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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30,017명의 누적 

확진자와 501명의 사망자가 발생(2020.11.20. 0시 기준)
－ 국내 유행 상황은 몇 차례 의미있는 변곡점을 거쳤으나, 현재까지도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유행이 지속되면서 장기화
○ 세계보건기구 역시 2월 27일, 코로나19가 ‘결정적 시점(decisive point)’에 

도달했음을 경고하였고, 3월 11일에는 감염병의 전세계적 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을 공식 선언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그림 1-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현황

자료: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south-korea/(2020.11.20.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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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코로나19 유행 양상의 특징적 변화
○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파를 차단했으나, 대구‧경북 지역을 중

심으로 감염클러스터가 발생하면서 환자 수 폭증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위

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2020.2.23.)되었고,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지역에서는 일시적이지만 병상 부족 등 의료체계의 균열 발생

○ 전국으로 확산된 공중보건 위기상황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
리두기’의 적극적 실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근간으로 한 ‘K-방역모델’이 
주효하면서 진정세로 전환
－ 신속한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기법, 자동차이동형(Drive Thru)‧도보이동형

(Walk Thru)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공적 마스크 앱, 생활치료
센터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 방역체계 구축

－ 이동제한이나 봉쇄(lockdown)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신규 확진자 미발생
(4.30.),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5.3.), 순차적 등교수업 발표(5.4) 등 전
세계가 주목한 성과 창출

○ 5월 초 연휴 기간을 즈음하여 소위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등 인구밀집지
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적 긴장상
태’ 상황 전개
－ 코로나19 발생 규모는 줄었지만 감염원이 클럽, 물류센터, 방문판매회사, 

운동시설(탁구장), 종교시설(교회‧사찰), 소모임, 학교‧학원, 요양기관, 공장, 
사회복지시설, 캠핑장, 돌잔치, 노래방, 선박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일상 생활공간이 방역의 최전선이자 위험원으로 변모

－ 감염경로를 알기 어렵고 방역망에서 관리가 어려운 ‘깜깜이 환자’가 증가하
면서 ‘일상의 방역화, 방역의 일상화’가 강조

○ ‘방역적 긴장상태’는 결국 도심 집회(8.15) 이후 2차 유행으로 귀결되었고, 이
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장기간의 유행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상승,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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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동절기 시작 등으로 10월 말부터 다시 환자 수 증가추세
가 뚜렷한 ‘3차 재유행’ 단계에 접어든 상황

⧠ 코로나19는 환자 규모(대규모)-전파력(단기간)-지역 범위(전국/세계) 측면에서 
유례없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우리 사회가 익숙하게 운영해 왔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
○ 코로나19 이전에 문제의식 수준에서만 제기되었거나, 제도권 밖(학계 또는 시

민사회계)에서 주장되면서 제한적 논의만 가능하던 이슈들이 제도권 내로 포
섭, 현실화‧구체화되는 진전이 이루어짐.
－ 전통적 대면진료와는 다른 형태의 진료행태인 전화상담‧처방은 사회 전반의 

‘언택트화’와 더불어 한시적이지만 현실화되었고, 세계적 수준의 ICT와 결
합하여 ‘코로나19 이후’ 트렌드를 선도할 잠재력이 인정

－ 재택의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공간적 한정성(의료기관 한정)을 극복
하고 거주지, 직장 등 삶터에서의 서비스 이용 가능 기제 논의 본격화

－ ‘재난 불평등-건강 불평등’ 기전이 확인되면서 상병수당, 전국민 고용보험 
등 제도권 밖에서 제기되던 논의들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구체화
Ÿ 고용노동부(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방안 연구용역 및 저소득층 대상 시범

사업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상병수당 실무지원단 운영) 등 정부‧공공기
관의 제도권 의제화 및 실행 기반 마련(2021년 정부 예산 포함)

○ 감염 우려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면서 일차의료에 대한 타
격이 현실화되면서 동절기 ‘트윈 데믹’ 상황에서의 일차의료 기능 약화와 의료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제기
－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같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면서 의료자원의 적

정 활용과 의료기관의 기능별 분화를 통한 일차의료 강화 등 이슈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전달체계 정비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현 필요

○ 외부효과(externality)가 큰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가 강
조되면서 감염병 전담진료체계 구성, 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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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간 불형평성 해소,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인력 육성 등 공공의료 강화 대
책 역시 실제화(2020년말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발표 예정)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보건의료산업의 가치가 확인, 사회 일각에 존재
했던 부정적 시각을 불식함과 아울러 세계 바이오헬스시장 선도와 ‘디지털 전
환(digital transformation)’ 대응 기반 구축의 실질적 진전 
－ K-방역모델을 가능하게 한 전통적 보건의료산업부터 첨단 D.N.A(Data, 

Network, AI)까지 혁신 생태계 구축 요구 증대
－ 취업유발 효과가 큰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경제횝

고과 민생안전,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돌파구 마련 요구

⧠ 코로나 공존(With-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책과제 도출 필요성
○ 다수의 OECD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취약점을 노출한 반면, 한국의 방

역체계와 보건의료체계는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차단
－ 선제(preemptive), 신속(prompt), 정확(precise) 3P 원칙에 기반하여 구현

한 3T(trace-test-treat)를 특징으로 하는 K-방역모델은 중국식 완전봉쇄나 
스웨덴식 집단면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박윤재, 2020)
Ÿ 자동차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신규작

업표준안(NP: new work item proposal) 채택(산업통상자원부, 2020)
－ 유엔(UN)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는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한국이 가장 우수했던 거둔 것으로 평가(Sachs J. et al, 2020)
Ÿ 인구 100만명 당 사망(deaths per million), 재생산지수(ERR: effective 

reproduction rate), 역학적 통제 효율(ECE: epidemic control 
efficiency) 등 3가지 지표를 종합한 COVID Index에서 우리나라는 0.90
점으로 1위를 차지(일본 6위, 독일 19위, 스웨덴 22위, 미국 28위, 이탈리
아 29위, 영국 31위에 위치)

○ 이상과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11월 이후 3차 동절기 유행 조짐이 본격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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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단기간의 ‘종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의 ‘공존
(With-코로나)’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우세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 정부 대응 방향

(2020.11.1.) 역시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가능한 거리두
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1)

○ 결과적으로 한국보건의료체계는 ①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거둔 성과를 계승하
면서 ②장기화한 코로나19와의 공존에 대비하는 한편, ③그 과정에서 제기된 보
건의료체계 각 분야 재편의 모멘텀을 포착,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우수한 선진보
건의료체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보건의료체계 및 방역체계를 선진화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구체화하는 것을 
총괄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함.
○ 코로나19 대응과정을 통해 보건의료 및 방역 영역에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과정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With-코로나’ 시
대에 부합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성 도출

○ 도출된 보건의료 및 방역 분야 방향성에 따른 주제별 핵심 추진과제의 도출

⧠ 연구목적 및 세부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상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코로나19 전후 표출된 변화 양상과 향후 대응을 위한 방향성 및 핵심 과제들을 

주제로 포럼 형식의 논의구조를 형성 
○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단기 현안 및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도출‧제안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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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의 제한점

  1.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구내용에 따른 방법과 함
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정책여건 진단
○ 보건의료체계는 전체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일종의 하위 영역으로서 경제, 노

동, 기술 등 다른 영역들과의 상호 영향이 불가피하며,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도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의 변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

회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여건을 진단하고, 해당 변화가 보건의료체
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먼저 도출함.

○ 보건의료체계 역시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구조적 위험요인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핵심적인 영역과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
여건을 검토함

○ 정책여건 진단은 최근에 공개된 공식적인 발표자료, 통계,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등 주로 문헌고찰을 통해 수행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에 조응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대전환 시대 보건복지 혁신 포럼’ 운영
－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영역별로 소득안전망 분과, 돌봄안전망 분과, 건강안

전망 분과, 바이오헬스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하되, 정부(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분야별로 운영하고,

－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실시하여 정책과제 논의 및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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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코로나19 이후 대전환 시대 보건복지 혁신 포럼 구성

코로나19 이후 대전환 
시대 보건복지 혁신 포럼

총괄분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 분과장 및 분과위원

소득안전망 분과 돌봄안전망 분과 건강안전망 분과 바이오헬스분과

복지부 복지정책관/
보사연 소득보장연구실장

복지부 커뮤니티케어단장/
보사연 사회서비스연구실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사연 보건정책연구실장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

복지부 연금정책관/
보사연, 연금연구원,

노동연 및 민간 전문가 
복지부 사회서비스·노인·인구아동·

장애인정책국장/
보사연 및 민간 전문가

복지부 공공보건/
건강보험/건강/
정신건강정책관

보사연 및 민간 전문가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국제협력관 
진흥원 및 민간전문가

○ 보건의료 분야는 다시 영역을 세분, 「건강안전망 분과」와 「바이오헬스 분과」로 
구분하고, 각각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2)

－ 건강안전망 분과의 경우 총 7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서의 보건의료정책과 상병수당 등 건강보장정책의 새로운 제기 과제, 방역 
역량 강화 등의 세부 주제를 정하여 전문가 발제-토론 형식으로 진행

－ 바이오헬스 분과는 신산업 개발 분과, R&D 혁신 분과, 생태계 활성화 분과 
등 3개 분과로 세분화하고 분과별 세부 주제를 선정, 각 주제별로 추진 과제
를 일차 선정한 후, 전체 토론회를 통해 정책과제 도출

〈표 1-1〉 건강안전망 분과 회차별 주제 및 발제 현황

2) 건강안전망 분과 및 바이오헬스 분과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주요 논의 내용은 제3장 참고

회차 일정 주제 발제

1 10.21
(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발제1: 코로나19 시대, 건강취약계층 보호와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발제2: 코로나19 시대,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대책

2 10.23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발제1: 코로나19 시대의 건강증진정책과 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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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바이오헬스 분과 분과별 논의 주제 현황
분과 세부 주제

신산업 개발 분과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기반 마련
∙ 인공지능·5G 네트워크 보건의료 적용 활성화
∙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R&D 혁신 분과
∙ 보건산업 R&D 제도 혁신 방안
∙ 치료제, 백신 등 코로나19 대응 R&D 촉진
∙ 첨단 보건의료 R&D 혁신
∙ 감염병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방안

생태계 활성화 분과
∙ 창업 지원, 인프라 강화, 사업화 촉진 등
∙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혁신ㆍ창업 기업 육성
∙ 치료제, 백신, 의료기기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
∙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 K-방역 글로벌 확산 촉진 방안

⧠ 건강안전망 분과 및 바이오헬스 분과 논의의 기본 시각은 다음과 같음.
○ 한국보건의료는 구축기의 열악한 물적 토대를 경제사회  발전으로, 국민의 공

중보건 문제에서 기인하는 ‘위생’ 문제라는 현안을 해결하면서 전세계 최장(最
長) 수준의 기대여명, 우수한 접근성과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이라는 눈부신 성

(금) 건강증진과 심리방역            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발제2: 마음건강 보호를 위한 심리방역체계 구축

3 10.29
(목)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 
확충 과제

발제1: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발제2: 코로나19 시대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양성 방안

4 11.4
(수) 상병수당

발제1: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
발제2: 상병수당제도 도입 연구-소요재정 추계와
       의료적 인증절차를 중심으로

5 11.5
(목)

뉴노멀 시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방식의 변화와 과제

발제1: 언택트 환경에서의 비대면 의료 전망과 과제
발제2: 감염병 장기화 환경에서의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보건소를 중심으로

6 11.12
(목)

코로나19 이후 방역체계 개편과 
방역역량 선진화

발제1: 코로나19 방역의 경험과 방역체계 개편방안
발제2: 원헬스-인수공통감염병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7 11.13
(금) 방역물자 관리체계의 개선

발제1: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개선 방안
발제2: 감염병 위기에 대응한 방역물자 공급‧관리
       개선방안-마스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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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창출하여 왔음.
－ 코로나19 이전에는 인구고령화라는 ‘거대한 전환’에 따른 만성질환과 의료

비 증가라는 과제 대응을 위해 공급 및 이용체계의 효율성과 비용 대비 가
치, 성과연동 보상 등이 강조되었음.

○ 반면 성과의 이면에는 지역별‧계층별 건강 격차와 국민건강보장 수준의 지‧정
체, 혁신적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미성숙 등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었
던 것이 사실이었음.

○ 한국보건의료의 명암(明暗)이 교차하는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공중보건 위기 상
황을 통해 한국보건의료체계의 구조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코로나19 유행을 통해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에도 우

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던 주제들, 예를 들어 공공보건의료 강화, 지역보건역
량 강화와 같은 주제들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음.

－ ‘상병수당’의 예에서 보이듯, 코로나19 이전에 문제의식 수준에서만 제기되
었거나, 제도권 밖에서 주장되면서 제한적 논의만 가능하던 이슈들이 제도
권 내로 포섭, 현실화‧구체화되는 진전이 이루어짐.

－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비대면 진료, 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시설과 중
증환자 대상 병상 활용, ‘코로나 블루’에 대응한 마음건강 보호 등 기존과 
상이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 양상 등장

－ 투명성과 혁신성을 토대로 한 ‘K-방역모델’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
서, 위기대응기제로서 보건의료산업의 가치가 재조명되었음. 이를 바탕으
로 한국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선도 기회를 포착함과 아울러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기대됨.

⧠ 이상의 기본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안전망 분과와 바이오헬스 분과에서 진행된 논
의는 정부를 통해 검토, 단기 대응이 필요한 현안과제는 2021년 업무를 통해, 중‧
장기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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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제한점

⧠ 코로나19 유행상황 지속
○ 본 연구에서 계획한 포럼 운영 등이 종료된 시점(2020년 11월)에서도 국내 감

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최고 단계인 ‘심각’을 유지하고 있음. 
－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는 실질적인 메르스 종식에 즈음하여 「국가방

역체게개편방안」, 「메르스 백서」 등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유행 상황과 
대응 기제의 전체적인 조감 및 명확한 후속 과제 도출이 용이하였으나, 

－ 2020년 코로나19는 동절기를 맞아 오히려 2월 말~3월 중순의 1차 유행기
를 초과하는 유행 규모 확장이 예상되는 비관적 전망과 2021년부터 본격화
될 백신 접종을 통한 통제 가능성의 낙관적 전망이 공존하고 있음.

○ 코로나19 유행 정도와 관계없이 한국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도 있겠으나, 방역체계 개편 등 코로나19 유행 및 대응과 연동되는 
과제들은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함.

⧠ 다양한 보건의료 세부 영역의 존재와 주요 법정계획과의 시차
○ WHO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반응성 제고, 사회경제적 위협으로부터의 보고,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를 전달체계, 인력, 정보, 
의료산엄(장비‧용품‧백신 등), 재정, 거버넌스 등으로 설명(그림 1-3 참고)
－ 이들 요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상호 연관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작동

시키며, 그 제도적 배열에 따라 많은 세부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
Ÿ 예를 들어 전달체계는 자체적으로 일차-이차-삼차 역할에 대한 과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재정 영역 또는 정부(중앙‧지방), 의료전문직 등 행위주
체와의 거버넌스가 결합되면 다양한 제도적 배열이 가능함.

－ 본 과제에서 보건의료 및 방역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한국보건의료체계에 의미있는 함의를 주
는 주제로 국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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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틀

자료: WHO(2007)

○ 2020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은 총 94종3)으로, 사회
복지 영역 및 특정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면 42종의 법률을 
보건의료 분야 법률로 분류 가능
－ 42종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 국가의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이 의무조항으

로 규정된 법률은 27개로 파악4)

Ÿ 이들 계획들은 모두 3~5년의 수립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계획 내에 
단기 현안과제와 중장기 과제들을 포함

－ 이미 시행중이거나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같이 최초 수립 단계인 경
우,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과 같이 새로운 계획 발표가 
임박한 경우 등 상이한 상황의 계획을 정합성있게 다루기에 한계가 있음.

⧠ 정부 참여가 있었으나 ‘포럼’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발표‧토
론 내용은 학계 또는 현장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의 ‘소관부처별’ 법률 검색 결과
4)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법정계획으로는 보건의료발

전계획(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국민건강증진법),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종합게획(국민건강보험법), 환자안전종합계획(환자안전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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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경제적 정책여건

  1.경제적 정책여건

⧠ 경제성장률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봉쇄(lockdown), 이동제

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제전망 악화가 예상
되고 있음.
－ OECD는 2020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4.2%까지 하락하였다가 백신 또

는 치료제 개발 등 불확실성을 제거할 요인들이 등장한 이후 점진적인 회복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OECD, 2020; 기획재정부, 2020b 재인용)

○ 팬데믹과 경제위축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
－ 2020년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저하를 최소화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1.1% 성장), 2020년 위기 이전 GDP 수준을 가장 큰 폭으
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

〈표 2-1〉 OECD 주요 경제전망(대한민국 관련)
순위

2020년 성장률 전망 2019년 대비 실질 GDP 수준

국가 성장률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1 한국 △1.1 한국 98.9 101.7 105.1
2 노르웨이 △1.2 터키 98.7 101.6 104.8
3 터키 △1.3 리투아니아 98.0 100.6 103.8
4 리투아니아 △2.0 노르웨이 98.8 102.0 103.5
5 아일랜드 △3.2 스웨덴 96.8 100.0 103.3

자료: OECD(2020); 기획재정부(2020b)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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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위기 상황을 선방한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취약계층 집중(targeted) 지원, 세정지원 등 위기대응책 연
장, 위기 후 디지털화 등에 대비한 구조개혁, 디지털·그린뉴딜 및 포용적 성장 
필요성 강조(기획재정부, 2020b)

⧠ 국가부담: 국가채무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9년 현재 723.2조원(GDP 대비 37.7%)으로서, 

OECD 등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단기적 수지악화는 일정 부분 감내하되, 확장

적‧적극적 재정투자로 경제활력 유지’ 정책기조에 따른 증가 추세 가속화와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증가 예상(기획재정부, 2020a)

〔그림 2-1〕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좌축: 조원, 우축: %)

자료: 국가통계(KOSIS) ‘국가채무현황’ 연도별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가계부담 및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인식
○ 2019년 GDP대비 민간신용비율은 197.6%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는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황종률, 2020)이며, 2020년 2/4분기 가계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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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은 사상최대인 1,637.3조원을 기록(한국은행, 2020a).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및 저금리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민간신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금융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y) 위
험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황종률, 2020)

〔그림 2-2〕 민간신용비율 및 가계신용잔액
(단위: %, 조원)

GDP대비 민간신용비율 가계신용잔액 추이

자료: 황종률(2020); 한국은행(2020a)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에 실시된 일반 국민 대상 조
사에서 응답자의 71.4%가 현재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매우 나쁘다’: 
19.2%, ‘나쁘다’:52.3%)하고 있음(김태완 외, 2020).
－ 부동산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그 뒤를 이어 일자리 상황, 노동

시장 양극화, 가계부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음.

⧠ 경제적 정책여건에 대한 소결
○ 코로나19 유행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속화했으나,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이후 상황에 대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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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여력은 갖추고 있다고 여겨짐.
○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어느 정도의 기간과 심각성을 가지고 지속될지 예

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인구고령화라는 구조적 위협요인에 대응하지 못할 경
우 국가와 개인의 부담수준은 높아질 수 있음.

○ 일반 국민들의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 인식 체감도가 매우 높고, 부동산, 
일자리, 가계부채 등 가계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큰 부담으로 인식
－ 2020년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기준값 100을 상회하지 못하여 비관적 

전망이 지속

〔그림 2-3〕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2020b)

  2. 사회안전망

⧠ 고용악화
○ 2020년 10월 고용률은 65.9%로 전년 동월 대비 1.4%p 하락한 반면, 실업률

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통계청,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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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8.3%였으며,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 
실업자 수는 16만 4천명, ‘그냥 쉬었다’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4만 7천명, 
구직단념자는 11만 2천명이 각각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용상황의 열악함 표출

⧠ 노동시장 양극화
○ 근로조건이 양호한 대기업, 정규직 등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이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분절적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
데, 2차 노동시장 내에서 [비정규 노동-실업-영세자영업-비정규 노동]이 고착‧
반복되는 양상 관측(조성재, 2020)

○ 2019년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69.7% 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고용노동부, 2020), 코로나19 유행상황인 2020년 8월 기준으
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기간 및 월평균임금 차이 확대(통계청, 2020b)

〈표 2-2〉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각 연도 8월 기준)
(단위: 개월, 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근속기간
(개월)

정규직 85 86 88 89 91 93 94 97
비정규직 30 30 28 29 30 31 29 29

차이 55 56 60 60 61 62 65 68

월평균임금
(만원)

정규직 255.1 261.1 270.2 279.9 285.1 300.9 316.5 323.4
비정규직 143.4 145.9 147.3 149.8 156.9 164.4 172.9 171.1

차이 111.7 115.2 122.9 130.1 128.2 136.5 143.6 152.3
자료: 통계청(2020b)

○ ‘시간당 임금 격차’ 등의 측면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개선, 사
회보험 가입률 차이 축소 등 사회안전망 확대의 효과가 포착되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축소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에도 영향
을 미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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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 근로,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등장
○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정내근로 등 ‘비전형근로자’는 2020년 

8월 현재 207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천명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
일근로’가 148천명 증가하여 전체 비전형근로자 증가를 견인(통계청, 2020b)

○ 플랫폼노동 확대
－ 현재까지 플랫폼노동의 정의와 유형이 정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전통적인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자-노동자의 계약 방식이 아니라 ‘온디맨드 
이코노미(on-demanded economy)’ 즉, 노동수요에 따라 업무량과 소득
이 결정되므로 불안정성의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음(김준영 외, 2018).

－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한국고용정보원의 표
본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538천
명5)으로 추산(한국고용정보원, 2019)
Ÿ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음.
Ÿ 남성은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등의 순으로, 여성은 음식점보조‧서

빙, 가사육아도우미, 요양의료의 순으로 플랫폼 종사자 비율이 높음.
－ 플랫폼경제 4대업종(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원, 택시기사) 종사자의 

평균수입은 약 170만원이었으며, 이들의 사회보험 평균 가입률은 고용보험 
34.4%, 국민연금 53.6%, 건강보험 70.1% 등으로 조사되었음.

5) ‘지난 1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유급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언은 자’와 현재 취업
자 중 최근 한 달 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유
급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자‘의 합산(한국고용정보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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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플랫폼경제종사자 수입 및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만원, %)

구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체 34.4 52.6 70.1
대리운전 27.5 53.9 71.6
음식배달 10.2 37.8 48.0
퀵서비스 19.6 34.0 54.6

택시운전 70.4 77.6 98.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9)

⧠ 소상공인 및 자영업 위기
○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8

년 현재 25.1%로, OECD 평균(15.3%)을 상회6)하는 수준임. 
○ 경기침체와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한 ‘자영업 위기’

가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외활
동 감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
－ 2017년 현재 ‘종사자 수 1인 기업’ 중 644천 개가 소멸하여 전체 소멸기업

의 92.2%를 차지하였으며, ‘개인기업 소멸률’은 전년 대비 12.0%p가 증가
하였음(통계청, 2019a)

－ 한국은행이 코로나19 1차 확산기(2020년 2~3월)와 2차 확산기(2020년 8
월) 전국 소상공인 매출을 파악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각각 28.9%, 
24.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코로나19의 여파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남.

6)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9059600002(2020.11.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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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코로나19 1차 확산기 및 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변화

자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78319/(2020.11.30. 인출)

⧠ 노동시장 이중화와 사회안전망 정책여건에 대한 소결
○ 노동시장 이중화, 비전형 근로 및 플랫폼노동 등 새롭게 등장하는 근로의 사회

안전망 포섭, 소상공인 및 자영업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 등은 사회안전망 확
대 논의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주제임.

○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는 보건의료 영역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취약계층
을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
－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는 「가디언(The Guardian)」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19 이후의 계급 
분화 양상을 4가지로 설명7)

① The Remotes: 재택원격근무로 생활 유지가 가능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계급

② The Essentials: 의료인 등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일터를 지켜야 하
는 필수 노동계급. 일자리는 유지하지만 감염 위험의 일선에 처한 계급

7)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apr/25/covid-19-pandemic-shines-a-light-
   on-a-new-kind-of-class-divide-and-its-inequalities(2020.11.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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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he Unpaid: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가를 받아 생활고에 처하는 계급
④ The Forgotten: 이주민, 노숙인 등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전면적 위험 노

출 계급
○ 코로나19 대응은 방역과 치료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확장과 병행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할 기회
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상병수당 제도의 가시화를 들 수 있음.

  3.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미래기술의 도입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 우리나라가 봉착한 성장 잠재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혁신적 기술발
전이 이미 주목

○ 감염병 위협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비대면, 온라인 형식이 오프라인 형식을 
급격히 대체하면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속화되고, 코로나19 유행
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은 호황을 맞는 상황 발생
－ 2019년 12월 이후 국내 온라인 쇼핑거래액 동향을 보면 2~3월 유행기, 8

월 재유행기에 실적이 증가하는 등 자체적인 성장잠재력과 감염병 위기상
황이 결합하는 양상임

－ 원격화상회의 등 수요 증가로 ‘Zoom’의 2020년 5~7월 매출은 지난 해 같
은 기간보다 355% 급증하고, 주가가 폭등, 시가총액이 IBM을 능가하는 등 
급속하게 성장8)

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7/2020091702077.html(2020.11.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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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2019년 12월~2020년 10월)
(단위: 억원)

자료: 통계청(2020c) 등 2020년 월별 발표자료를 토대로 작성

⧠ 데이터 기반과 활용 강화 요구 증대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는 K-방역모델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데이터 개방과 통합, D.N.A.(Data/Network 
/AI) 생태계 강화 등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노정

○ AI,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IoT 등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 지원을 위해 데이터 3법이 개정(2020.1.9. 국회의결)되고, 이를 통해 가
명정보의 정보주체 동의 없는 처리가 허용되는 등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돌파
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
－ 미국, 영국 등은 이미 관련 법률 제정 및 전자의무기록 교환‧활용을 위한 인증 

기준 마련,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미
국 보건부: 건강정보 이니셔티브(HDI: Health Data Initiative), 영국: 건강‧
돌봄정보센터(HSCIC: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혁신적 미래기술
○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 상 전통적인 [의료기관-건강보험-환자] 중심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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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이 대폭 감소하지는 않더라도 AI를 비롯한 다양한 혁신기술이 창출할 
‘새롭고 보완적인 가치사슬’이 제기
－ 새롭고 보완적인 가치사슬은 환자중심성의 가치 속에서 개별화‧고급화‧특수

화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를 높일 것으로 전망

〔그림 2-7〕 헬스케어 가치사슬의 변화 전망

자료: 이다은‧김석관(2018)

○ 코로나19 유행이 가져온 ‘언택트 사회’ 도래라는 사회변화는 보건의료분야에
도 혁신적 미래기술의 적용 확대의 매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통적으
로 견지해온 보건의료의 가치와 기술의 가치에는 상충지점이 존재
－ 한국보건의료체계는 보편성, 포괄성, 형평성, 사회적 연대의 가치 속에 구

축‧운영된 반면, 혁신적 미래기술은 특수성, 고비용성, 불확실성 가치 내재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인 전화상담 허용, 정부 차원의 비의료건강

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시(보건복지부, 2019a),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대 등 변화의 여지는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혁
신기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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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미래기술 도입 정책여건에 대한 소결
○ 질병 치료와 삶의질 제고 측면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혁신적 미래기술의 활용

폭은 더욱 다양해지고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가 가져온 온라인 환
경,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정부 역시 「한국판 뉴딜」을 발표, 포용국가 기반의 안전망을 강화한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선
도국가로의 도약에 혁신적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임을 천명
－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를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로 구성

〔그림 2-8〕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4. 인구구조의 변화

⧠ 초고령사회 진입 가시화
○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7%로,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3%

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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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2019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인구 이동,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 2020년 시‧도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지역은 전남(23.1%), 경북
(20.7%), 전북(20.6%), 강원(20.0%) 등 4개 지역이며, 2030년에는 세종을 제
외한 전 시‧도가 초고령사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20d)
－ 저출산 현상과 결합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9) 고조

〔그림 2-9〕 전체 인구 및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2020년)
(단위: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2020d)

○ 2020년 현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64만 2천 가구로, 전
체 가구의 22.8%를 차지하였으며,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20d)

⧠ 기대여명은 높아지고 있으나 만성질환 등에 따른 ‘건강수명’의 격차는 상존
○ 2019년 우리나라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남자 19.1년, 여자 23.4년으로, 

OECD 평균(남자 18.1년, 여자 21.4년)보다 높음(통계청, 2020e)

9)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산출하는 ‘인구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지역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074392i, 2020.11.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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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65세 및 80세 연령에서의 우리나라 및 OECD 평균 기대여명 추이(1970~2019년)
(단위: 년)

구분
남자 여자

1970 1999 2009 2019 1970 1999 2009 2019

65세
한국 10.2 14.1 16.7 19.1 14.9 18.0 21.1 23.4

OECD 평균 12.8 15.3 17.0 18.1 15.6 18.9 20.5 21.4
차이 -2.5 -1.2 -0.3 1.0 -0.7 -0.9 0.6 2.0

80세
한국 4.7 6.3 7.4 8.4 6.4 7.8 9.4 10.7

OECD 평균 5.7 6.9 7.8 8.4 6.6 8.4 9.4 9.9
차이 -1.1 -0.6 -0.4 0.0 -0.2 -0.7 0.0 0.8

자료: 통계청(2020e)

○ 질병구조 역시 평생에 걸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전환하고 있
는 가운데, 고령화된 인구구조와 결합, 사회와 개인이 감당해야 할 질병부담은 
계속하여 증가할 전망
－ 2018년 전체 사망 중 83.7%가 비감염성질환 사망이며,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83.7% 차지(질병관리청, 2020)
－ 2019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35조 8,247억원으로 집계되었음. 

이는 전체 진료비의 41.4%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3.2%의 증가추세(국민
건강보험공단, 2020)

－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2017년)이 73.0%로 나타나
는 등 고령인구 대부분이 2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정경희 외, 2017)

○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기대여명 연장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
내는’ 건강수명과의 차이가 10년에 가깝게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건강수명 연
구들은 지역, 경제적 요인들에 따른 ‘격차’를 보고하는 등 불형평한 건강성과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WHO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9.7세(기대여명 82.7세, 건강수명 73.0세)인 가운데(고숙자 외, 2019), 젼
국 17개 시‧도의 2008~2014년 자료를 통합‧분석한 건강수명 산출 결과에서
는 지역간(최고: 서울 69.7세; 최저: 경남 64.3세), 소득 상하위 20%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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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적 격차 확대(2004년 6.24세, 2017년 6.48세) 관측(통계개발원, 2019)

〔그림 2-10〕 수명의 건강불평등
시군구별 기대수명(2010~2015)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2004~2017)

자료: 통계개발원(2019)

⧠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2017년 66세 이상 인구집단의 상대빈곤율은 44.0%(통계청, 2020d)로서, 정

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 ‘오래 살지만 (은퇴 이후) 가난해지는 삶’의 문제가 더
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 인구구조 변화 정책여건에 대한 소결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이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부담 증가는 그동안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한국보건의료체계가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 
대응해 왔던 변화요인이었음.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집단에 대한 소득분배, 건강보장, 의료비 

지출 억제와 효율화 방안이 주요한 정책영역이었으며, 이들 사회정책에 대
한 분배 주체와 세대간 분담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

○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인구코호트 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고연령층
으로 이동, 사회적 부담 가중도가 더욱 크게 작동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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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에 따른 세대간 갈등 역시 문제로 대두
○ 2020년 코로나19 유행상황은 한국보건의료체계가 상당 기간 견지해 왔던 정

책적 관심 영역과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감염병 취약계층으로서 고령인구’
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로 작용 
－ 연령대별 인구10만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20대가 96.20으로 가장 높지

만,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인구집단이 높으며(확진자 중 27.1% 차지), 특히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명률’은 전연령 치명률(1.52%)에 
비해 80대 18.2%, 70대 6.4%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4〉 연령대별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 현황
(단위: 인구 10만명당, %)

연령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치명률(사망자수/확진사수*100)

80세 이상 76.24 18.16 
70-79 73.44 6.38 
60-69 83.27 1.21 
50-59 72.83 0.38 
40-49 57.93 0.08 
30-39 63.12 0.04 
20-29 96.20 0.00 
10-19 42.45 0.00 
0-9 24.30 0.00 
전체 88.83 1.52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2020년 12월 1일 0시 기준)

－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다수의 기저질환 보유 고령자가 수용되어 있
는 시설은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원(epicenter)
으로 인식되고 되었으며, 제한된 인력상황과 감염 우려 등으로 방문보건사
업을 비롯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안전망 사각지대 노출 가
능성이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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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정책여건

  1. 의료자원의 분포 불균형과 건강성과의 격차

⧠ 병상은 상대적으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의료자원인 의사인
력은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
○ 2019년 현재 전국 평균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1.99명으로서, 서울(3.03

명), 대전(2.39명), 광주(2.38명), 대구(2.34명), 부산(2.31명), 전북(2.00)만이 
평균을 상회하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평균을 하회
－ 세종(0.99명), 경북(1.36명), 충남(1.43명), 울산(1.50명) 등이 지역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 수 하위 권역임

〔그림 2-11〕 지역별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2018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2018년 시도별 인구에 지역별 활동의사수를 대비하여 산출
        활동의사는 「보건복지통계연보」 상의 병원, 의원, 보건기관 종사 의사 수의 합임.

○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시‧도별 급성병원 병상 보유 수준을 보면 광주
(1,067병상), 전남(987병상), 대구(878병상) 순으로 높고, 오히려 서울(535병
상), 경기(420병상), 인천(522병상)은 하위권에 위치(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
원, 2019)하는 등 의사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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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급성병원 병상 수(2018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2019)

○ 의사 인력의 지역간 분포 불균형과 병상의 상대적 분포 균등은 1인당 업무부담
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여기에 간호사 인력 역시 지방 중소
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 지역간 건
강성과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 있음.
－ 지역별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병상 수와 입원환자 수는 서울이 각각 2.9

병상, 52명인데 반해, 전남은 각각 13.3병상, 207명에 달함10)

〈표 2-5〉 지역별 의사 1인당 병상 수 및 입원환자 수
(단위: 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병상 수 2.9 9.0 6.5 6.9 11.6 6.6 8.8 6.6
입원환자 수 52 99 75 123 101 70 137 11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병상 수 6.7 9.0 9.0 11.2 13.3 12.3 11.6 4.2
입원환자 수 125 136 156 132 207 167 161 119

자료: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8(2020.11.30. 인출)

10)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8(2020.11.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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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측면에서도 지역간 편차가 존재하여 의료접근성 
문제가 존재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부재한 시‧군‧구는 140개,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시‧

군‧구는 141개, 심뇌혈관질환 진료 인증병원이 없는 시‧군‧‧구는 177개에 달함
(보건복지부, 2019b)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90분 이내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은 강원(41.5%), 
경남(30.2%)이, ‘30분 이내 응급실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은 제주(16.4%), 강
원(13.9%), 전남(10.8%), 경북(10.3%) 등 주로 산간 및 도서 지역을 포함하는 
도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 문제 제기(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19)

〔그림 2-13〕 지역별 필수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2018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0분 이내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 응급실 30분 이내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2019)

⧠ 인력 등 의료자원의 분포 불균형과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편차는 건강수명,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한 사망과 수명손실연수 등 주요 건강성과의 지역간 격
차와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동
○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경우 그동안 공공영역의 선

제적 투자와 민간영역의 참여 유도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해
야 할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가치와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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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상존하여 왔음.
○ 전국 진료권별로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율이 최대 2.1~2.5배 격차가 보

고된 바 있으며, ‘치료가능한 사망률’ 역시 서울 44.6%, 경북 57.8%, 강원 
57.3%, 충북 57.3% 등 지역간 차이 존재(보건복지부, 2019b; 신현웅, 2020)
－ 지역별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에서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높아지

는 경향이 나타남. 이처럼 의료자원의 지역간 격차는 건강성과의 격차로 나
타날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는 기존 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신규 인력 충원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림 2-14〕 지역별 인구당 의사 수와 치료 가능한 사망률

자료: 신현웅(2020)

○ 건강수명은 최고 지역(서울시 강남구 78.8세)과 최저 지역(전남 신안군 72.1
세) 간 6.7세 격차를 보이고 있음(정영호 외, 2020)

⧠ 수요‧공급에 기반한 시장체계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신종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으로 인해 필수 의료서비스 보장 기제로서 ‘공공보건의료’ 재조명
○ OECD 평균(4.7병상)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인구 천 명당 병상(12.3병상) 

보유와 코로나19 환자 폭증 과정에서 나타난 진료공백이라는 미스매치1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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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원 확보와 효과적 활용 문제를 표면화시킴.
－ 메르스 사태(2015)를 계기로 마련된 ‘감염병 전문병원 치료체계 구축’은 추

진이 지체되다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가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실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지
정 예산 확보(보건복지부, 2020a)라는 가시적 진전을 이룸.

－ 전체 병상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중은 10.2% 수준으로, 정
부가 신속하게 동원할 자원 총량 자체가 부족하고,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영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보상 수준에 대한 논의도 부족

○ 자원분포 불균형과 건강성과의 지역간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
데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격차 완화’와 ‘감
염병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과제의 동시 해결을 우리 사회에 제안

  2.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의 지속과 의료서비스 이용‧공급의 변화

⧠ 한국의료전달체계의 특징과 왜곡 현상 지속
○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합

한 의료인에게, 적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일차-이차-삼차]의 세 단계로 설명

○ 한국의료전달체계의 특징
－ 이용 측면: 일부 제한12)은 있으나, 의료전달체계 단계별 자유로운 이용에 

제한이 없고, 이에 따라 질환에 따른 적정 의료이용보다 상급종합병원, 대
도시 쏠림 등 비합리적인 선택 양상 표출

－ 제공 측면: 의료기관들은 ‘종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역할‧기능이 미분화하
여 상호경쟁하는 구조에서 고비용‧고효율 초래 지적

11) 코로나19 유행과정에서 병상이 부족하여 자택대기 중에 사망하거나 중환자실 병상부족으로 인한 대기환
자 증가 사례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보건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12) 상위 단계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진료의뢰서 필요, 진료의뢰서 미구비 시 건강보험 미적용 
등을 제한 조치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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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 및 규제 측면: 건강보험은 수가(제공자)와 급여(이용자)를 통해 의료서
비스 이용과 제공을 유인하거나 규제하는 ‘공적’ 수단으로서, 보건의료체계
의 지속성과 형평적 건강보장을 담보하는 기능 수행

○ 합리적 의료이용과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
서 한국의료전달체계는 외형적 형태는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왜곡되어 있으
며, 지역간 의료격차를 강화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비중은 증가하였음. 그
러나 상급종합병원 및 병원의 외래 진료비 역시 증가하였으며, 대형종합병원
의 외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고든솔 외, 2020).

〈표 2-6〉 요양기관종별 입원 및 외래진료비 변화
(단위: 조 원, %)

종별
2008년 2019년 외래 비중 변화

(2008-2019년)진료비 입원(%) 외래(%) 진료비 입원(%) 외래(%)

전체1) 25.3 43.0 57.0 68.7 46.9 53.1 -3.9%p
상급종합 5.3 64.9 35.1 15.1 64.7 35.3 0.3%p
종합병원 5.3 64.4 35.6 14.8 66.8 33.2 -2.4%p

병원 2.9 67.9 32.1 7.7 64.3 35.7 3.5%p
의원 8.2 13.3 86.7 17.1 8.8 91.2 4.5%p

주: 1) 진료비 총액을 의미함.
자료: 고든솔 외(2020)

－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증질환 외래내원일수 점유
율은 89.4%에서 87.9%로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점유율이 38.0%에서 31.1%로 6.9%p 하락13)(고든솔 외, 2020)하
는 등 전반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상에서 일차의료 약화 경향이 관찰됨.
Ÿ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 수입원이자 일차의료의 가장 기본적 보상이라 할 

수 있는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양상진단 등 검사를 
통한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역시 일차의료 약화가 우려 

13)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점유율(24.3%→27.6%)과 종합병원 점유율(24.4%→27.2%)은 모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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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 추이(2008~2019)
(단위: %)

자료: 고든솔 외(2020)

○ ‘언제, 어느 때나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방문,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족’한다
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고급 서비스에 대한 선호 및 민간보험 보장 등과 결합한 
대도시‧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이용 쏠림 현상’이 나타남.
－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량은 최고 수준

Ÿ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 진료는 16.9회로 OECD평균
(6.8회)을 상회하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 
역시 19.1일로 OECD평균(8.1일)을 상회하여 일본(27.8일) 다음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20b)

－ 2018년 종합병원 관내의료이용률14) 전국 평균은 71.2%로, 서울(90.1%)이 
가장 높고, 충남(59.6%), 전남(60.8), 경북‧충북(65.0%) 등은 평균을 하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19)

－ 2008~2018년 기간 동안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1개소의 지방 환자 
점유비율은 외래 2.4%p, 입원 2.4%p씩 각각 증가(보건복지부, 2019c)
Ÿ 서울의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할 경우 지방 환자 점유비율은 외

14) 지역 주민 환자의 총 의료이용량 중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량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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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입원 각각 5.7%p, 6.6%p 증가

⧠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은 구조적인 문제이나, 코로나19 유행과정에서 의료서비스
의 제공 및 이용에서 향후 보건의료정책 도출을 위한 유의미한 변화 포착
○ 감염병 유행 및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필수 의료서비스 이용 사각지대 우려

－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9.5%) 대
비 9.2%p 낮은 0.3% 증가에 그침(김진이, 2020).
Ÿ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의료이용량 감소에는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 기피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단절도 우려되는 지점임

－ 코로나19 초기 유행기 대부분의 역량을 선별진료소 운영에 투입한 보건기
관의 이용량이 가장 크게 줄어든 가운데, 병원과 의원의 진료인원, 입내원
일수도 2019년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김진이, 2020)
Ÿ 지역사회 방문보건 등 돌봄서비스 공백에 따른 취약집단 건강위기, 의원

과 중소병원 등 일차의료 분야에서의 큰 충격이 우려되는 지점임.

〔그림 2-16〕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이용 변화
(단위: %)

연도별 건강보험 의료이용 현황(증가율) 전년 상반기 대비 종별 건강보험 진료 현황(증가율)

자료: 김진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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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택트(untact) 상황에서의 비대면/비접촉 의료서비스 현실화
－ 의료서비스 제공‧이용은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하나, 의료기관에서의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전화상담‧처방 허용
－ 약 6개월(‘20.2.24~8.30) 간 전화상담‧처방은 총 688,794건이 발생하였

고, 청구된 진료비는 9,962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15)

Ÿ 전화상담‧처방 허용 이후 50일(2.24~4.12) 동안 건수와 진료금액이 각각 
103,998건, 1,288백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활용도 제고

Ÿ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담 횟수와 진료금액이 각각 전체의 50.3%와 
50.2%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표 2-7〉 코로나19 유행 기간(2020.2.24.~2020.8.30.)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 현황
(단위: 기관, 건, 천원)

구분
전화상담‧처방

기관수 총횟수 진료금액

총계 7,370 688,794 9,962,580
상급종합 31 95,142 1,716,212
종합병원 177 161,863 2,274,599

병원급
병원 389 56,629 656,036

요양병원 96 10,648 105,639
치과병원 7 107 2,415
한방병원 8 146 1,557

의원급
의원 5,673 346,501 4,996,942

치과의원 84 251 3,550
한의원 905 17,507 205,629

자료: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979(2020.11.30. 인출) 

○ 대면 의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이용여건이 악화된 환경에서 ICT 등을 활용, 
안전한 재택의료‧왕진‧방문보건 제공체계를 구축, 단절없는(seamless)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난취약계층 발생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인 
일차의료기관과 지역보건기관의 강화 방안 마련 요구

15) 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979(2020.11.30. 인출)



4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3. 건강증진서비스의 외연 확장 요구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는 국가 및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2019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22위에 

해당하나, 2006년 5.2%에서 2018년 8.1%까지 높아지는 등 어느 나라보다 가
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곧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정형선 외, 2019)

〔그림 2-17〕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자료: 정형선 외(2019)

⧠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예방 중심의 사전적 건
강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유도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
○ 다만 비감염성질환(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와 함께 코로나19 등 신종감염

병 유행에 대한 대비, 기후변화를 비롯한 새로운 건강위해 환경 대응, 마음건
강 서비스의 확대 등 건강증진서비스의 외연 확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변화

○ 2021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역시 이와 같
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질환과 주요 영역을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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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예방관리’, ‘감염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등으로 세분화하고 건강정보이
해력과 혁신적 정보기술 적용 등 언택트 환경에서의 ICT기술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는 방향성을 설정
－ [환경파괴→기후변화→생물다양성 감소‧서식지 파괴→야생동물과 인간 밀

접접촉→인수공통감염병→신종‧변종 감염병 발생]의 일련의 관계에 대한 인
식과 견해가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집단에서 공감16)

－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폭염‧한파 등 새롭게 부각되는 건강위해요인에 대응
하기 위하여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정교화하고, 감시체계를 고도화
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 요구됨.

〔그림 2-18〕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기본 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a)

⧠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건강 수요 증가
○ 장기적 경기침체와 급속한 환경 변화로 국민의 마음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

운데 코로나19가 초래한 장기간의 활동제한과 관계 단절‧고립으로 인해 마음
건강 수준이 악화
－ 2020년 세계행복지수(happines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중위권(153개

국 중 61위)에 위치(Helliwell, John F., et al, 2020)하고 있으며, 

16)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연관성’에 대해 77%, ‘기후변화 대책이  
감염병 예방’대책에 대해 83%가 동의(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45497.html, 

    2020.11.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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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은 26.9명이었으며, OECD 평균(11.3
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가장 높은 수준(통계청, 2020f)

〔그림 2-19〕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단위: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주: 우리나라 최근 자료는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수치이며, OECD평균은 이용 가능한 37개 국가 최근 자료를 이용
자료: 통계청(2020f)

－ 2020년 8월, ‘코로나 블루’의 주관적 경험률은 40.7%에 이르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걱정과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사고’ 등 마음건강 위해요인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높아
지고 있음(보건복지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

〈표 2-8〉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주요 정신건강 위험요인 추이(2020.3~2020.9)
위험요인 2020년 3월 2020년 5월 2020년 9월

걱정과 두려움(점) 1.73 1.59 1.77
불안(점) 5.53 4.56 5.22
우울(점) 5.10 5.12 5.86

자살생각 경험률(%) 9.7 10.1 13.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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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건강에 대한 수요와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은 정신건강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으
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에도 열악함을 보이고 있음(보건복지
부 국립정신보건센터, 2019)
－ 2016년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에 이르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경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평생이용률은 22.2%에 불과하며
－ 2019년 전체 인구 대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수혜율은 4.9% 수준이

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5,389원,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
강 전문인력 수는 17.6명 수준에 머물러 있음.

  4. 국민건강보장 내실화와 확장

⧠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비급여 관리 필요성과 보장률 개선
○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암,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개선 

추세가 뚜렷한 반면,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답보 상황(여나금, 2020)

〔그림 2-20〕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별 지출 현황(2009~2018)

자료: 여나금(2020)

－ 제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4년 암 질환과 4대 중증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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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보장률은 각각 72.6%, 77.7%였으나, 2018년에는 79.1%와 83.0%로 
상승한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에서 63.8%로 변화하였음.

－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연평균 8.2%, 법정 본인부담금은 7.4% 증
가하였으나, 비급여 본인부담은 연평균 10.7% 증가하는 등 보장성 강화 정
책과 보장률 정체의 미스매치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와 부과소득 확대의 방향성을 가지
고 추진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제2단계 개편(2022년 예정)을 위한 
선제적 대비와 합리적 개편안 마련 과제 대두
○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과표 증가와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분리과제 소득(주택임대,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17) 등을 반영한 2단계 개편안
의 범위와 제도간 정합성 고려 

〈표 2-9〉 건강보험 부과체계 제1단계 및 제2단계 개편 주요 내용

17) 2020년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주요 부과 기준
1단계

(2018.7.1.~2022.6.30.)
2단계

(2022.7.1.~)

지역
가입자

소득보험료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제소득 적용
최저

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이하(월 1만 3100원) 
 * 연간 총수입 1000만 원 이하

연소득 336만원 이하(월 1만 7460원) 
 * 연간 총수입 3360만 원 이하

경감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는 현행수준 유지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연장 
여부 논의

재산보험료 500만~1200만 원 차등 공제 5000만 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보
험료 △30% 인하

∙4000만 원 이상 고가차 100% 부과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직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연 7200만원 초과)
34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

본인부담보험료 상한
(월 244만원)

전전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평균의 
30배에 연동
 *월 309만 7000원(2018) / 직장(보

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보험
료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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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진현(2019)

⧠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구성요인 조정 논의 본격화
○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하고, 각종 가산(예: 종별 가

산, 야간‧공휴일‧응급 가산, 진료과별 가산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동일 행위
라 하더라도 종별 환산지수와 가산 여부에 따라 수가 차이 발생

○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건
강보험 수가 구성요인 활용‧조정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른 적정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되,
－ 중장기적으로는 분절적으로 산정‧운영되는 수가 구성요인(상대가치점수‧환

산지수‧가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제기된 국민건강보장 확장 방향에 대한 대비
○ 우리나라는 유급병가제도와 상병수당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생

계를 위해 ‘아파도 일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유행 차단의 실
효적 수단인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에도 한계 지점으로 작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
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 각각 

4000만 원 초과)

3400만원 초과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

2000만원 초과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

재산 기준(과표 
9억 원 초과)

과표 5억 4000만 원 초과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
5억 4000만 원(3억 6000만 원)~9억 원 재산 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2인 가구 생
계급여 기준소득,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형제자매 인정 
기준(형제자매 

소득 각 4000만원 
초과, 재산 과표 
3억 원초과 시 

탈락)

취약계층 제외하고 형제자매 피부양자 탈락.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
제자매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인정

연소득 34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억 8000만원 초과 시 탈락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억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피부양자 경감 피부양자 보험료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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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에 대한 우려 없이 투병‧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을 2021년 정부 예산에 반영(기획재
정부, 2020c)
－ 2021년은 주로 제도권 밖에서 논의되던 상병수당이 공식적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므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과의 정합
성을 기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

〈표 2-10〉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제도적 선택사항 및 해당 해외 사례
구분 제도적 선택사항 및 선험국

재원 조달 조세 방식(덴마크, 뉴질랜드), 사회보험(독일, 스웨덴, 터키)
사회보험 방식일 경우 

보험료율
직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 전액 부담(이탈리아, 스웨덴),
노동자-고용주 공동 부담(핀란드, 그리스 등) 등

전달체계 건강보험(독일, 프랑스 등), 연금(포르투갈, 영국 등), 고용보험(대만, 캐나다 등)
대기 일수 대기일 없이 즉시(폴란드)~1개월(벨기에)
보장 방식 정액(호주, 덴마크 등) 혹은 정률(독일, 스웨덴 등)

정률 방식의 보장 수준 50%(대만)~100%(룩셈부르크)
정액 방식의 보장 수준 최소 35만 원/월(아이슬란드)~ 최대 290만 원/월(덴마크)

제도의 대상 1 직장 가입자만(일본)~18세 이상 인구(아이슬란드)
제도의 대상 2 본인만(영국)~피부양자까지(아일랜드)

유급병가 보장 기간 70일(체코)~3년(독일)
자료: 임승지 외(2019); 김기태(2020)에서 재인용

⧠ 앞서 살펴본 사회경제적 정책여건과 보건의료 정책여건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그
림 2-2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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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 정책도출을 위한 정책여건 종합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 H AND SOCIAL AFFA IRS

제3장

코로나19 이후 정책과제 도출 

: 건강안전망 분과

제1절 건강안전망 분과 운영 개요

제2절 건강안전망 분과 포럼 회차별 주요 내용





제1절 건강안전망 분과 운영 개요

⧠ 코로나19 이전 한국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지향점
○ 한국보건의료는 구축기의 열악함을 경제발전과 민간 영역 중심의 총량 확장, 

전국민 의료보장체계(국민건강보험) 구축 등을 통해 대응하여 전세계 최장(最
長) 수준의 기대여명, 우수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라는 성과 창출

○ ‘양적 최소선’의 충족 이후 한국보건의료체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만성질
환과 의료비 증가 문제에 직면하였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및 이용체계의 효율성과 비용 대비 가치, 성과연동 보상, 의료의 질적 수준 개
선 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에 있었음(그림 3-1 참고).

〔그림 3-1〕 보건의료 영역의 중장기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발전 방향성
비일상 일상 치료 케어

모든 국민은 일생에서 의료기관을 이용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보호

질병과 장애의 일상적 관리가 가능한 사회적 

수용 모델

급성기 치료→재활→요양→돌봄→호스피스 등 

통합서비스 일차의료 중심, 지역사회 중심

사전적 예방을 목표로 한 케어 중심

연속적 케어

미래의료를 통한 예측 및 예방 체계

개인최적화 케어

비용 투자 양적 질적

사회투자로서의 의료와 케어 시스템

건강유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의료공급의 투명성

의료 공공성 및 지역 균형 

  - 의료기관간 연계체계 확충

  -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체계 마련

의료의 질

환자 안전 및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

환자 중심 의료

국민이 건강할수록 공급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

자료: 정영호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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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지양하고, ‘적정 부담, 질 향상’
의 가치기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향하였음.

－ 급성기 치료에서 재활‧요양을 거쳐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일상적‧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목표로 두었음.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quality)와 더불어 형평성(disparity)의 문제가 부각
되었음. 이는 의료자원의 분포 불균형과 미충족 의료 등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그 일차적인 기제로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꾸준히 추진되었음.

⧠ 코로나19 이후 한국보건의료체계 재편 요구
○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던 구조적 요인들, 즉, 인구고

령화, 경제적 불안정, 노동시장 이중화와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 취약계층 
다양화, 급속한 기술 발달 등은 여전히 유효함.

○ 2020년 직면한 코로나19는 환자 규모(대량)-전파력(단기간)-범위(전국/세계) 
측면에서 유례없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보건의료체계의 제반 요소들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편하
여야 하는 계기로 작용
－ 종식 이전까지 코로나19와의 공존(With-코로나 시대)이 불가피한 상황에

서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통한 안정적 유행 차단 및 국민안전‧건강보호망을 
촘촘하고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짐.

－ 정부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나 ‘효율성’ 관점에서 우선순위에서 벗
어나 있었거나 본격적인 투자가 미흡했던 주제들, 예를 들어 공공보건의료, 
지역보건역량 강화와 같은 주제들이 재조명

－ 코로나19 이전에 문제의식 수준에서만 제기되었거나, 제도권 밖에서 주장
되면서 제한적 논의만 가능하던 이슈들이 제도권 내로 포섭, 현실화‧구체화
되는 진전이 이루어짐. 건강보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상병수당’ 논의는 대
표적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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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비대면 진료,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치
료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 공간, 감염병을 가진 중증환자 대상 
병상의 확보와 기존 중환자와의 병상 활용, ‘코로나 블루’에 대응한 마음건
강 보호 등 기존 체계와 상이하거나 질적으로 달라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이용 양상 등장

－ 투명성과 혁신성을 토대로 한 ‘K-방역모델’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
서, 위기대응기제로서 보건의료산업의 가치가 재조명되었음. 이를 바탕으
로 한국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선도 기회를 포착함과 아울러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기대됨.

⧠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들과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가 결합하면서 
길항 작용 또는 피드백 작용을 일으켜 한국보건의료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해 이후 예상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적 전환’을 예상하여 단

기 대응이 필요한 현안과제는 2021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중장기 대응이 필
요한 과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를 통해 구체화 지점을 찾아야 함.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안전
망 분과, 바이오헬스 분과 등을 구성,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 형
태의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

⧠ 건강안전망 분과 운영 개요18)

○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각 포
럼별 발제 주제와 발제‧토론자 등 운영 현황은 다음 <표 3-1>과 같음.

18) 건강안전망 분과 회차별 논의내용은 이하에 각각 정리하였으며, 각 포럼별 발제와 토의 내용은 참여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힘.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한 바이오헬스 분과 논의내용은 제4장에 별도로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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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건강안전망 분과 포럼 현황
회차 일정 포럼 주제 발제자

1 10.21
(수)

 【주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 발제1: 코로나19 시대, 건강취약계층 보호와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 발제2: 코로나19 시대,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대책 나백주
(서울시립대)

토론 및
참석자

 ∙유원섭(국립중앙의료원) ∙김인아(한양대 의과대학)
 ∙정  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10.23
(금)

 【주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건강증진과 심리방역
  ○ 발제1: 코로나19 시대의 건강증진정책과 
           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발제2: 마음건강 보호를 위한 심리방역체계 구축 현진희
(대구대)

토론 및
참석자

 ∙백종우(경희대 의과대학)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홍석(보건복지부) ∙박소연(보건복지부)

3 10.29
(목)

 【주제】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 확충 과제
  ○ 발제1: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임  준

(국립중앙의료원)
  ○ 발제2: 코로나19 시대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양성 방안

감  신
(경북대)

토론 및
참석자

 ∙조희숙(강원대 의과대학) ∙장성인(연세대 의과대학)
 ∙최준욱(한국조제재정연구원) ∙배재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11.4
(수)

 【주제】 상병수당
  ○ 발제1: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제2: 상병수당제도 도입 연구-소요재정 추계와
           의료적 인증절차를 중심으로

임승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토론 및
참석자

 ∙최인덕(공주대) ∙양승엽(연세대)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성미(보건복지부)

5 11.5
(목)

 【주제】 뉴노멀 시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방식의 변화와 과제
  ○ 발제1: 언택트 환경에서의 비대면 의료 전망과 과제 조비룡

(서울대)
  ○ 발제2: 감염병 장기화 환경에서의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보건소를 중심으로

박건희
(상록수보건소)

토론 및
참석자

 ∙염호기(인제대‧대한의학회) ∙오유미(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병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근용(세종시보건소)
 ∙최은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한국보건사회원) ∙김미선(보건복지부)
 ∙한현철(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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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건강안전망 분과 포럼 현황: 계속
회차 일정 포럼 주제

6 11.12
(목)

 【주제】 코로나19 이후 방역체계 개편과 방역역량 선진화
  ○ 발제1: 코로나19 방역의 경험과 방역체계 
           개편방안

이희영
(분당서울대병원)

  ○ 발제2: 원헬스-인수공통감염병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박지혁
(동국대)

토론 및
참석자

 ∙이무식(건양대 의과대학) ∙이주형(전북대)
 ∙탁상우(서울대) ∙정일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11.13
(금)

 【주제】 방역물자 관리체계의 개선
  ○ 발제1: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개선 방안 최원석

(고려대)
  ○ 발제2: 감염병 위기에 대응한 방역물자 공급‧관리
           개선방안-마스크를 중심으로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및
참석자

 ∙정혜선(가톨릭대보건대학원) ∙정재훈(가천의대)
 ∙신자은(KDI국제정책대학원) ∙김은진(국회입법조사처)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건강안전망 분과 포럼 회차별 주요 내용

  1. 건강안전망 제1차 포럼

⧠ 개최 일시: 2020년 10월 21일(수)

⧠ 주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 발제 1: 코로나19 시대, 건강취약계층 보호와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 발제 2: 코로나19 시대,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대책

가. 제1차 포럼 [발제 1] 주요 내용

⧠ 코로나19 유행과정에서 취약집단의 건강불평등‧재난불평등 문제 심화
○ 취약집단은 ‘삶의 경계’에 위치하여 작은 충격에도 큰 위기에 처하는 집단으로

서, 코로나19를 통해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역설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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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DC는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의학적 취약집단과 사회적 취약집단으로 구분
하는데, 의학적 취약집단에 노인, 기저질환자 등이 포함된다면 사회적 취약집
단에는 장애인, 노숙인, 학대 환경에 처한 사람들, 소수 민족, 성노동자, 성소
수자, 비정규 이주민 등이 포함(ECDC, 2020; 김정우 2020 재인용)
－ 각각의 사회적 취약성은 상호 중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취약상태를 더

욱 악화시키고 있음.

⧠ 질적 면접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사회적 취약집단이 처한 
건강불평등‧재난불평등 문제를 감염위험, 의료접근성, 생계위협, 정보접근성, 자
유의 억압이라는 차원에서 정리
○ 감염위험‧열악한 노동 환경

－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었으나, 사회적 취약집단
들은 거리두기로 인해 오히려 배제가 강화되는 ‘배제 역설’ 발생

－ 주거 및 시설 환경의 감염 취약성: 청도대남병원 사례에서 나타나듯 정신장
애‧질환자, 이주노동자,노숙인들은 방역에 취약한 집단공동생활 불가피
Ÿ 싱가포르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사례19)는 공동거주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코호트 격리 자체가 취약집단 내에서 감염 확산과 치료서비
스로부터의 격리‧배제를 의미할 수 있음.

－ 아파도 쉴 수 없는 가운데 밀폐된 환경에서의 근무: 콜센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환기가 불가능하고, 작업복과 신발을 
돌려 사용하며, 마스크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의료접근성
－ 평소 취약계층 대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던 공공의료와 무료진료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원 동원과 감염 우려 등으로 서비스 제공 중단

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0077300076(2020.12.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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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취약계층 진료 기
능이 대폭 축소되고 감염병 환자 격리 및 치료에 집중
Ÿ 감염 방지 등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면서 신장투석 시기를 놓치

고 사망하는 신장장애인 사례 발생
－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선별진료소 업무 집중이 불가피해지면서 

취약계층 진료와 돌봄 기능 공백 발생
○ 생계위협

－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상실과 근무조건 격하 등의 생계위협이 저소득
층, 비정규직, 여성 등에게서 더 크게 발생

－ 아직까지 사회안전망이 넓게 많은 사람을 포괄하기보다 배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
Ÿ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 아닌 이주민들의 배제를 전제
Ÿ 휴업수당이나 고용보험 등으로 보호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비정규 노

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거나 사회안전망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정보접근성
－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접근성의 격차는 소득 등의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포함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

－ 메르스와 비교하여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
나, 아직까지 한국인/비장애인/디지털기기 보유‧활용이 가능한 사람을 중심
으로 한 정보전달체계에 집중
Ÿ 감염병 등 재난 정보와 정부의 지원정책 정보가 디지털기기에 ‘접근 가능

한’ 대상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
Ÿ 유행초기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수어통역사 미배치 및 배치 이후에도 

방송카메라 노출이 가능한 지점이 아니라 기자 대상 수어통역을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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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배치하여 청각장애국민이 배제
○ 자유의 억압

－ 정신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는 경우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공유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

－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코호트 격리 된 생활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사회적 
낙인과 혐오감정이 공공연하게 표출

－ 혼자 사는 장애인들은 자가격리 중 필수적인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료기관 
방문‧진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지원대책 부재

⧠ 구조적으로 존재하던 경제적 어려움, 미충족 의료, 차별과 배제, 열악한 물리적 
환경 및 노동 환경, 낮은 정보접근성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대‧재생산
○ 반면 사회 전체 역량이 방역에 투입된 상황에서 정부 대응의 방향성도 일정 수

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인구집단’들이 경험하는 ‘코로나19 이외의 영역’에서 미충
족 수요가 발생하면서 사각지대 형성

〔그림 3-2〕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과 미충족 필요 공백지점 발생

자료: 김정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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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에 속한 취약계층은 감염위협 증대라는 건강불평등과 아울러 사회적 
지원으로부터의 배제에 따른 잠재적 재난불평등 확대 위험집단으로 전락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주로 확진자 수를 줄이고 유행을 차단하는 현안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대책까지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방역조
치와 아울러 노동시장정책이나 유급병가‧고용보험 등 좀 더 근본적인 지점
에서 건강불평등 프레임워크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 건강불평등 프레임워크

자료: Benach, J.et al(2007); 김정우(2020)에서 재인용

⧠ 코로나19 위기가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향 제안
○ 코로나19 대응 프레임 확장: 감염병 대응에서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으로 확장

－ 안전한 물리적 환경 보장: 집단 수용시설(정신병동, 요양시설)과 이주노동
자 숙소 등에 대한 환경 개선과 감독 강화 등

－ 노동자 보호 조치 마련: 노동허가제,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등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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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중심에서 사람 중심 대응체계로의 관점 전환
－ 사회서비스 중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 안전한 대면의 원칙을 만들어 

필수적인 돌봄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 적절한 지원 제공

○ 인권에 기초한 코로나19 대응
－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갖추지 못한 인구집단에 대한 고려
－ ‘배제’보다 ‘포괄’을 지향하는 대응: 지원 대상 자격 기준 완화, 정보 접근과 

신청‧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마련
－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나. 제1차 포럼 [발제 2] 주요 내용

⧠ 한국사회 취약지점에서 유행한 코로나19
○ 초기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보면 ①밀집도가 높은 공간 ②(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 ③정신장애인 등의 수용‧치료‧요양시설이 가장 취약한 양상
○ 5월 ‘이태원 클럽 확진’이나 8월 재유행 과정을 볼 때,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이라는 이면에는 ‘한국사회의 취약한 지점’에서 유행이 있었음.
－ 예를 들어 초기 코로나19 유행의 중심은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차

단된 영역이라는 특징이 있음. 예를 들어 폐쇄 정신병동, 고령자 요양시설, 
폐쇄적인 종교(신천지) 등이었음.

－ 재유행기의 중심에 있던 콜센터는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이라는 근무 조건
을 상징하며, 방문판매업체들은 대부분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현
장판매라는 점에서 감염 취약고리들이 매듭지어져 있던 영역임.

○ 코로나19 방역으로의 자원 집중에 따라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노숙인, 

이주민 등 건강취약계층의 일반 진료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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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를 담당하던 보건소 인력 대부분이 선별진료소 업무에 투입되면서 
차상위계층 등 돌봄서비스 공백 발생
Ÿ 외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기는 하지만 돌봄 사각지대, 노인 등 취약집단

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유지 서비스 차질, 고립된 가정에서의 폭력과 학대 
문제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과정에서 보고

⧠ 코로나19가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 정신장애인의 취약한 인권문제 및 커뮤니티 케어 부족 문제

－ 밀집‧밀폐된 열악한 환경에서의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자택에서 서비
스를 받는 커뮤니티 케어로의 변화 지약 필요

○ 요양병원의 취약한 감염 관리
－ 서울시 조사에서 ‘카바페넴(carbapenem)’ 등 항생제 내성균이 요양병원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나, 감염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의 자체적인 역량과 자원확보는 미흡

○ 지역사회의 노인 다단계‧방문판매와 개척교회 문제
－ 방문판매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의 고리 가운데 개척교회 발생과 관련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낮은 노후소득 보장수준 문제와 관련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난관

－ 피시방의 키보드, 마우스 등 디바이스, 노래방에서의 마이크 등 공용물을 
통한 호흡기 및 소화기 감염에 종합적으로 취약

○ 성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시선 상존
○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의 양면성

－ 마스크 앱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 참여 등 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방역 및 향후 보건의료체계 개편에 기여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기도 했으
나,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오히려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역효
과를 발생시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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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지역 및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접근 방향
○ 백신과 치료제 보급까지 상당 기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영역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
○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계층 대상의 전부 선제검사

－ 검사 시점의 감염 여부만 판정 가능하며, 판정 결과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선제적으로 무증상자를 선별할 경우 기대되는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 인구이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하거나 이용‧수용자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규칙적 선별검사를 시행하면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민간에서 (가칭)생활방역사를 채용,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생활
방역 교육, 공무원과 공동으로 주기적 정밀방역 추진(필요시 그린뉴딜 등을 통
해 지원)

○ 심리방역 강화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상대적 고위험 집단(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을 시작으로 자가격리자, 완치자 대상의 심리방역서비스 강화
－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도 정신건강서비스를 편견에 대

한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관련 인력 지원 검토
○ 의료진 소진도 완화 대책

－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심한 의료진 지원
－ 비정규‧기간제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한 처우 등에서의 소외

감이 심한 상황으로 파악되므로 사기진작 방안 필요
○ 지역 단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측 정보 활용 지원

－ 건강보험 상의 독감 및 폐렴 자료와 코로나19 발생 정보 등을 통한 위험지
역 산출 및 지역 내 발생 예측 사례(서울신문‧공공의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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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코로나19 지역발생 예측 사례(은평구 행정동 사례)

자료: 서울신문‧공공의창(2020); 나백주(2020)에서 재인용

다. 제1차 포럼 주요 논의‧토론

⧠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의 균형점 도출 노력 필요
○ 「감염병예방법」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통제 등에 

매우 강력한 권한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허용
－ 2~3월 최초 유행기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했으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은 지양
○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과 같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건강불

평등과 접근성 제한 문제는 더욱 부각
－ 코로나19 감염 위험집단 자체가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취약

집단이었으며, 유행 과정에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이 방역에 집중되면서 
공적 책임이 필요한 돌봄 영역에 공백 발생

－ 유행 상황 재개에도 최소한의 취약집단 돌봄서비스의 유지 방안 필요
○ 감염병 유행 차단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거 기반, 참여 기반 방역 필요

－ ‘과하다고 볼 정도의 예방적 방역’은 필요하나, 국민의 생활 통제와 필수 서
비스 축소 등에서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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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상향의 근거와 다중이용시설별 적용 기준에 대
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의 동의
를 얻는 과정 필요

Ÿ ECDC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집단을 의학적 취약집단과 사회적취약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해 취약성을 평가한 것을 참고하여 일종
의 ‘한국판 감염병 취약집단 및 취약성’을 작성

－ 방역 대책에 대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평가와 모니터링 거버넌스 구축

〈표 3-2〉 취약집단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성
구분 정의 취약성

고위험군 
인구집단

노인, 장기요양 시설 거주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

∙다른 그룹에 비해 COVID-19 사망률이 높음
∙대부분 혼자 거주하거나, 일부는 장기요양시설에 거
주함

∙요양원, 재활센터, 장기요양시설 등은 감염 확산이 
쉬운 환경임

소수민족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 
집단과 구분되는 ‘언어, 종교, 

부족’ 등의 관련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

∙의학적 요인(기저질환 등)과 사회학적 요인(빈곤 지역 
거주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염률과 초과사
망률을 보임

∙종업원, 배달직종 등 감염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일하
는 비율 높음

불법체류자
EU/EEA에서는 셍겐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국민 중 
입국관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기존 어려움이 COVID-19로 인해 악화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며, 사회적으
로 배제

∙감염위험이 높은 분야(돌봄, 청소, 운송 등)에서 근무
∙언어, 문화, 재정 및 법적 장벽을 느끼고 있으며 정보
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 보
건/사회 요소들에 있어 열악함

성소수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에 

해당되는 사람들

∙의료 및 사회적으로 COVID-19에 취약
∙일부 기저질환(면역체계 손상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우려

∙기존의 사회불평등이 악화됨

노숙자 정기적인 거주지가 
없는 경우

∙전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거주함에 따른 
COVID-19 취약

∙대피소, 야영장과 같은 비공식적인 수용시설에 들어
가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감염에 대처하기 위
한 조치들을 준수하기 어려움

∙식량배급센터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중단된 
경우 다수

학대받는 가정환경에
사는 경우

동거인에게 폭력, 학대, 강압적
이거나 위협적인 행동 등을 받는 

∙재택근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집
에서 머무르는 동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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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자영(2020)

⧠ 향후 환자 발생 증가 상황에 대비한 역량 축적 필요
○ 현재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적 방역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동절

기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재유행 경고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와 공존하
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재유행에 따른 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
－ ‘코호트 격리’는 최초 유행에서는 불가피했으나, 최선의 방법은 아님. 최선

의 방법은 환자 상황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Ÿ 요양시설 등 취약지점에서의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예를 들어 감염병 전담 병상, 이송 등) 점검 필요
－ 보건소의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 운

영 인력 유지 방안 마련

사람 학대 및 폭력 증가
∙봉쇄 정책으로 인한 다른 사회적 관계 단절 고통 증가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

약이나 약물, 알코올의 복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주거조건이 안정적이지 않고, 약물복용 도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등위험성이 높음

∙약물치료 클리닉이나 지원프로그램 또한 중단됨에 따
른 어려움 증가

장애인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를 가진 사람

∙지적 발달장애: 의학적으로 COVID-19 사망 위험 
높은 편.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물리적 거리 유지 어려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착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사회적 장애가 있는 경우: 기존 
정신질환이 악화될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서비스 
중단으로 공포, 불안, 우울감이 증가할위험이 높음.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힘들고 개
인보호장비 부족하므로 감염에 취약

∙신체 및 감각 장애를 가진 경우: 일반인에 비해 기저 
질환이 있을 확률이높은 편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리적 거리 두기 어려움

성노동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성서비스의 대가로 돈이나 

물품을 받는 시스/트랜스 여성, 
남성

∙집에서 머무르는 조치로 인한 실직 및 빈곤에 빠질 
위험 증가

∙기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어 COVID-19 중
증으로 진행 위험 높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들의 노동이 불법화되면서 다른 
노동자처럼 유급병가, 사회적 혜택 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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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대응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의료진과 역학조
사 인력에게 충전 기회를 모색

○ 감염병 발생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고, 발생하면 코호트 격리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집단(예를 들어 폐쇄 정신병동,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선
제적인 선별검사 시행

○ 요양병원에서의 감염관리 수준 점검 및 원내 감염 최소화 방안 마련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 대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마련
○ 공공보건의료와 커뮤니티 케어의 결합
○ 의‧정협의체로 논의가 미루어지긴 했으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감

염병 대응 필수 의료인력(예: 감염내과 의사, 중환자 전담 간호사 등)과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현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
의 도출 노력

○ 보건소 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 지역사회 취약집단의 건강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인력의 과감한 확충이 필요
－ 전반적인 지역보건정책의 기획과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필요

할 경우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전제로 보건소가 보유한 일반진료 기
능의 재조정도 검토 가능하리라 사료됨.

○ 상병수당 등 공적 보장의 확장
－ 집단 감염이 높은 열악한 조건에서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

로 직면하게 되는 “코로나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상황의 타개 필요
－ 뮬류센터, 콜센터 등 밀집‧밀접‧밀폐 공간 집단 근무처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유행 기간만이라도 보건관리자를 두어 방역 상황 점검
－ 가장 근본적으로는 소득보장이나 고용안정이겠으나, 2022년부터 시범사업

을 앞둔 상병수당을 출발점으로 삼아 공적 보장의 단계적 확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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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외국인노동자, 이주민 등 소수민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논의 시도
○ 정보 접근성 개선과 정보 격차 해소

－ 시빅 해킹 등 시민 주도형 정보 활용을 장려하여 ‘생활 속 방역’이 가능하도
록 지원

－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보망을 가진 지방정부 또는 보건소가 사전에 
취약계층을 파악, 정보망 속에 이들을 포괄하는 방향성으로 추진

  2. 건강안전망 제2차 포럼

⧠ 개최 일시: 2020년 10월 23일(수)

⧠ 주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 발제 1: 코로나19 시대의 건강증진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
○ 발제 2: 마음건강 보호를 위한 심리방역체계 구축

가. 제2차 포럼 [발제 1] 주요 내용

⧠ 코로나19 시대 건강증진사업 방향 설정 관점에서의 환경 변화
○ 글로벌 환경에서는 위험, 특히 인구이동과 환경파괴 등에 따른 신종‧변종 감염

병의 증가와 세계적 확산(팬데믹)의 일상화 예상
－ 기존부터 진행되어 온 디지털 전환에 더하여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

화되고, 관련 규제는 완화
－ 의료시스템 역시 환자관리보다 (비대면)건강관리로의 전환 예상

○ 국내 역시 글로벌 환경변화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에 비해 보
건의료 영역에서 비대면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이 앞으로의 변화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역할 확대와 신뢰도 증가



7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내 자원 및 경험의 중요성 증가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 비대면 사회 일상화로 인한 국내 생활방식 변화

○ 초연결‧초지능 4차 산업혁명, 세계화, 환경리스크 심화 등 메가트랜드는 코로
나 팬더믹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은 국내외 공통

⧠ 한국판 뉴딜 및 디지털 뉴딜
○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과 디지

털 전환 가속화를 배경으로 비대면 유망사업 육성을 추진방향으로 제시
○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With-코로나 시대’를 위한 보건의료 분

야 계획 포함(과제명: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관계부처 합동, 2020).
－ 안전진료: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18개), 호흡기‧발열환자의 안전 진

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1,000개소)
－ 건강관리: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대상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 대상 웨어러블 기기 보급‧질환 관리**
* IoT 센서, AI 스피커 보급 → 맥박‧혈당‧활동 등 감지+말벗‧인지기능 지원
** 고혈압, 당뇨환자 등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 ICT기기를 활용하여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사업 확대

⧠ 포스트코로나 건강증진 대응 기본방향
○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를 3가지로 요약, 이에 조응하는 건강증진정책 추진 방

향 설정
－ 보건의료시스템 변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관련 규제 완화: 비대면 사회 일상화로 인한 생활

환경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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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및 감시가 일상화되는 뉴노멀 시대: 코로나로 인한 정부 신뢰도 증가 
및 정부역할 확대

〈표 3-3〉 포스트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와 건강증진정책 추진 방향
구분

BC
(Before Corona)

PC
(Post Corona)

추진방향

보건
환경

∙치료 및 건강증진
∙간헐적 감염병
∙건강증진

∙사전예방건강
∙감염병 빈번
∙건강증진과 안전

∙건강증진과 안전의 가치 공존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 추진

정책
환경

∙대면사업
∙사업운영
∙대면중심

∙비대면 활성화
∙정상화와 회복
∙비대면 전환

∙정상화에 따른 사업 운영 및 고도화
∙ICT기술 융합을 통한 사업개발

사회
가치

∙지자체 대응
∙개인 효율

∙위험대응 일상화
∙국가역할 강화와 시민참여
∙민‧관 연대협력

∙건강증진과 안전의 가치 공존
∙국가의 신뢰도 상승, 역할강화

자료: 오유미(2020)

⧠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증진 대응과제 및 실행계획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이 종료되
고, 2021년부터 제5차 계획(이하 ‘HP2030’) 시행 예정

－ HP2030과 기존 계획 간의 기본적인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
성 제고’로 큰 차이는 없음.
Ÿ 코로나19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전략을 통한 전국민 건강증진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
－ 다만 HP2030에서는 정신건강관리를 별도의 중점과제로 격상시킨 점(이전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의 하위 영역에 배치),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 및 환경
성질환을 구분하되, 감염병과 미세먼지‧기후변화 등을 새롭게 포함한 점, 건
강친화적 환경 구축에 건강정보 이해력(health literacy)과 혁신적 정보기
술 적용 등을 과제로 포함한 점 등에서 기존 계획과 차별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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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기본 틀

제4차

제5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a); 오유미(2020)

○ 국민건강스마트 R&D(2020~2024) 추진 
－ 최근 각종 건강관리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신뢰성있는 

정보 여부와 제공 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근거 부족
－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추진

Ÿ 공공 및 민간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정보 신뢰도에 대한 인증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제도 정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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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표로 하고 있음.
－ 건강친화 기업인증제도 시행 대비를 위한 평가기준안 마련

Ÿ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이 입법화되어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20)

Ÿ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에 따른 혜택(예: 건강인센티브 부여) 등 인증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

－ 보건소 기능개편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강화 방안 모색
Ÿ 중장기적으로 보건소가 진료기능보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 관내 보건

의료자원과 돌봄자원의 코디네이팅 등에 주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방식 모두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며, 
건강증진사업 역시 사업제공자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대상자 측
면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성 견지

〔그림 3-6〕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공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방향

자료: 오유미(2020) 내용으로 구성

20)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를 신설하고 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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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과제
○ 건강증진사업의 온라인 전달을 통한 사업 수행방식 고도화

－ 코로나19 이전 또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각 지자체에서 비대면 건강증
진사업사례가 축적되었으나, 현안 대응 과정에서 사장화되는 경향

－ 비대면 컨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다양한 비대면사업 사례를 발굴‧확산하거나 
미흡한 점은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
Ÿ 전국 33개 보건소가 전화, 실시간 스트리밍, 문자, 건강관리 앱, 플랫폼 

앱, 동영상, 최소대면, 교구물품 제공 등 다양한 비대면/대면 최소화 방식
으로 수행한 사례집 발간(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b)

○ 전통적인 건강증진사업과 신기술 융합의 다양한 모델 개발
－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사업과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의 융합
－ 방문건강관리의 경우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대상자 방문에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 우려로 서비스 제공이 정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
술활용이 반드시 필요

－ 특별재난지역 만성질환관리 사업
Ÿ 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

성질환자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서비스 이용 중단 사례 발생
Ÿ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

계와 혈당계를 배포하고(1차)
Ÿ 가용한 일차의료만성질환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문제 발생

시 대응(2차)
○ 디지털 뉴딜사업을 활용한 인프라 확충과 사업의 확장

－ 어르신 대상의 IoT, AI 등 건강관리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동
네의원을 활용한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서의 
정부투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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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포럼 [발제 2] 주요 내용

⧠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개요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세 차례(3월, 5월, 9월)에 

걸쳐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실시
－ 1차 대유행기(3월) 및 생활방역 실시 시점(5월)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

회에서, 2차 유행기(9월) 조사는 학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수행

〈표 3-4〉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개요
구분 3월 조사 5월 조사 9월 조사

조사기간 2020.3.17.~3.30 2020.5.25.~5.31. 2020.9.10.~9.21
조사대상 전국 시‧도 19~70세

총 1,014명
전국 시‧도 19~70세

총 1,014명
전국 시‧도 19~70세

총 1,014명
조사방법 온라인설문조사
표집오차 ±3.1%(95% 신뢰수준 기준) ±2.2%(95% 신뢰수준 기준)

조사수행기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보건복지부(지원기관)

발표일 2020.4.7. 2020.6.18. 2020.10.16
자료: 현진희(2020)

⧠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주요 결과
○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유행상황(확진자 및 사망자 수)과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영향이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3월 조사의 위험도는 5월 생활방역을 맞
아 낮아지다가 9월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걱정과 두려움
－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수준은 3월 조

사(1.73점)에 비해 5월 조사(1.59점)에서 낮아졌다가 9월 조사(1.77점)에
서 다시 상승

－ 남성보다 여성에서,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걱정과 두려움 수준이 높게 나타
났고, 20대는 5월→9월 조사 시기에 가파르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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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연령별 걱정과 두려움 수준
(단위: 점)

자료: 현진희(2020)

○ 불안
－ GAD-7 도구를 활용 4점 Likert 척도(총점 21점, cut-off 10점)를 이용한 

‘불안’ 평균점수는 3월 조사(5.53점)에 비해 5월 조사(4.56점)에서 낮아졌
다가 9월 조사(5.22점)에서 다시 상승

－ 여성의 불안 정도가 남성보다 높으며, cut-off 10점 이상인 ‘불안 위험군’
의 비율 역시 9월 조사 기준으로 여성(22.4%)이 남성(15.4%)보다 높음.

－ 연령별로도 30대의 불안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대는 전연령
층 중 유일하게 불안 위험군 비율이 3월→5월→9월 지속적으로 상승

○ 우울
－ PHQ-9 도구를 활용 4점 Likert 척도(총점 27점, cut-off 10점)를 이용한 

‘우울’ 평균점수는 3월 조사(5.10점)에 비해 5월 조사(5.12점)에서 보합 추
세를 보이다가 9월 조사(5.86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
Ÿ cut-off 10점 이상 우울 위험군 비율도 3개 조사 기간 동안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였음. 특히 여성의 우울 정도가 남성보다 높으나, 남성은 
조사 기간 중 지속적인 위험도 상승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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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8년 동일 척도로 이루어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의 우울 점수(2.34
점) 및 우울 위험군 비율(3.79%)에 비교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울을 
호소하는 비율과 수준이 높아졌음.

〔그림 3-8〕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불안 및 우울 수준
(단위: 점, %)

불안

우울

자료: 현진희(2020)

○ 자살사고
－ 자살사고 역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5월→9월 사이에 높은 기울

기로 상승
－ 다른 정신건강 지표들에 비해 남성이 오히려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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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연령군의 자살사고 비율이 5월 조사를 기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음주, 일상생활 방해, 필요한 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인지도

－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음주율은 3월 63.80%, 5월 64.68%, 9월 64.90% 
등 큰 변동은 없으나,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60.9%보다는 높음.

－ 3월부터 9월까지의 ‘일상생활 방해정도’를 SDS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
과 ‘사회/여가생활 방해’가 3회 측정시점 모두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코로
나19에 따른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판단됨.
Ÿ 동일 지표를 활용하여 2010년 이루어졌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직업방

해, 사회/여가활동방해, 가정생활 방해 등 일상 영역 전방위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음.

〈표 3-5〉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일상생활(직업, 사회, 가정생활) 방해 정도
(단위: 점)

2010년 조사 3월 조사 5월 조사 6월 조사

일상생활 방해 3.05 5.58 4.88 5.32

하위 영역
직업방해 3.23 5.01 4.40 4.57

사회/여가활동방해 3.29 6.88 6.03 6.64
가정생활 방해 2.62 4.85 4.22 4.74

자료: 현진희(2020)

－ 9월조사 기준으로 필요한 서비스 요구도는 ‘감염병 관련 정보(예방‧치료‧검
사)’, ‘개인 위생물품’, ‘경제적 지원’ 등 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요구
사항에 대해 2점(매우 필요하다)을 초과하는 점수가 산출

－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3월(17.40%)에 비해 9월(19.10%)에 높
아졌으나, 실제 이용경험은 같은 시기 오히려 감소(9.10%→6.30%)

⧠ 코로나19 이후 심리방역 지원체계 방향
○ 코로나19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정신건강 변화상황에 주목

－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활동 감소에 따른 흥미와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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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움 감소, 유행 상황과 연동된 불안감‧우울감 등을 표출하고 있음. 현재까
지는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파악할 수 있으
나, 향후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정내 갈등‧음주 등이 중첩될 경우 정
신건강의 악화로 귀결될 수 있음. 

－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확인되나 실제 이용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
도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

○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위험군 대응 필요
－ ‘우울’ 지표로 보았을 때, 여성이 높고, 30대는 지속적인 고위험군, 20대는 

위험 비율의 급상승군임. ‘자살사고’ 지표에서는 남성과 20대를 고위험군으
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를 통해 심리방역체계가 일부 고위험군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다만, 인구집단별
로 위험도는 상이하기 때문에 3단계의 모형(3-tiered public health model)
을 활용, 위험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3-9〕 재난 후 정신건강 개입 단계(3-tiered public health model)

자료: 현진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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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tiered public health model을 활용한 코로나19 심리방역 개입
○ 보편적 개입(universal intervention)

－ 대국민 캠페인, 홍보, 대중교육
Ÿ (핵심) 정상적인 스트레스반응으로의 정상화, 낙인과 차별 방지
Ÿ 긍정적, 희망의 메시지
Ÿ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방법
Ÿ 건강한 가족 내 의사소통방법, 갈등해결방법 안내
Ÿ 다양한 방역 여가활동 안내
Ÿ 비대면 방식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안내와 마련
Ÿ 지자체에서 지역별 안전한 여가활동과 야외 활동에 대한 정보 안내

－ 대국민 지역사회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보
① 민간영역 
Ÿ 지역사회 기관에서 정신건강 정보제공, 정신건강 스크리닝, 정신건강 상

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Ÿ (예)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역사회 기관에서 정신건강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마련
② 공공영역
Ÿ 현재 마련된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초센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전

화 (1577-0199), 마음건강 앱(국가트라우마센터)에 대한 홍보를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통반장, 거주지 관리사무소 등 통하여 홍보 활성화

○ 표적 개입(targeted intervention)
－ 확진자, 격리자, 그 가족, 유가족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와 사례관리

Ÿ 확진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 스크리닝, 조기개입, 사례관리
Ÿ 유가족에 대한 애도상담 지원
Ÿ 격리자와 가족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심리사회적 지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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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역사회 내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 교육
Ÿ 언론 홍보 강화, 가짜뉴스와 거짓정보에 대한 단속 강화

－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Outreach와 적극적인 정신건강서비스
Ÿ 20대, 30대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Ÿ 청년들에 대한 정신건강문제에 기반한 적극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Ÿ 1인 가구 청년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심리사회적 지지 서비스
Ÿ 고용 + 노동 + 정신건강 결합 서비스
Ÿ 30대 여성에 대한 돌봄의 공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해소방안 제공
Ÿ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사회지지서비스 

제공과 가족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제공
Ÿ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들에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및 치료 연계
○ 집중적 개입(intensive intervention)

－ 고위험 집단에 대한 집중적 정신건강치료와 심리사회지원서비스 제공
Ÿ 우울 위험군
Ÿ 불안 위험군
Ÿ 자살 위험군
Ÿ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다. 제2차 포럼 주요 논의‧토론

⧠ 지역보건기관(보건소)의 역할 재설정과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1차 코로나19 유행기에 보건소 역량이 선별진료와 긴급지원 쪽에 집중되면서 

기존의 활동, 즉 ①건강증진사업 ②방문보건 등 지역사회돌봄이 전면 중단
－ 현재는 일부 복원되었으나, 동절기 재유행 및 호흡기안심클리닉 등이 보건

소에 하중을 줄 경우 한정된 인력자원으로는 기존 활동의 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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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 공백이 향후 오히려 더 큰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악화 방지’ 차원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반
드시 필요
Ÿ 이런 차원에서 ICT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의미있는 공백 해소 수단임

에는 분명하나, 서비스 제공자들도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만 활용하는 것
이 현실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적용된 모바일 헬스케어, AI나 IoT를 활용한 각종 건
강관리‧어르신 돌봄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필요

○ 코로나 이후 중장기적으로 보건소 관할 부처에 대한 논의 시작
－ 현재 소관 부처(행정자치부)와 사업 관할 부처(보건복지부)에 괴리가 있음. 

또한 지자체장의 관심 분야에 역량을 투입하고 인사권이 활용되다 보니, 보
건소가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판단, 지역밀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제한
요소로 작용

⧠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의 방향과 고려 사항
○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를 일부 위험집단에서 ‘전국민’으로 

확장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전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어떤 자격을 갖춘’, ‘누가’ 제공하느냐에 대

한 선제적 고민 필요
－ 일선 현장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체계가 소위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을 가지고 구축되어 있어,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기존 인
력의 재교육과 신규 인력 확보방안 마련이 중요
Ÿ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위험집단(20~30대)의 경우 

‘상담’ 이외에 서비스 제공 경험 축적이 아직은 미흡
－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 이외에 민간자격을 통해 다수 배출

되고 있는 정신건강인력의 질 제고 방안 필요
○ 정신건강서비스의 완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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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국가가 직접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볼 수 있으나, 상담 이후 서비스 제공체계와 연결되지 않고 분절적으로 
‘상담’만으로 종료

－ 상담이나 발굴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포착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실제적 서비스와 연계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그 연계를 위한 최소한
의 예산과 인력 확충이 선행될 필요성이 높음.

⧠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활용 문제
○ 정보접근성 격차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건강격차 발생 방지 필요

－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건강증진활동을 비롯한 기존 대면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전환은 불가피하나 고령인구, 저소득층 등 기존 취약계층은 정보취
약계층과도 중첩되므로 비대면서비스의 ‘부익부빈익빈’ 우려

－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시도되는 온라인 방식이 오히려 접근성 격차를 확대
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 필요

〈표 3-6〉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장애인 65.4 70.0 74.6 75.2
저소득층 77.3 81.4 86.8 87.8
농어민 61.1 64.8 69.8 70.6
고령층 54.0 58.3 63.1 64.3

취약계층 평균 58.6 65.1 68.9 69.9
주: 수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 헬스 커뮤니케이션 등 효과적 정보 전달과 health literacy
－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존 일상

과 다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전달이 중요
－ 코로나를 비롯하여 건강정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 전달‧선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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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ledge translation
Ÿ 건강증진 영역에 그동안 사장되어 왔던 감염병 관련 지식을 포함, 이후 

정책과제에 감염병 상황을 반영하는 과정 추가
Ÿ 특히 인수공통전염병,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위기

요인의 국가정책 반영이 시도되어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HP2030이 
시도하고 있는 프레임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정보활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협의와 발상 전환 필요
－ 앞서 정신건강서비스에서 ‘상담’ 이후 후속조치 비연계의 원인 중 하나는 

인력과 예산 부족 이외에 他영역과의 대상자 정보 공유 한계임.
－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가치임에 분명하나, 공공 영역에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 경우 소외될 취약계층에게는 좀 더 완화된 기준 필요
Ÿ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 조사된 정신

보건 점수 등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사업에 활용하거나, 1인 정신질
환자 가구의 경우 필요시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 또는 
지역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공유‧모니터링하는 방안 검토

⧠ 비대면서비스 확장과 현실적 법‧제도 환경의 괴리 해소 방안 필요
○ 비대면서비스 확장과 법‧제도적 환경의 괴리 해소

－ 감염병 유행 환경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되고 있으나, 보건의료와 ICT
의 결합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검토되던 주제

－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다
양한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기술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
Ÿ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나, ‘3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도 등장‧주목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본격화된 ICT기술과의 결합 방식과 제공 범위, 안

전한 활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비용효과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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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기술 개발 및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보전과 기
존 서비스 제공방식 대비 효과 검토

－ 효과가 증명되는 경우 건강보험 등에서의 수가 적용 논의도 가능

  3. 건강안전망 제3차 포럼

⧠ 개최 일시: 2020년 10월 29일(수)

⧠ 주제: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 확충 과제
○ 발제 1: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의 방향과 과제
○ 발제 2: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 방안

가. 제3차 포럼 [발제 1] 주요 내용

  1) 코로나19 유행 확산 대비 필요성

⧠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대유행 시나리오 예측
○ 대구 코로나19 환자 발생: 첫 환자 발생 일부터 60일간 분석 결과, 확진자 수

는 2주 후, 시점 유병률은 3주 후 피크 양상을 보임
○ 8월 2차 유행 양상: 수도권 중심으로 2차 유행 발생

－ 중환자 등 의료체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위기상황은 넘긴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유행 재발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지
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대유행 시나리오  
－ 최고 시점 유병률 추정: 첫 환자 발생이후 최고가 되는 3주차 때의 시점 유

병률을 대구 때의 시점 유병률인 0.2%, 유럽 국가에서 시점 유병률이 높은 
스페인을 참고하여 0.5%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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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코로나19 대유행 가정 시 3주차 시점 유병률 가정

자료: 임준(2020)

－ 확진자 중증도 추정
Ÿ 확진자의 중증도 분포를 대구 지역의 발생 현황에 근거하여 최중증 

0.5%, 중증 2.0%, 중등도 12.5%, 경증 85%로 가정
Ÿ 요양병원은 대부분 노인환자임을 감안하여 최중증 10%, 중증 30%, 중증

도 60%로 가정함
－ 중등도 이상 입원환자 치료 병상 부족 발생 

Ÿ 무증상 등 경증 환자 85%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전체 확진자의 15%로 가정하더라도 병상 부족 문제 발생

Ÿ 특히 2,5%의 중증 및 최중증 환자는 중환자실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데, 
공공병원 만으로 불가능하고 민간병원까지 동원해야 하는데, 0.5%가 넘
어서면 그것마저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Ÿ 최중증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중증은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시점 유병률이 0.2%인 경우는 중환자실 확보가 가능하지
만, 0.5%인 경우 첫 확진자 발생 10일 이후부터 민간병원을 동원하더라
도 부족 문제 해결에 한계

Ÿ 중등도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격리병실, 일반병실 등에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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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받아야 하는데, 0.2%의 경우 공공병원으로 감당이 불가능하여 첫 
확진자 발생 10일 이후부터 민간병원 동원 필요하고, 0.5%는 8일 이후부
터 민간병원 동원이 필요함

⧠ 대규모 유행 확산에 따른 한국의료체계 붕괴 가능
○ 병상 자원이 한국보다 많은 일본의 경우도 확진 환자 급증에 따라 경증 환자가 

병원에 몰리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인구 당 중환자병상이 우리보다 많은 유럽 국가의 경우 중환자가 쏟아지면서 

중환자 치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하여 사망이 증가함
○ 한국도 급격한 유행 확산 시 환자 규모에 대응하는 추가 자원 확보 계획 등 비

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무증상 및 경증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심각한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가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심각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음 

⧠ 대규모 유행 확산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
○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한 비상 계획 마련 필요

－ 급격한 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첫 1주 내에 비상계획 실행 여부 판단함
Ÿ 선택 수술 또는 비응급수술을 중단하고 조기 퇴원 등을 통해 전체 중환자 

병상 중 20~30%를 확보해야 함
－ 시설, 인공호흡기 등 장비, 중환자 인력, 의료소모품, 구급차 등 가용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함
Ÿ 특히, 중환자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중환자실 1개 unit 운영 시 최소 의

사 20명, 간호사 60명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인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중앙감염병병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등을 설치하여 국가 수준의 감염진료 
역량을 강화함



8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 시도 역량 강화 및 권역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중증치료센터, 지역책임의료
기관에 감염병치료센터 등을 설치하여 지역 수준의 감염 진료 역량 강화

  2)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필요

⧠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
○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공중보건체계와 공공의료체계로 구분됨 

－ 공중보건체계로 중앙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시도 수준에서 
건강국(보건정책과), 시군구 수준에서 보건소, 읍면동 수준에서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음

－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 수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시도 수준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권역협
력병원, 중진료권 수준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우수병원, 읍면동 수
준에서 일차보건의료기관 등으로 구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과 수평적 협
력 및 환자 의뢰/회송 등 연계가 이루어지는 체계임

⧠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간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함
○ 민간병의원이 포함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간에 단일한 협력 및 전달체계 구축 필요
○ 특히,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 시 감염병진료체계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을 통한 위기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3) 감염병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① 중앙감염병 이전 신축 등 국가 수준의 감염병 진료역량 강화

⧠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의 성과
○ 2017년 2월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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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시 ‘중앙임상위원회’ 운영,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중국 우한 주민
의 의료지원,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중증환자 치료, 중증환자 전원조정 상황실 
운영, 생활치료센터와 공항검역소 의료자문 등 중앙감염병병원 역할 수행

⧠ 신종 감염병 진료에서 국가 수준의 대비 부족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지연과 맞물려 중앙감염병병원의 신축이 지연되고 

최소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시적인 
control tower 기능 수행에 한계
－ 임상 control tower의 부재로 감염병 임상 데이터의 수집, 분석, 가공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권역단위의 중증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필요
○ 2016년 정부는 인천, 중부, 영남, 호남, 제주 등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의 감

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나,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호남, 
중부, 영남 등 3개 권역 35병상으로 축소, 이마저도 진행 미흡함

○ 인구 분포 및 지역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인천, 경기, 영남, 중부, 제주 지역
에 국가 수준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설치 필요

⧠ 국가 수준의 감염병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중앙감염병병원은 감염병진료체계에서 control tower 위상 부여

－ 질병관리청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관리, 방역 등에 대한 국가 
수준의 control tower로서의 위상을 갖고, 감염병 진료의 control tower 
기능은 중앙감염병병원에 위임하거나 중앙감염병원에서 실질적인 정책 기
능을 수행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으로 역할을 배분함

○ 중앙감염병병원은 감염병전문진료체계에서 진료, 정책, 연구 중심 역할
－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감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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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수준의 소규모 집단 감염(Level 3) 시 권역감염병전문병원과 함께 신종
감염병 진료를 전담하며, 지역사회 집단 감염(Level 4)시 시도 중심의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에 따른 최중증진료를 포함한 이송 조정 및 전원 기능 수행

－ 감염병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획, 조정/연계/협력
체계 구축, 정보체계, 자원관리(국가음압병상, 장비 등 관리), 평가, 교육(의
료기관 감염관리자 교육훈련 등) 등의 기능 수행

－ 임상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 감염병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백신 및 치
료제 관련 임상 연구 등을 수행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
－ 중앙감염병병원과 수직적 협력체계 하에서 국가 수준의 감염병 진료 전담
－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소규모 집단 감염(Level 3) 시 중앙감염병병원의 지휘 하에 
신종감염병 진료를 전담하며, 지역사회 집단 감염(Level 4) 시 시도 중심의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에 따라 중증 및 최중증 진료의 백업 기능 수행

－ 평시 권역 내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등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수행

－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임상 연구 등을 수행

② 지방정부 공중보건 대응체계 확립

⧠ 시도에서 중증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체계 부족
○ 기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설치된 의료기관이 시도 내에서 중증/최중증 환

자의 치료기관으로서 기능 미흡
○ 시도 내 환자 분류 및 전원, 중등도 이상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의 최종 치료기관

으로서 지역단위의 중증감염병 치료병원 지정이 필요함

⧠ 중진료권 단위의 대규모 감염환자 전담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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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의료체계에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할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의료기관 필요

○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전담병원 등을 지정하여 
감염환자 진료를 수행하였지만, 상시적인 대응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인
력 및 병상 부족 등 총체적 문제 발생
－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체 69개소 중 85%에 해당하는 59개소가 공공병원이

며 민간병원은 10개소임. 민간병원이 참여한 지역은 대구지역과 국립대학
병원이 부재한 인천, 울산, 세종지역임

○ 공공병원 전체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였음
－ 감염병전담병원에 감염병치료센터를 설치하여 감염병진료와 함께 필수의

료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기초단위에 경증의 감염환자 격리 시설 필요
○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시설을 감염병 발생 시 확진자 혹은 미증상자를 일시적으

로 격리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함

⧠ 지방정부 공중보건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
○ 시도 중증 감염병 치료병원의 기능 및 역할

－ 중증 감염병 치료병원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
(Level 4) 발생 시 시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선택 수술 및 비응급수술을 중단
하고 감염병 중증환자에 대한 최종적 치료를 담당함

－ 시도 중심의 감염병 진료체계 에서 최종치료기관으로서 중증·최중증 환자
에 대한 치료 기능 수행

－ 중앙감염병병원의 지휘 하에서 시도 수준의 교육 훈련 기능 수행
－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임상 연구 등을 수행함

○ 중진료권 중등도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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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료권 내에서 위기 상황 시 중등도 감염환자의 치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기관

－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사회 집단 감염(Level 4)시 중등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담함

－ 중앙 감염병병원의 지휘 하에서 지역 교육 훈련 기능을 수행함
○ 기초 생활치료센터의 기능 및 역할

－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시설 중에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확진자 및 미증상
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함
Ÿ 1인이 생활 가능 하도록 시설(화장실, 샤워실 등) 조정 필요

⧠ 추진 계획
○ 국가지정격리병상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증 감염병 치료병원으로 지

정·육성
○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또는 민간병원을 상시적인 

감염전담병원으로 육성
－ 감염병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신속히 진행
－ 70개 중진료권 중 신축이 필요한 진료권에 300병상 규모 책임의료기관 신축

〈표 3-7〉 감염병 전담병원 우선순위 및 진료권
우선순위 관련 진료권 내용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담당할 민간, 
공공 등 우수병원 없는 지역

춘천권, 제천권, 익산시, 정읍권, 여수시, 
나주권, 영광권, 통영권, 거창권(9개지역) 공공병원 신축

민간 병원(포괄2차)이 존재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시 감염병 전담병원을

 거부한 지역

부산동부, 인천서북, 인천동북, 광주동남, 
대전서부,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논산권, 경주권, 진주권, 김해권, 
제주시(14개지역)

공공병원 신축

공공병원은 존재하지만 
300병상 미만인 지역

인천남부, 수원권, 의정부권, 파주시, 포천시, 
영월권, 강릉시, 속초권, 전주권, 목포권, 

순천권, 해남권, 포항권, 안동권, 영주권, 상주권  
(16개지역)

공공병원 확충

자료: 임 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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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교육수행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운영
－ 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연수원 등 지역 내 교육수행 시설은 1인 생활이 가

능하도록 시설이 구비되어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 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리
○ 지역별 감염병 대응체계가 구축되기 위한 제도 개선

－ 감염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영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제도적 
개선 필요

③ 국립대학병원의 통합적 리더십 확보

⧠ 국립대병원의 감염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기전 부족
○ 국립대병원은 인근의 주요 사립대병원, 종합병원 등과 경쟁구조 속에서 정책

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 국립대병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해당기관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권역 내에 필요한 필수중증의료,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의료안전
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기부족

○ 특히 경영상의 이유와 상충될 수 있는 공공의료 기능은 기관내의 우선순위에
서 낮을 수밖에 없으며,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이원화된 관리기전으로 공공의료 전달체계 취약
○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서는 교육부, 지방의료원은 보건복지부(시설 및 장비 지

원, 운영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운영지원 및 관리), 보건소는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로 구분되어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리더십을 발휘에 어려운 구조

⧠ 국립대학병원의 통합적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과제
○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 권역 내 최고의 의료수준의 진료제공을 지향하며, 특히 필수 중증의료에 대
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공체계를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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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 및 교육, 권역 내 최상 진료 및 적정 진료의 제공을 
핵심활동으로 설정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류, 기술지원 
등 권역 내 필수 중증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지원, 조정 역할 수행

○ 감염병 발생 시 국립대병원 역할을 정립하고 민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시 국립대병원은 중증 확진자에 대한 치료 및 지역 내 감염 전

문 의료인력을 공급, 권역별 관리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 등
의 중요한 역할 수행

－ 권역 내 사립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응급, 외상, 심뇌 등과 같은 생명권을 위
협하는 질환에 대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역할 필요

④ 국립중앙의료원 (부속)국립중앙의전원 설립

⧠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가 
○ 2016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30.5%로 선진국의 2배 정도로 높고, 고위

험분만 증가에 따른 저체중아 출생이 1996년 대비 2배 증가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료수준이 낮음

○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서 의료안전과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확대

⧠ 필수보건의료에 관한 국가 수준의 지식생산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 이후 국가가 직접 필수보건의료의 국가 표준을 제시하고 수행할 공

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선발, 양성, 배출 및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기존 의사 양성체계로 국가적 필요를 해결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수 목적의 국립중앙의전원 설립 필요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관의 절대 부족 문제 노출
○ 낮은 처우 및 불안정한 신분 등의 이유로 이직이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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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중 역학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문 임기제 인력은 34
명뿐이고 이중 6년 이상 경험이 필요한 의사인 가급 역학조사관은 3명에 불과

○ 시도 역학조사관 53명 중 전문임기제 인력은 8명에 그치고 나머지 45명 중 15
명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임

○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등을 한시적으로 역학조사관에 임
명하여 투입하고 있으나, 역학조사관은 2년간의 전문 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함

⧠ 국립중앙의료원 (부속)국립중앙의전원 설립 주요 과제
○ 국립중앙의전원 설립을 통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역학조사관 양성

－ 국립중앙의전원은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 목적이 아닌 공공보건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Ÿ 신종감염병의 위기 상황이 항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 위기

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현실적으로도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 주기가 갈수록 잦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학 조사 업무 이외에 방역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
고의 전문성을 갖춘 역학 조사관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됨

－ 국립중앙의전원 설립을 통해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역학조사관을 
양성하는 것이 pandemic 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4) 코로나19 이후 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과 일차보건의료 과제

⧠ 코로나19와 커뮤니티케어의 위기
○ 코로나19에 취약한 돌봄 환경 

－ 환자와 돌봄 종사자 모두 감염원으로 작동하고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
에 없는 노동의 특성상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요양병원 
등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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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케어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시설 중심의 돌봄 환경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주로 고령층이고 기저 질환이 있는 병원 및 시설의 환자들은 치명적
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가부장제 돌봄 문화와 직무 자율성이 결여된 노동,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
여 과도한 직무스트레스,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성희롱, 폭력 등
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적 고통 경험

○ 접근 차단과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최악의 돌봄 환경 형성 
－ 신체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이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돌봄 노동의 특성상 비대면 서비스로 돌봄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함 
－ 접근 차단과 비대면 서비스 강화는 결과적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약화와 재

시설화 경향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돌봄 노동의 불안성이 심화되고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 악화 발생

○ 감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 기반 커뮤니티케어가 대안 
－ 커뮤니티케어 전반에 걸쳐 감염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차보건의료의 역량 강화 필요
－ 돌봄 환경 개선 및 돌봄 종사자의 감염 역량 강화가 필요함

① 일차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

⧠ 기능 재정립 필요성
○ 보건소는 집단 대상의 공중보건 기능과 대인 서비스 위주의 건강관리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역량 분산이 일어나기 쉽고, 접근성 측면에서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보다 특정 계층 및 지역에 한정된 잔여적 접근에 그치고 있음

⧠ 보건소 기능 재정립
○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의 기획 및 질병 관리를 총괄하는 기능, 규제 및 행정 기

능, 집단 대상의 보건사업 기능, Day Care Center 운영, 시군구 단위의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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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지먼트 운영 및 거버넌스 참여 기능 등을 수행하며, 외래 진료 기능을 축
소 또는 폐지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보건소 하부 조직으로서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읍면동 또는 소생활권 단위의 

보편적인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되, 돌봄 및 퇴원 후 건강관리
가 필요한 노인 및 영유아 대상의 보편방문서비스 제공, 일차의료기관의 만성
질환관리 지원, 검진 유소견자 대상의 건강관리,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사업,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함

〔그림 3-11〕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안)

자료: 임준(2020)
②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일차의료 발전 과제 

⧠ 코로나19로 인한 일차의료기관 환경 변화 
○ 호흡기질환의 비중 감소

－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흡기질환에 대한 선별진료체계가 구축되면서 일차의
료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일상적인 방역 수칙 준
수도 호흡기질환 등 환자 감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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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질환 등의 환자 비중이 큰 일차의료기관의 경제적 타격이 크게 발생 
○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기능 전환 필요

－ 인구고령화로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일차의
료기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함

－ 정부가 일차의료기반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려는 방향을 
고려할 때에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변경이 필요함

⧠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주체로서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
○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확대 

－ 고혈압, 당뇨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일
차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 지역의사회,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역 주민대표 등의 참여를 기반
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
영하고, 고혈압·당뇨병 관리 모니터링, 환자 안전 및 질 평가, 보건-의료-복
지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에 있어서 자원 협력과 연
계 등 지역사회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차의료기관에서 의뢰
된 환자에 대한 심화 교육을 담당함

○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으로 확대
－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일차의료기관 중 노인, 영유아(산모), 장애인 

대상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차의료기관 의사가 시
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영유아(산모), 장애인의 포괄 건강관리계획 
수립, 연계 및 조정 기능,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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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모형(안)

자료: 임준(2020)

○ 인센티브제를 통해 자가관리 역량 강화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의사회 등과 함께 만성질환 마일리지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일차의료기관에서 등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추구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경우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필수검사를 받을 
때 누적 적립한 마일리지로 비용 지불하는 방식

나. 제3차 포럼 [발제 2] 주요 내용

⧠ 바람직한 보건의료공급체계와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의 문제점
○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체계
○ 공공과 민간부문의 합리적 역할 분담

－ 공공과 민간의 추구하는 가치나 운영원리가 상이하므로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낭비적 공급체계 운영 또는 사각지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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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은 시장기전과 다른 역할 부여가 필요한 영역으로서,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관심 필요

○ 바람직한 보건의료공급체계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 보건의료 영역과 더불어 
‘공공보건의료부문’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노정
－ 양적 문제: 민간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이며, 지방의료원 또는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인력공급에 어려움 경험
－ 질적 문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공의료기관 서

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현존하고, 이는 (실상은 차치하고라
도) 공공부문 종사 인력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인식되는 것이 사실

－ 불균형: 지역간, 전문과목간 분포 불균형이 존재하고, 지역간 건강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도 제시

〔그림 3-13〕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인력 불균형
(단위: 명, %)

시도별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2019년 전공의 지원율

자료: 일자리위원회(2020)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확보 방안
○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유도에 있어서 문제점

－ 지방 종사 인력의 경우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종사보다 경력 단절, 경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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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난다는 의식이 강하고, 특히 개업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지방에서 의
사경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존재

－ 진료과별로 1명 또는 소수만 확보되어 있어 365일 24시간 대기근무를 하
는 경우가 많아 자기계발 기회가 미흡

－ 경제적 요인도 중요한 기피 요인이나 지역과 근무환경이 복합
－ 자녀 교육 문제, 문화적 소외 등도 강하게 작용

○ 제도적 해결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유도 방안
－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대한 control tower 역

할 수행: 기관별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경력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
는 기능 수행

－ 취약지역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해당 지역 민간
병원과의 협약 등을 통해 근무의사 확보
Ÿ 공공보건의료종합계획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중진료권 300병상 이상 종

합병원 신축‧증축의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나 인력확보계획
이 병행되어야 함.

Ÿ 의료계 파업 이후 구성될 의‧정협의체에서 지역 상황을 바탕으로 한 합리
적 인력양성 방안 제안 필요

○ 진료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유도 방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의 근무지 이동시 경력과 호봉 인정
－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사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보완

Ÿ 파견의사의 공백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해당 권역의 책임의료기관(국립대
학병원)이 총량적으로 인력 파견 보장

Ÿ 해당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또는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의료인력 개인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는 구조 검토

－ 기타 대학병원 퇴직 교수 근무 유도 방안, 공공병원 필수의료 의사 인력에 
대한 임상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기간 동안 국립대병원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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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견을 지원하는 등 방안 마련
○ 경제적 지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유도 방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인력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후생복리, 인사상 우대조치 등 시행

－ 건강보험 정책 가산
－ 간호인력의 경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부터 표준임금제와 

연계한 간호사 배치 수준 재적용 검토
Ÿ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저하와 간호사 임금 하락 등

을 방지할 수 있는 임금구조 설계 
Ÿ 일본의 경우 일본 간호협회에서 간호사 경력별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

고 확산함으로써 현재 표준임금으로 인식되어 있고, 미국은 노동부에서 
직종별 간호사 임금 수준 공개(신영석 외, 2017)

⧠ ‘목표’ 중심의 인력정책 수립‧시행
○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의사 인력을 비롯한 의료인력자원의 수급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의‧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겠으나, 목표중심적인 인력정책

으로 접근 제안
－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노출된 인력수급정책의 맹점 보완: 

역학조사관 근무 인력, 감염내과, 예방의학 등의 분야에서 출발
－ 일차의료, 지역사회 보건의료(커뮤니티 케어 포함)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

해야 하는 지점에서 인력 활용 방안 마련
－ 의생명공학, 의료정보 등 융합과학 영역에서 연구개발(R&D)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 인력 양성 방안 검토

⧠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향후 과제
○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 건강보장성 등 보건의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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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미래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양성 정책    
○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과 양성을 위한 종합 계획 필요

－ 보건의료인력 양성은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에 장시간이 소요, 면허를 취득
하면 평생 관련 분야에 종사

－ 특히 공공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종합 계획 필요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 중심 인력 정책

－ 보건의료공급 불균형 문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지역사회보건의료, 인
공지능 등

○ 갈등의 조정
○ 단기, 중장기 계획

다. 제3차 포럼 주요 논의‧토론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상존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효율성’ 쟁점

－ 보건복지부는 지역간 의료이용 및 건강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공공병원 신‧증축과 지역 의사‧간호인력 확충 등 지역의료 자원 
확충,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보건복지부, 2019b)
Ÿ 이와 아울러 열악한 지역의료 상황 개선을 위해 일부 적자를 감소하더라

도 ‘300병상 이상‧2차 의료 제공 가능 역량’ 등에 대한 초기 투자 확충 필
요성에 동의하는 전문가 의견 존재

Ÿ 또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수입 증대가 중요한데, 이는 행위별수가
제 하에서 불필요할 수 있는 검사 등을 유인하는 기제가 될 수 있어, 보건
의료에서 ‘효율성’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

－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 주장 상존
Ÿ 현재도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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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개선을 관리하기 위한 기전 필요성에 동의하는 전문가 의견 존재
－ 지방의료원의 민간 위탁, 국립대병원과의 인적‧물적 연계 강화 등이 제안되

고, 신포괄수가제를 비롯한 새로운 보상구조 확대와 소위 ‘착한 적자’ 인정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비효율성’ 쟁점은 지속

○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충 쟁점
－ 지역간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격차,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공중

보건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이 추진되었으나,
－ 의료계의 경우 의료자원 확충의 핵심적인 요소인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반

대 의견이 강하고,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함. 결과적으로 의료계 파업 등을 거쳐 의‧정이 합의(2020.9.4.)한 내용
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

⧠ 공공보건의료 투자 규모 등에 대한 evidence 확보
○ 지역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어 왔고,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과 관련한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의 대책(예: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등) 역시 제시 
－ 최소한 필요한 지역보건의료 수준 확보를 위한 투입 필요 규모, 현재까지 

투입된 자원의 지역보건의료 개선 효과 등 양 측면(선제적 투자, 투자 효과)
의 근거 제시가 부족

○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 비효율 이전에 적정 투자 규모와 효과 등에 대한 근
거가 제시된 후,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
－ 지방의료원을 기존 방식 운영, 민간 위탁 등 몇 개 group으로 구분하고 운

영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

⧠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인력 확보 논의의 다양화 필요
○ 주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기피→근무 환경 열악→인력 부족 문제 심화의 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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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문제는 광범위한 동의가 가능하나, 근무 기피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하
고 있어 단일한 대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

○ 의사의 예
－ 의사인력 전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evidence가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지역별 분포 수준을 고려할 때, 지역 간 과부족 예측 측면에서는 ‘특‧광
역시-과잉, 도-부족’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정부 차원의 인력 control tower를 구축,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중인 기
존 인력들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Ÿ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므로 이를 활용한 인력 관리 필요

〈표 3-8〉 2018년과 2047년 인구 1,000명당 의사 과부족수
지역 목표연도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21) 지역 목표연도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21)

서울 2018년 +1.14 +1.16 강원 2018년 -0.49 -0.49
2047년 +1.79 +1.97 2047년 -1.02 -0.97

부산 2018년 +0.26 +0.28 충북 2018년 -0.55 -0.56
2047년 +0.68 +0.80 2047년 -1.13 -1.10

대구 2018년 +0.39 +0.40 충남 2018년 -0.71 -0.73
2047년 +0.71 +0.83 2047년 -1.34 -132

인천 2018년 -0.25 -0.26 전북 2018년 -0.31 -0.31
2047년 -0.83 -0.79 2047년 -0.46 -0.39

광주 2018년 +0.49 +0.50 전남 2018년 -0.74 -0.75
2047년 +0.75 +0.87 2047년 -1.08 -1.04

대전 2018년 +0.54 +0.55 경북 2018년 -0.93 -0.94
2047년 +0.67 +0.79 2047년 -1.48 -1.46

울산 2018년 -0.23 -0.23 경남 2018년 -0.44 -0.44
2047년 -0.48 -0.42 2047년 -0.84 -0.79

경기 2018년 -0.30 -0.31 제주 2018년 -0.32 -0.33
2047년 -0.97 -0.87 2047년 -1.06 -1.03

주: 1) 시나리오 1: 의사 1인당 265일 일한다고 가정하고, 65세부터 75세의 경우 하루 생산성이 50%로 감소
        시나리오 2: 의사 1인당 265일 일한다고 가정하고, 65세부터 75세의 경우 하루 생산성이 75%로 감소
자료: 홍윤철(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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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예
－ 간호사의 경우 간호대학 정원 증원 등을 통해 인력의 총량 자체는 확대하여 

왔으나, 여전히 높은 ‘미활동’ 규모 해소가 필요
－ 근무환경과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간호사 배치 기

준, 수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연계에 대한 현실적 보상 필요
○ 국립대병원의 지방의료원 지원(교수 또는 전문의 파견, 위탁운영 등) 방안 제

기는 많았으나, 실제 국립대병원은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 수가 인상 등을 통한 지원

－ 지역 관련 수가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나, 일선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유인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

－ 지방의 경우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은 공공과 민간 등 소유 차원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이며, ‘전문병원’ 정도만이 지방에서 생존

○ 한국형 통합 연계의료(integrated-coordinated care) 모형 검토
－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권역 단위에서의 수직‧수평적 연계와 보건소
-민간기관 연계는 상대적으로 시도할 가치가 있으리라 판단
Ÿ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범사업’ 형

태로 지역보건의료기관간 연계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
Ÿ 자발성에 근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

원, 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기록 공유와 정보 유통 지원 등을 시행하되, 
평가기준(quality-performance standards)을 마련하여 보상과 연계

⧠ 국립대병원, 지역보건기관 등 공공보건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협의 필요
○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와, 보건소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최소한 공중보건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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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의 보건의료 기능 강화와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연계 강도 증진 방안 
마련

  4. 건강안전망 제4차 포럼

⧠ 개최 일시: 2020년 11월 4일(수)

⧠ 주제: 상병수당
○ 발제 1: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 연구
○ 발제 2: 상병수당제도 도입 연구-소요재정 추계와 의료적 인증절차를 중심으로

가. 제4차 포럼 [발제 1] 주요 내용

⧠ 코로나 19 상항에서 ‘상병수당’ 논의 구체화와 ‘한국형’ 상병수당 설계 필요
○ “생계에 대한 우려 없이 투병‧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을 위한 모델 개발”을 2021년 정부 예산에 반영(기획재정부, 2020c)
○ 상병수당 설계 과정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우리 사회가 운영해 왔던 보장

제도들과의 정합성과 효과 극대화 필요
○ 상병수당 설계에 있어 다양한 제도적 선택사항에 대한 고려 필요

⧠ 제도 포괄성의 문제: 상병수당에서의 자영업자 포괄
○ 외국의 사례

－ 국가마다 상병수당 제도의 성격이 상이하고 제도변화가 있을 수 있어 일괄 
분류하기 어려우나, 당초부터 배제(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스위스 등)
하거나,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포르투갈)하거나, 일반적으로 임금노
동자와 유사하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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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유럽 국가별 상병수당 제도에서의 자영업자 포괄 현황
김수진 외(2018) 연구

자영업자 포괄 자영업자 미포괄

Spasova 외 
연구(2016)

자영업자 
포괄

11개국(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1개국(슬로베니아)

자영업자 
미포괄

4개국(스페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6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체코)

자료: 김기태(2020)

○ 상병수당에 자영업자를 포괄하고 있는 11개 국가 가운데 임금근로자와의 형평
성에 문제가 있거나(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 제도가 아직 안착 단계에 있거
나(프랑스 등), 온라인을 통한 자료 입수가 어려운 국가들(룩셈부르크 등)을 제
외하고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를 비교대상으로 설정

  1) 스웨덴

⧠ 스웨덴 상병수당제도 개요
○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상병보험’ 운영

－ 사회보험료의 경우 임금노동자는 4.55%로 사용자가 전액부담, 자영업자는 
대기기간에 따라 2.97%(대기기간 90일)~3.97%(대기기간 1일) 상이
Ÿ 본인이 대기기간을 선택하지 않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라면 보험료율은 

3.74%, 대기기간은 7일로 부여
○ 24개월 미만 자영업 종사자는 같은 수준의 교육‧경력을 가진 임금노동자 소득

에 준해서 산정하고, 24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2년 사업소득 평균액에 근거
○ 보장기간은 364일이며, 보장은 정률 방식으로 이전 소득의 76.5% 

－ 보장상한은 2만 4,130크로나(약 314만원)이며, 최저는 680크로나(약 8만 
8,400원)

○ 스웨덴 사회보험청이 관리기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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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상병수당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차이
○ 상병수당 수급기간에 따라 지급 주체와 지금액이 상이

－ 1~7일: 임금노동자의 경우 14일 동안 1일 490크로나씩 6,850크로나(약 
93만원)를 수급받으나, 자영업자는 7일의 대기기간(보험료율 3.74%) 존재
Ÿ 단, 8일째 임금노동자의 수급액은 490크로나인 반면, 자영업자는 594크

로나임. 이는 자영업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 기능
－ 임금노동자는 수급기간에 따라 고용주와 사회보험청, 기업연금 등 다양한 

지급 주체가 설정되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회보험청만이 지급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Ÿ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청이 지급하는 월 15,300크로나로 고정되나, 임

금노동자는 15~90일 구간에서는 고용주가 월 2,000크로나를, 91~360일 
구간에서는 기업연금에서 월 2,000크로나를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전체적
으로 월 17,300크로나의 상병수당을 받는 구조임.

〈표 3-10〉 스웨덴 상병수당제도에서의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차이: 수급기간과 수급액

구분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지급 주체 지급액 지급 주체 지급액

상병수당
수급 기간

1~7일

고용주 6,850크로나/14일
(1일 490크로나)

대기기간

8~14일 사회보험청 4,160크로나/7일
(1일 594크로나)

15~90일

사회보험청
고용주

1만 5,300크로나/월
2,000크로나/월 사회보험청 15,300크로나/월

합계 1만 7,300크로나/월

91~360일

사회보험청
기업연금

1만 5,300크로나/월
2,000크로나/월 사회보험청 15,300크로나/월

합계 1만 7,300크로나/월
자료: 김기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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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벨기에

⧠ 벨기에 상병수당제도 개요
○ 7개 사회보험료에서 통합 징수한 재원으로 ‘건강보험’에서 운영

－ 자영업자 보험료율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책정되며, 한화로 약 8,175
만~1억 1,788만원 소득인 경우 14.16%로 책정됨. 다만 임금노동자가 부
담하는 7개 사회보험료가 자영업자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보험
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접근법을 채택

○ 6개월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8일 이상 상병이 있을 경우 자격조건 충족
○ 대기기간의 변화: 당초 30일의 자영업자 대기기간을 2018년 14일로 단축하였

고, 2019년에 아예 대기기간 삭제
○ 보장기간은 12개월이며, 보장방식의 경우 임금노동자를 정률로, 자영업자는 

정액(1인 가구 49.68유로) 방식으로 운영
○ 자영업자 보험료를 관리하는 별도의 국가자영자사회보험청에서 관리기관의 

역할 수행

〔그림 3-14〕 벨기에의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

자료: 김기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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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덴마크

⧠ 덴마크 상병수당제도 개요
○ 조세 기반의 상병수당제도 운영: 보험료율 산정 불필요
○ 자격조건

－ 1년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을 자영업자로 일하고, 주당 노동시간의 최소 절
반 이상을 해당 자영업에 종사

－ 18세 미만 자녀가 12일 이상 아픈 경우에도 상병수당 적용 가능
○ 대기기간은 2주이며, 최대 9개월 동안 22주 기한으로 4,300크로네(한화 약 

77만 4천원)를 정액 수급

  4) 한국형 상병수당에 대한 정책적 함의

⧠ 상병수당제도 운영에서 자영업자 포괄
○ 임금노동자만으로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제도 취지를 감

안할 때, 자영업자를 폭넓게 포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

⧠ 임금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
○ 스웨덴과 벨기에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함.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자영업자에게 대기기간을 설정하거나, 수급기간이 장기
화될 경우 소정(월 2,000크로나)의 수급액 차등을 두고 있음.

○ 덴마크는 조세 기반 운영이므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제도 적용상의 
차이는 두고 있지 않음.

⧠ 자영업자 최저 소득기준 설정 문제
○ 상병수당 급여액이 사업소득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

요(스웨덴이나 벨기에는 최저소득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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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대기기간 문제
○ 스웨덴은 대기기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벨기에는 최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

기기간을 삭제

⧠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
○ 스웨덴과 벨기에 모두 2~3년간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
○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미가입 문제는 소득 

파악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함. 한국형 상병수당제도를 건강보험 기
반에서 운영할 경우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이 안착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나. 제4차 포럼 [발제 2] 주요 내용

  1) 상병수당제도 소요재정 분석

⧠ 상병수당제도 소요재정 분석을 위한 고려 요인
○ 대상자 자격: 직장임금근로자 이외에 자영업자와 비정형 근로자 포함 여부
○ 자격조건: 소득 파악이 전제되므로 임금근로자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둘 수 있

지만, ‘상병수당’임을 감안할 때 근로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적 인증이 
자격조건 설정에 포함

○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병가 또는 대기기간 정의에 따라 재정 상이
○ 최대보장기간
○ 보장수준
○ 보장방식: 소득에 따른 연동방식, 정액으로 동일하게 보장, 정률 방식
○ 보장의 상한 또는 하한 설정 여부

⧠ 상병수당제도 모델 설계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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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유급병가와 대기기간을 7일 또는 3일로 두느냐에 따라 모델 1(7일)과 모
델 2(3일)로 구분

○ 근로능력상실 문제는 도덕적 해이 등의 방지를 위해 ‘의료적 인증’과 연계하여 
정하되,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보장하는 중증도, 입원‧외래 여부 등이 소요재정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3-11〉 한국의 상병수당제도 도입 모델(안)
구분 모델 1 모델 2

대상 직장/지역/공교/의료급여
대상 연령 15세 이상
피부양자 미포함

근로능력상실
(인원+외래)

자격 입원+외래일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일수 연속 3일 초과(3일 이내 제외)

대상자 소득기준 보수, 근로, 사업소득
직장 유급병가 7일 3일
지역 대기기간 7일 3일

상병수당 최대보장기간 입원+외래일수 180일/360일
상병수당 
보장방식

임금근로자 정률 or 정률 or 정액
비임금근로자 정률 or 정률 or 정액

상병수당 
보장수준

임금근로자 전년도 보수소득의 50%/66.7%
비임금근로자 전년도 사업 or 근로소득의 50%/66.7%

상병수당 
보장범위

하한 직장가입자 평균소득(월 330만원)의 30%
 - 월 99만원(일 3만 3천원)

상한 직장가입자 평균소득의 100%
 - 월 330만원(일 11만원)

자료: 임승지(2020)

⧠   상병수당 대상자 규모 산출
○ 총 근로자 모수(직장+공교+지역+의료급여) 52,793,871명 가운데 소득 있는 

대상자는 약 2,124만명임. 이는 경제활동인구(2,848만명)의 약 7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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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있는 대상자 2,124만명 가운데 <표 3-11>의 기준과 같이 3일을 연속으
로 입원한 인원은 약 166만명임(전체 근로자의 약 3.1%, 소득 근로자의 약 
7.8%에 해당).
－ 입원없이 외래만 있는 경우는 중증질환 외래일수만을 합산

⧠ 상병수당 소요재정: 모델 1의 경우
○ 모델 1 조건

－ 병원급 이상 입원+외래 3일 초과 근로자
－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
－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
－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 하한과 100% 상한 기준 적용

〈표 3-12〉 상병수당 소요재정: 모델 1
(단위: 억원)

유급병가 7일 대기기간 7일
Total

직장 공교 지역 의료급여

대상자(명) 697,461 59,152 323,867 12,740 1,093,220
입원event(건) 552,016 45,383 284,228 14,306 895,933
외래단독(건) 235,244 21,717 108,393 3,716 369,070

최대 180일 보장
소득의 50% 3,898 557 3,427 173 8,055

소득의 66.7% 4,582 640 3,666 185 9,072
최대 360일 보장

소득의 50% 3,934 561 3,502 183 8,180
소득의 66.7% 4,624 644 3,745 196 9,209

자료: 임승지(2020)

○ 소요재정 추계 결과
－ <모델 1>의 가정을 따를 경우 때 약 8,000억원(최대 180일 보장)에서 약 

9,200억원(최대 360일 보장)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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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수준을 50%와 66.7%로 할 경우 약 1,000억원의 소요 재정 차이가 발
생할 것으로 추계

⧠ 상병수당 소요재정: 모델 2의 경우
○ 모델 2 조건

－ 병원급 이상 입원+외래 3일 초과 근로자
－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3일 초과~180일(혹은 360일) 
－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
－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 하한과 100% 상한 기준 적용

〈표 3-13〉 상병수당 소요재정: 모델 2
(단위: 억원)

유급병가 3일 대기기간 3일
Total

직장 공교 지역 의료급여

대상자(명) 1,090,471 94,597 458,020 15,951 1,659,039
입원event(건) 1,023,015 87,629 462,016 19,674 1,592,334
외래단독(건) 235,244 21,717 108,393 3,716 369,070

최대 180일 보장
소득의 50% 5,609 786 4,569 208 11,172

소득의 66.7% 6,615 906 4,890 222 12,633
최대 360일 보장

소득의 50% 5,648 790 4,647 219 11,304
소득의 66.7% 6,659 910 4,973 234 12,776

자료: 임승지(2020)

○ 소요재정 추계 결과
－ <모델 2>의 가정을 따를 경우 때 약 1조 1,100억원(최대 180일 보장)에서 

약 1조 2,800억원(최대 360일 보장)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보장수준을 50%와 66.7%로 할 경우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약 1,000억원

의 소요 재정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11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 유급병가 및 대기기간이 상병수당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재정 소요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일수가 유의한 

영향요인
○ 앞서 살펴본 <모델 1>과 같이 유급병가 7일, 대기기간 7일을 설정할 경우 

8,055~9,20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반면 유급병가와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조건으로 설계할 경우 14,017~16,0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표 3-14〉 법정유급병가와 대기기간 조정에 따른 상병수당 소요재정 비교
(단위: 명, 억원)

구분 대상자수 최소 소요재정 최대 소요재정

유급병가 7일, 대기기간 7일 [모델 1] 1,093,220 8,055 9,209
유급병가 15일, 대기기간 7일 755,766 6,415 7,267
유급병가 30일, 대기기간 7일 623,044 5,493 6,174
유급병가 없음, 대기기간 없음 1,659,039 14,017 16,033

자료: 임승지(2020)

⧠ 정률 보장과 정액 보장 방식의 소요재정 비교
○ 상병수당 보장액을 정액 방식으로 설계할 경우 그 적용 기준으로 ①월 100만

원(2019년 1인 법정최저생계비) ②월 1,745,150원(2019년 법정최저임금) ③
월 198만원(2019년 법정실업급여상한액) 적용

○ <모델 1>, 즉, 유급병가 7일, 대기기간 7일에 벨기에의 사례21)를 적용하여 직
장가입자에게 정률을, 지역가입자에게 정액을 적용하였음.
－ 만약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66.7%를 적용한다고 할 경우 약 4,582억

원이 소요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 약 
2,744억원이 소요됨. 이 두 값을 합산 적용하면 약 7,326억원이 소요될 것
으로 추계되었음(보장일은 최대 180일로 설정).

21) 직장 임금노동자는 정률, 지역 자영업자에게 정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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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상병수당 소요재정: 정률보장과 정액보장을 고려하는 경우
(단위: 억원)

모델 1(병가, 대기 7일) 모델 2(병가, 대기 3일)

직장 지역 직장 지역

대상자(명) 697,461 323,867 1,090,471 458,020
입원event(건) 552,016 284,228 1,023,015 462,016
외래단독(건) 235,244 108,393 235,244 108,393

최대 180일 보장
정률 소득의 50% 3,898 3,427 5,609 4,569

소득의 66.7% 4,582 3,666 6,615 4,890

정액
100만원 2,508 1,565 3,615 2,084

법정최저임금 4,399 2,744 6,340 3,654
실업급여상한액 4,967 3,099 7,159 4,126

최대 360일 보장
정률 소득의 50% 3,934 3,502 5,648 4,647

소득의 66.7% 4,624 3,745 6,659 4,973

정액
100만원 2,529 1,598 3,637 2,118

법정최저임금 4,435 2,803 6,378 3,714
실업급여상한액 5,008 3,165 7,202 4,194

자료: 임승지(2020)

⧠ 상병수당 급여 지출 소요재정 추계의 쟁점과 향후 고려할 점
○ 재정소요 민감요인에 대한 논의와 적용 범위 결정 필요

－ 대기기간 또는 법정유급병가기간의 설정: 기간 자체의 설정뿐만 아니라 이 
기간 이후 상병수당 진이 시 ‘연속적인’ 근로무능력 증명 필요

－ 입원과 외래의 단독 혹은 병합 인정 여부
○ 정액보장 방식으로 설계할 경우 재원 형태(사회보험 또는 조세), 다른 사회보

장제도와의 보장수준 정합성 등의 과제 해결
○ 소요재정 추계 자체의 제한점

－ 간헐적 입내원일수에 대한 기준 부재
－ 비정형근로자의 대상자 누락과 향후 반영 여부, 반영 방안
－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 여부와 예측
－ 인력 및 행정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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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장기재정전망 감소

  2) 상병수당제도의 의료적 인증

⧠ 의료적 인증은 제도 취지(“아프면 쉰다”) 부합, 도덕적 해이 방지, 재정 운영의 효
율성 제고 측면에서 제도 설계 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

⧠ OECD 국가들의 경우 업무외상병으로 인한 일시적 근로무능력을 의사의 증명서
로 인증
○ 연속 자격일수 또는 근로무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일수는 3일, 7일, 10일, 14

일이 일반적이나, 17일(노르웨이), 30일(슬로베니아), 6주 이상(독일) 등 다양
－ 자격일수와 대기기간 또는 유급병가기간 연계: 예를 들어 자격일수가 7일

인 경우, 7일 이내 발생 일수는 상병수당이 미보장
－ 우리나라 산재보험: 3일 초과 대상자에게 3일 대기기간 설정(3일 초과시 급

여하며, 3일 이내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 의료적 인증의 신청

－ 직장임금근로자의 경우 병가 후 지속되는 근로무능력에 대해 고용주나 본
인이 신청

－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을 초과하는 근로무능력 일수에 대한 진단서
와 소득증명서로 직접 신청

○ 전산처리시스템을 통한 행정처리 간소화
－ 의사, 고용주, 운영기관, 수급자 다자간 정보공유와 모니터링

○ 의료 임증서는 질병명, 근로무능력증상, 시작일, 종료일을 명기하여 의사가 전
자 신청

⧠ OECD 국가의 의료적 인증 절차
○ 2단계는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국가에 따라 3단계 절차를 선택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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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의료적 인증
－ 1단계: 주치의 혹은 지정 의사, 지정병원 의사의 진단서 전자발급
－ 2단계: 관리기관 소속 의료검사관 심사(보장수준의 조정), 이의신청시 별도

위원회에서 재심사
Ÿ 정기적 모니터링 및 재평가

〈표 3-16〉 주요 국가별 2단계 의료적 인증절차 중 정기 모니터링 평가 방법
(단위: 명, 억원)

국가 정기적 모니터링 또는 재평가 방법

호주, 캐나다 2주마다 진료 후 온라인을 통해 전송하고 재평가
슬로바키아 4주마다 의료적 인증 재평가

덴마크 6주 이상 근로무능력시 의료 재인증과 인터뷰
체코 1달에 1회 이상 의사의 근로무능력 인증서 전송

핀란드 60일, 90일마다 근로무능력 재평가, 150일 이상은 재활 안내
스웨덴 90일 단위로 근로무능력 의료 인증 재심사

이탈리아 정기적 건강검진결과 전송
벨기에 7개월부터 공단보고서를 의료장애위원회에서 평가 후 종료, 장애연금연동 결정

자료: 임승지(2020)

○ 3단계 의료적 인증
－ 1단계: 지정 의사 진단
－ 2단계: 기관 소속 자문의 심사, 이의신청시 별도위원회에서 재심사
－ 3단계: 근로무능력 행동지침 평가

Ÿ 3단계는 상병수당 운영기관에서 수급자 행동지침을 평가: 보험공단 지사 
또는 행정조사관이 자택을 방문하거나 불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침 수행 
여부를 평가

⧠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설계시 의료적 인증절차 마련 고려사항
○ 인증의 단계(2단계 또는 3단계) 및 단계별 인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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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차 포럼 주요 논의‧토론

⧠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설계 시 他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고려 필요
○ 상병수당이 일종의 소득보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제도(예: 고용보험)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가 크지 않는데, 상병수당은 발표 내용의 추계 결
과에서 그 격차가 99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

○ 플랫폼 노동의 경우 ‘전국민고용보험’이나 ‘국민취업제도’에서 인정되는 소득
을 상회하는 상병수당 급여가 설정될 개연성도 존재

○ 사회보장제도의 ‘피부양자’라는 지위와 ‘근로형태’가 다양한 유형을 만들
어 낼 수 있음을 고려한 설계 필요
－ 예를 들어 부모의 피부양자인 자녀,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에게 상병

수당을 적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와의 적용 사례를 고
려해야 하고, 재원이 사회보험이냐 조세냐도 중요한 고려 대상임.22)

○ 병가제도의 경우 상병수당제도 설계과정에서 ‘유급’병가로 표현할 수 있
을지에 대한 고려 필요(고용주 부담과 노사간 입장 차이 상존)

⧠ 자영업자 범위에서 한국 상황의 특수성 반영 방안 마련 필요
○ 기존 제도들에서 소득파악 기제와 근무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자영업자’

의 특수성 고려
○ 조세 자료를 보면 약 820만명의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미흡한 상황

에서 이들의 보험료 부담 주체를 국가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소득상실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이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보험료라도 납부
하려는 순응도를 보일지 의문

－ 상병수당제도의 재원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충당할지, 조세방식으로 충당할

22) 조세 방식으로 운영되는 덴마크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12일 이상 아픈 경우에도 상병수당 적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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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제도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자영업자 소득
파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

⧠ 상병수당 보장수준에서 상한액/하한액 설정의 문제
○ 하한액을 낮추어 상한액과의 격차를 크게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의

견과 상‧하한액의 격차를 작게 하여 형평적 제도 운영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
한 논란이 여전
－ 상병수당 보장 상한액이 생계비용 또는 평균 소득보다 높아질 수 있는 문제

에 대해서도 시나리오 마련이 필요

⧠ ‘사회보험 방식’과 ‘조세 방식’ 운영의 쟁점
○ 사회보험은 비례원칙, ‘보험료 부담에 따른 급여’ 원칙이 관철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와 제도 악용 문제에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
○ 조세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장점도 분명하나,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제도’

의 일환으로 인식된다면 상병수당제도의 기본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우려도 존재
－ 2022년 예정된 시범사업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는

데, 시범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라는 
지향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료 부담계층의 상병수당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건강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하는 계층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인데, 이들 

직정은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급병가제도 구비. 즉,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사회보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예상됨.
Ÿ 단체협약을 통해 60일까지 유급휴가/유급병가가 보장된 대기업 근로자

들에게 상병수당은 이차적 보장 수단
－ ①보험료를 부담하는 집단이 실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미스매치 ②보험

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집단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상병수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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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훼손될 수 있는 딜레마 발생 가능
Ÿ 정액-정률, 상한액-하한액 등 다양한 상병수당의 제도적 기제들을 조합

하여 이와 같은 딜레마를 최소화하는 접점을 도출해야 함.
○ 기본적인 제도운영 방식과 관리는 건강보험을 활용하더라도 재원을 분리시키

거나, 고용보험에서 일부 재원을 부담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아울러 조세 베이스로 출발하여 시범사업 이후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한 
장기요양보험의 사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적 인증제도 운영 정교화
○ 의료적 인증은 근로무능력 여부를 판별하고, 이는 상병수당 대상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온정주의적 방식, 의료인과 수급희망자의 도덕적 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필요

○ 순수한 ‘의학적’ 상황, 즉, 입원이나 외래의 경우에만 상병수당에서 고려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요양이 필요한 질병은 퇴원한다고 해도 
즉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의료적 인증에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이라는 일종의 ‘요양기간’을 고

려하여 설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용 추계에서 상당한 추가분이 반
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5. 건강안전망 제5차 포럼

⧠ 개최 일시: 2020년 11월 5일(목)

⧠ 주제: 뉴노멀 시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방식 변화와 과제
○ 발제 1: 비대면 의료 전망과 과제
○ 발제 2: 감염병 장기화 환경에서의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보건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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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가. 제5차 포럼 [발제 1] 주요 내용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비대면서비스 활용
○ 국민 안전 확보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기관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인 ‘감염 예방 추진 방안’ 한시적으로 허용(2020.2.24.)
－ 가벼운 감기 환자, 만성 질환자 등에 대해 전화 상담, 전화 처방, 대리 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 시행을 적극 활용 
－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의료기관 내 별도 공간에서 의료인 보

조 하에 의료기관 본 건물 내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

〈표 3-17〉 비대면 전화 진료 청구 현황(2020.2.24.~8.30.)
(단위: 기관, 건, 천원)

구분
전화상담‧처방

기관수 총횟수 진료금액

총계 7,370 688,794 9,962,580
상급종합 31 95,142 1,716,212
종합병원 177 161,863 2,274,599

병원급
병원 389 56,629 656,036

요양병원 96 10,648 105,639
치과병원 7 107 2,415
한방병원 8 146 1,557

의원급
의원 5,673 346,501 4,996,942

치과의원 84 251 3,550
한의원 905 17,507 205,629

자료: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979(2020.11.30. 인출) 

○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이 급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서도 비대면 진료로서 전화상담 증가
－ 약 6개월(‘20.2.24~8.30) 간 전화상담‧처방은 총 688,794건이 발생하였

고, 청구된 진료비는 9,962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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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처방 허용 이후 50일(2.24~4.12) 동안 건수와 진료금액이 
각각 103,998건, 1,288백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활용도 제고
Ÿ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담 횟수와 진료금액이 각각 전체의 

50.3%와 50.2%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용

⧠ 미국의 비대면 진료 분류 카테고리
① Live video conferencing: 의사-환자 간 영상과 음성이 모두 지원되는 정

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실시간 건강 상담하는 방식
② Store-and-forward: 실시간 또는 시차를 두고 환자의 생체정보를 모니

터링, 건강 상담을 녹화한 정보 등을 의료인의 전자진료교류시스템에 보
내는 방식

 ③ Remote patient monitoring: 환자의 생체 정보, 이미지 등 환자 데이터를 
의료인 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기록하는 방식

④ 모바일 헬스 -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①~③
의 서비스 및 진료예약, 진료비 지불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

  1)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진료: 국내외 사례

⧠ 서울대병원-문경생활치료센터 간 비대면 모니터링
○ 서울대병원의 생활치료센터 운영

－ 대구‧경북지역 환자 폭증 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증환자가 병실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경에 소재한 연수원에 
생활치료센터 개소‧운영

－ 문경생활치료센터 운영시 코로나19 감염 최소화와 서울대병원에 소재한 의
료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대면 진료와 관리 도입
Ÿ 경증 감염병 환자들이 중환자로 악화되기 전에 전원할 수 있도록 원

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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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환자들이 증상이나 필요한 사항을 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그 결
과가 서울대병원 전산의무기록에서 확인되고 조치하도록 네트워킹

〔그림 3-14〕 문경생활치료센터 비대면 모니터링

자료: 조비룡(2020)

○ 서울대병원-문경생활치료센터 비대면 모니터링 성과와 만족도
－ 급작스런 도움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만족도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결과

는 좋은 것으로 평가
－ 증상이 악화된 2명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적절한 시기에 전원
－ 문경생활치료센터에서의 전반적 만족도와 편리성에 대해서는 각각 

4.50점 및 4.47점으로 응답(5점 척도)
－ 비대면 진료(화상진료) 만족도

Ÿ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모니터링, 교육자료,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4.63점, 편리성은 4.57점이었으며, 

Ÿ 대면진료와 비교해서도 만족한다는 점수는 4.30점, 편리하다는 점수
는 4.33점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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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문경생활치료센터 환자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만족도와 편리성
비대면 진료(화상진료) 대면진료와의 비교

자료: 조비룡(2020)

－ 입소자들이 스스로 실천한 자가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과 동영상으로 
제공된 교육자료에 대한 인식도 매우 긍정적

〔그림 3-16〕 문경생활치료센터 환자 조사 결과: 자가 모니터링과 교육자료 동영상 만족도‧편리성
자가 모니터링 교육자료 동영상

자료: 조비룡(2020)

－ 입소자들은 결과적으로 감염병에 이환된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 환경을 경험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 전에 비해 입소 후에 불안감과 거부감은 감소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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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병원 입원과 비교하여 선호도는 상승하였음.
 
〔그림 3-17〕 문경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의 인식 변화

자료: 조비룡(2020)

○ 문경생활치료센터 사례 뿐만 아니라 국민인식 역시 특히 코로나19를 경
험하면서 비대면의료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70.4%가 긍정적으로 인식(임
영이 외, 2020)

〔그림 3-18〕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자료: 임영이 외(2020)



12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미국 비대면 진료
○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강화

－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종식까지 비대면 진료에 공공의료보험을 지원
하는 법안을 통과하고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역시 이와 관련 수가 인정

－ 최장 180일 동안까지는 의료제공자가 어느 주의 환자이든 비대면 진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평등간호접근법(equal ac�cess to care act)을 상원
의회에 제출하는 등 비대면 진료 강화

○ 미국 국민의 비대면 진료 경험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와 건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

은 경험 보유
－ 웹사이트 메시지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실시간 온라인과 비디오컨퍼런스 순으로 이용

〔그림 3-19〕 미국의 다양한 비대면 진료방식 사용 응답 비율(가중치 적용)

－ 비대면 진료를 통한 방문 비율은 중 북동부 지역 (위스콘신, 미시간, 일리노
이, 인디애나, 오하이오)이 가장 낮았으며(15.1%) 태평양 지역은 최고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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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았음. 다만, 코로나19 사망률과 비대면 진료 선택 간에 지리적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음.

〔그림 3-20〕 미국의 2020년 전반기 코로나19 사망률과 비대면 진료 채택의 지리적 차이

○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료방식의 변화
－ 2020년 2분기 진료량(평균 외래 방문자 수)는 2018~2019년 2분기에 

비해 50.2%로, 절반 가량이 감소하였으나, 비대면의료는 2018~2019
년 1.1%에서 2020년 2분기 35.3%로 급격히 증가

〈표 3-18〉 미국의 2019년 대비 2020년 분기별 평균 외래 방문자 수 변화
(단위: 천 명, %)

구분
2019년 2020년

Q1 Q2 Q3 Q4 Q1 Q2

총 방문자 수 127,298 130,297 1281225 123,180 1179447  99,326
의원 117,741

(92.49)
121,344
(93.13)

117,936
(91.98)

114,176
(92.69)

105,911
(89.80)

58,668
(59.07)

병원 4,949
(3.89)

4,736
(3.63)

4,951
(3.86)

4,366
(3.54)

4,229
(3.59)

3,353
(3.38)

비대면진료 1,355
(1.06)

1,611
(1.24)

1,406
(1.10)

1,369
(1.11)

4,794
(4.07

35,044
(35.28)

기타(재택, 요양원 등) 3,253
(2.56)

2,606
(2.00)

3,933
(3.07)

3,267
(2.65)

3,009
(2.55)

2,262
(2.28)

자료: G. Alexander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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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차진료에 사용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의 타당성과 수용을 입증하는 
대면진료 대 비대면 진료의 엄격한 임상시험은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의료제공자 대상의 비대면 진료 인식도 조사(McKinsey, 2020)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조사에서 

환자 뿐 아니라 의료제공자의 긍정 평가도 증가
－ 반면 의료인들의 경우 편의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삼 분의 일 정도

만 만족하였고, 공급자로서의 24%에서만 보헙급여제도 내 재정안정성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20%만이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선호할 것이라고 대
답하는 등 부정적 인식도 여전히 상존

〔그림 3-2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료 전망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자 설문 조사

○ 비대면 진료 이용을 위한 기술취약성의 문제
－ 미국 성인의 절반 정도가 비디오컨퍼런스를 기꺼이 사용했지만 흑인 

및 노인과 교육 수준이 낮은 개인은 비디오컨퍼러스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음

－ 비대면 진료가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것
으로 기대되나,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의 접근성이 
더 낮으므로, 비대면 진료 기술만으로는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제3장 코로나19 이후 정책과제 도출을: 건강안전망 분과 131

〔그림 3-2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비디오 컨퍼런스 활용 비대면 진료 사용 의사

－ 미국에서 환자들이 비디오컨퍼런스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주치의의 제공 부재를 지적하여, 비대면 진료 활용을 위해서
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성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3-23〕 비디오컨퍼런스 활용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13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2)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 진료: 전망과 과제

⧠ 비대면 진료의 전망
○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과 더불어 최근의 비대면 진료기술이 대면의료의 

특정 부분을 대체 또는 보완 가능하다는 점이 인식 전환에 기여
－ 이미 알고 있던 환자들에 대한 증상이나 징후 상담과 모니터링은 대면진료

와 같이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 기대 가능

〔그림 3-24〕 비대면으로 전환 가능한 대면진료 유형과 코로나19 전후 비대면 진료 전망

○ 감염 우려 감소는 특히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일차의료 등에서 비대
면 진료의 적용가능성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
－ 감염환자의 접촉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서 의료진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

고, 의료보호장구 사용 부담 경감
－ 고혈압,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의 부담 감소
－ 해외의 성공 사례들은 고위험군인 노인들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뿐만 아니

라 중증 소아환자, 임산부의 관리, 정신 상담 등에서도 활용
－ 물리치료와 같이 대면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접촉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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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을 일부 활용하여 집에서 스스로 가능 하도록 교육하
고 모니터링하는 대면-비대면 혼합관리 시도

○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안)
－ 주문형 긴급 비대면 진료
－ 비대면 가상 진료
－ 비대면 부분 진료
－ 비대면 재택 의료 서비스
－ 기술 기반 가정 약물 관리
－ 자기 관리 교육
－ 치료제 택배 배달

⧠ 비대면 진료의 과제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의 지속 가능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여전

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들도 여전히 존재
－ 대면진료의 질을 완전히 담보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

한 잘못된 건강관리에 대한 법적인 문제
－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못한 비대면 진료는 오히려 건강

형평성 제고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개인정보 디지털화에 따른 사생활 보호의 문제점
－ 상담, 모니터링 등 하나의 보완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처음부

터 잘 설계되지 못하면 의료의 포괄적 제공 측면에서 장애가 될 가능성
○ 비대면 진료기술이 건강증진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근거 평가가 

반드시 필요
－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 디지털 치료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의료기술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기술에 의존적이어서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기대하는 임상
적 결과를 유발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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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의료비 영향과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
황에서 의료비 영향 등을 분석

○ 근거가 확인된 비대면 진료기술은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급여화 지원 검토

나. 제5차 포럼 [발제 2] 주요 내용

  1)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진단

⧠ 보건소 기능과 역할
○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경제의 발전, 인구구조의 변화, 주요 건강문제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음. 1956년 보건소법 제정 이후, 법의 주요 개정 시 법
에 언급된 보건소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3-25〕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는 보건소 기능 변화

자료: 박건희(2020)

○ 현재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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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보건소 기능과 역할 수행에 있어 현황과 제한점
① 지역보건의료 정책 당국의 역할

－ 모든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매년 지역보
건의료시행계획) 수립하고 있고, 103개 시군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에 가입하여 각 지역에 따른 건강도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시행하여 시군구 단위별 주요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
하여 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의 건강 통계를 생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
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도 좀더 수월하게 되었음.

－ 다만, 아직 보건의료 정책과 기획을 전담하는 팀이나 부서가 없는 보건소가 
많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나 지역 건강 통계 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외
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보건소 내부의 정책 및 기획 역량 축



13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적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의료기관, 의약단체, 복지 부문, 주민

자치 부문 등과 협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조정하는 역할도 필
요하나 이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함.

②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2015년 메르스 유행을 거치면서,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인력이 확충되었

고, 대부분의 보건소에 감염병관리 전담팀이 설치되었음.
－ 상당수의 시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설치되면서 보건소에 대한 감염병 관

련 기술지원도 강화되었음. 또한 감염병실무자 역량강화 교육(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 FETP) 등을 통해 보건소의 감염병 담
당 인력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음.

－ 일부 보건소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감염병 인력 운용을 위해 ‘감염병 전
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 기피에 따라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함. 
Ÿ 2020년 감염병관리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에서 역학조사관

을 채용하게 되어있으나, 이들 인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계
획이 부족함. 

Ÿ 2020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현재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인력의 수
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조직 외에 긴급한 위
기 상황에서 활동할 감염병 긴급대응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지역사회에서 (호흡기)감염병클리닉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은 대부분 
컨테이너나 텐트 등 임시시설을 활용하는 지역이 많고, 의사 인력의 임상적 
전문성도 부족한 현실임. 

③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소생활권

(읍면동) 중심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가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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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기간 지속된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천, 금연, 방문보
건, 모자보건 등)과 정신보건사업 외에 최근 들어 전국적인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었음.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
공서비스 사업으로 상당수 읍면동에 간호직이 추가로 배치되었고, 건강생
활지원센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충 사업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읍면
동 단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임. 그리고 기존에 4개로 나누어 
진행되었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통합도 진행 중임.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돌봄·주거 서
비스를 당사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 중임.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돌봄 공백 등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으나, 말초 단위인 시군구나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중앙의 여러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중앙에서 통합과 조정이 어렵다면,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이러한 다양
한 사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
봄 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사업 등)에 
대한 통합과 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④ 보건소에서 제공할 필요가 적은 업무들
－ 지역보건의료 정책 관련 업무(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 건강통계, 응급의료, 

재난의료 등), 감염병 관리 업무, 의약무 관리 업무는 지역 보건 행정 당국
으로서 보건소만 제공할 수 있는 업무임. 

－ 건강증진, 모자보건, 정신보건, 치매관리, 방문보건 등은 지역보건법에 규
정되어 있고, 현재 민간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현재 법제도 
상황에서 민간에서 제공하기 힘든 서비스이므로 보건소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업무임.

－ 하지만, 각종 진료비(암, 희귀난치질환, 치매, 난임, 모자보건 관련 질환 등) 
지원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업무임. 
또한, 주변에 일차의료기관이 많은 도시지역에서 보건소에서 한방 및 일반
진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필요성은 많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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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보건소의 필수 업무와 불필요 업무

자료: 박건희(2020)

  2) 감염병 장기화 시대의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방향성

⧠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주된 과제는 인
구 고령화 대응, 만성질환 관리, 건강 형평성 제고, 일차의료 강화, 지역사회에서 
다부문(보건·의료·복지·돌봄 등) 협력 확대 등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이 추가로 고민할 지점은 
아래와 같음.
○ 코로나19 의료이용체계(호흡기 및 발열 증상)와 비-코로나19의료이용체계의 

분리 혹은 조화
－ 이에 따른 필수 보건의료돌봄 서비스의 계속 제공

○ 대량 환자 발생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유연성과 완충공간)
－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환자 치료 등에 있어 지역사회 자원(인력, 민간 시

설 등) 협력 방안
○ 취약계층(장애인, 독거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에 대한 돌봄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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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피로도 관리
○ 의료이용 양상의 변화에 따른 일부 민간 병의원의 경영 상태 악화 대응

⧠ 이에 따른 감염병 장기화 시대의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방향성으로 아
래를 제안함.
○ 목표: 감염병(코로나19) 관리와 필수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계속 제공의 두 마

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 지역사회 감염병(코로나19) 관리 역량 강화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보건소 인력(역학조사관 등)의 양과 질 
향상, 보건소 인력 활용의 유연성 확대 

－ 코로나19 의료이용체계 정비
Ÿ 각 기초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공-민간 협력 모형 발굴: 예를 들어, 

지역의사회의 호흡기전문클리닉 참여 독려(순번제, 위탁, 분양 등)
Ÿ 병원 급을 대상으로 호흡기전문클리닉 도입을 적극 권유: 국비 1억 외에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적극 발굴
－ 지역사회 확진자 대량 발생에 따른 대응책 준비

○ 필수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계속 제공
－ 각종 환경에 따라 “안전하게 만나기” 확대: 취약 집단에 대한 가정 방문, 소

규모 활동 등
－ 당사자 및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돌봄 서비스 제공
－ 지역 건강 거버넌스의 조정자로서 보건소의 역할 강화

Ÿ 주민자치, 복지, 도시재생 등과 상호협력 확대
Ÿ 민간 일차의료 기관과 보건·복지·돌봄 간 연계 확대 

○ 주민참여 활성화
－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체 구현
－ 마을건강계획(마을방역계획, 마을돌봄계획)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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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정보 제공과 잘못된 정보 확산 막기

  3) 감염병 장기화 시대의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핵심 과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보건소의 보건행정당국으로서의 기능 강화
○ 보건소의 정책 및 기획 역량 강화와 유지를 위해 보건소 내 보건의료정책팀(가

칭) 설치 의무화가 필요함.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
과 지원(인력 배정 등)이 필요함.
－ 보건의료정책팀은 각종 지역 보건의료 통계 생산 및 해석, 지역보건의료계

획 및 건강도시 관련 업무, 건강보험공단 지사·의료기관·의약단체 등과 지
역 보건의료 정책 협업 주도, 복지·주민자치·도시재생 등 다부문 협업 강
화,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

－ 필요에 따라 석박사급 시군구 ‘보건의료정책 전문관’ 도입도 고려
○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이러한 보건소 보건의료정책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 상태가 악화된 민간 병의원에 대한 대책 역시 보

건의료정책팀의 주요 업무가 될 것임.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능 확대
○ 현재 주로 1개 팀(감염병관리팀)으로 되어있는 보건소의 감염병 관련 조직을 1

개 과 3~4개 팀(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방역팀, 감염병클리닉팀 등)으로 
확대
－ 보건소에 역학조사관(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혹은 감염병전문관을 의무적으

로 채용하게 하고, 이들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Ÿ  예를 들면, 중앙-광역-기초 간 감염병 관련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의

사의 업무 수당을 인상하며, 이들 인력의 다양한 커리어 패스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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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내 민간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감염병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여의
치 않을 경우, 보건소에서 감염병클리닉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평
상 시에는 결핵관리, 예방접종 등의 기능으로 운영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 감
염병클리닉 및 선별진료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확대된 보건소의 감염병 조직에서는 지역사회 의사회, 병원, 학계, 의약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확진자 대량 발생에 따른 시나리오 별 대응
책 마련

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소생활권(읍면동) 보건인프라 확대 및 일차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 강화
○ 당사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증진-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는 우선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동행정복지센터 내 주민건
강팀 등 각 시군구 맥락에 따라 소생활권에서 공공보건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읍면동에 이러한 보건기관이 부족한 대도시·중소도시에는 적극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고, 보건지소가 있는 농어촌지역은 보건지소의 
주요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질병예방-통합사례관리로 전환해야 함.

○  소생활권 공공보건기관과 동행정복지센터 간 협업과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돌봄, 치매
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서비스 등이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주 사례 관리자를 여러 기관 중에서 각각 사례에 맞게 지정

하는 것이 필요함.
－ 주 사례 관리자는 동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차의료
기관의 의사가 될 수도 있음.

○ 통합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이러한 변화(특히, 민간 일차의료기관
과 지역사회 보건복지돌봄 자원과의 연계 강화)의 촉매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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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보건소의 시군구 단위 업무와 읍면동 단위 업무

자료: 박건희(2020)

○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제공되기 위해서는 질
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안전하게 만나기’를 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지
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지역사회에서도 주민 참여를 통해 안전한 
마을 방역 방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

 불필요 업무 정리
○ 위 세 가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건소에서 제공할 필요성이 부족한 업무

를 정리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 각종 진료비(암, 희귀난치질환, 치매, 난임, 모자보건 관련 질환 등) 지원 업

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
－ 주변에 일차의료기관이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한방 및 일반진료

를 직접 제공하는 기능은 줄이고, 일차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만성질환 관리
율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3-27]과 같은 보건소 조직(안)을 구상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인 조직(안)이고 각 시군구의 상황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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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보건소 조직체계 개편(안)

1) 주요 과 이름과 팀 구성은 시군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또한 위생 관련 업무, 체육 관련 업무가 보건소 별도 과 업무로 들어올 수도 있음
2) 센터장은 시군구의 역학조사관 역할 수행. 중앙 및 권역 질병관리청과 인력 교류도 고려
3) ( )의 제안된 인력 수는 인구 20만 명 기준, 시군구 사정에 따라 추가 및 축소 가능
4) 약 100~200 m2 규모, 독립된 동선과 환기. 대기실, 진료실(2개), 방사선 촬영실, 검체 채취실, 보호구 탈의실 등으로 구성
5) 평상 시에는 의사 1, 간호사 2로 운영하다가(예방접종 및 결핵진료 업무 수행),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보건소 내 타 부서 의사와 간호사 추가 배치하여 호흡기감염병클리닉으로 운

영.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보건소 내 방사선실 및 임상병리 업무를 보면서 감염병클리닉 업무를 동시에 수행
6) 감염병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면, 접촉자 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의 업무를 1~2시간 교육 후 별도의 조직과 인력에 부여: 1단계는 보건소 내 건강증진 담당자에 부여, 2단계는 

시청의 행정직에게 부여, 3단계는 보건의료계열 학생 혹은 은퇴한 보건의료인 등 임시 인력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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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차 포럼 주요 논의‧토론

⧠ 비대면 진료 관련 과제
○ 법적인 문제와 안전성‧오진 가능성 등이 해소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은 타당하

지 않으며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서비스, 코로나19와 같이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 등에서 활용 가능
－ 이용자 역시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에 대해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health literacy 제고 과정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보 제공이 포
함되는 방안 강구 필요

○ 대면진료에 비해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특징으로 하므로, 기술 적용의 정교
함과 아울러 수집‧축적되는 자료의 선용방안을 바이오헬스산업 관점에서 고민
할 수 있음.
－ 의료기관 이용을 예약하는 앱 등은 이미 개발‧활용이 일반화
－ ICT device의 품질을 향상시켜,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
－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임상 및 관리 데이

터를 치료제 개발이나 방역체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고민

⧠ 보건소 기능 개편
○ 보건소 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제기되었고, 보건복지

부도 2021년에는 제한된 형태라도 관련 시범사업 계획
○ 보건소 기능에서 강조하거나 지지할 것은 ①지역사회보건의료 연계‧조정 기능 

②소생활권 단위의 보건사업 추진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음. 반대로 민간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거나 보건소가 수행하기에 불필요한 
업무는 최소화하는 노력 동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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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은 다른 의료기관이 부재한 지역에서 유지하고, 최
소한 도시 지역에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Ÿ 예를 들어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가 관내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지원하

되, 직접 접종은 민간기관을 활용해도 충분
－ 지역별 보건소 기능에 유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전히 일률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는 업무에 집중되는 양상
Ÿ 보건소가 지역보건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조

직을 갖추는 것에 대해 이의는 없으나, 그러한 활동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도 자원을 투입할 ‘여지’가 필요

Ÿ 치매사업을 위해 배정받은 인력을 관련 정신보건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한다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배정된 감염병 인력을 유지
하여 상시적‧일상적 감염관리에 종사하도록 하고 그 역량을 보존‧제고하
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 검토

○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거버넌스의 조정자로서 코디네이션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담당하는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旣제기되었던 ‘건강증진형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

하는 과정 필요
－ 또한 각 지역에 존재하는 자생적인 ‘건강증진활동조직’을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건강거버넌스 내에서 연계하는 기능을 보건소가 수행
○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관리, 방문보건 등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

관과 연계협력이 필요한 지점에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보건소 기능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개선 노

력도 필요
－ 보건소가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처럼 운영되는 

상황에서 기능과 역할에 독립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조치 필요
Ÿ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와 법적 근거 검토, 인력확충 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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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방문건강, 치매, 정신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보건
소를 매개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들을 분절적이 아닌, ‘종합적’ 관점에서 파
악하는 것이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진료(대면, 비대면)에 대한 표준지침 개발
○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상담, 생활치료센터에서의 비대면 진료 등이 허용되었

으나, 이는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인 것이었고, 앞으로 의료인과 국민들이 비
대면 진료를 제공‧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표준진료지침이 요구됨.

○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서비스(대면‧비대면) 제
공‧이용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지침 개발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사항 포함
－ 자가격리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준 제시

Ÿ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보건소의 역량만으로 해소하기에 역부족임. 환자
에 대한 진료거부인지 정당한 감염병 예방조치인지에 대해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함.

Ÿ 정부(중수본)와 관련 학회가 이를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이 협조할 수 있도
록 요청

－ 코로나19 이외 다른 호흡기질환 환자, 일반 환자, 응급환자 등 필수진료 수
행에 대한 통일된 지침 요구

⧠ 비대면 진료,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등은 ‘한국보건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단초로 활용 가능
○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유행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하는 계기 마련된 것은 사실
－ 대면진료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나,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라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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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치료센터는 비록 경증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환자가 수용되었
다는 점, 비대면 진료가 상시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 중증-경증에 따라 이
용 서비스 경로가 달라지는 ‘triage’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재택의료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접촉 최소화를 위한 감염 방지’에 의
미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단절없는(seamless) 의료서비스’ 제공
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공간(의료기관)의 한계를 넘어가는 현상임.

－ 2~3월 유행기에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병상 자원의 ‘공동’ 활용이 논의되
었음. 민간 영역이 공급의 중심인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서 새로운 자원 
활용의 실례가 제기된 것임.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
는 역할 정립’이며, 이 가운데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임.
－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의 타격이 상당하고, 동절기에 유행

이 재개될 경우 타격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Ÿ 일차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가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동네 

의원의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한계가 분명
Ÿ 불가피하게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보건소에 설치될 경우, 선별진료+호흡

기전담클리닉 동시 운영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량 전용, 진료기능 지속을 
피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종식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재유행’되는 경
우, 즉 지속성과 강화라는 두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타격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 일차의료 강화라는 측면에서 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비대면 외래방문이 급증한 점과 대면-비대면 상호보완적 서비스의 

개발에 노력하는 점은 벤치마킹이 필요한 대응임.
－ 비대면 진료, 돌봄 등 responsibility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보상

Ÿ 오바마 케어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수가를 약 3배 가량 인상
하면서 일차의료 단위에서 이들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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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역의 환자를 등록(enroll)하고 의사가 환자를 책임지면서 일종의 커뮤
니티 케어 또는 care coordinator의 역할도 수행

○ ‘패키지’ 형태의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
화의 시발점으로 작동하도록 지원
－ ‘주치의’라는 용어에 의료계의 거부감이 있으나, 일차의료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주된 치료원’ 또는 ‘상용 치료원’이라 할 때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감있는 의료안전망이라는 차원의 인식의 전환 필요
Ÿ 의료기관, 보건소, 기타 보건의료기관(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지사 등)이 ‘network’를 형성함. 
Ÿ network는 등록(enroll)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학적 치료부터 만성질

환 관리(의료기관), 건강증진유도(보건소), 돌봄(지역사회 복지단체 등)을 
제공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network
를 확장

Ÿ 서비스 제공 방법은 지역 상황과 환자의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을 보완
적으로 운영

Ÿ 이러한 책임감 있는 의료안전망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경우 행위별 수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보상체계 문제 해소의 단초로도 작용 가능

  6. 건강안전망 제6차 포럼

⧠ 개최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 주제: 코로나19 이후 방역체계 개편과 방역역량 선진화
○ 발제 1: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방안
○ 발제 2: 원헬스-인수공통감염병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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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6차 포럼 [발제 1] 주요 내용

⧠ 코로나19 대응 방역 역량(capability) 강화의 필요성
○ ‘풀면 늘고 조이면 준다’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반복

－ 무조건 조이기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방역체계 역량을 확대하고 내실
화하면서 평시에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유행시기에는 집중하는 전략

－ 특히 동절기 재유행의 높은 개연성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지적
○ 확진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예측불가능한 감염 ‘trigger’ 발생 대비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 단계 조정은 신속‧명확‧투명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적용‧준수가 완벽하게 이
루어지기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방역체계의 ‘갭’ 보완 역할 필요

〔그림 3-28〕 코로나19 대응체계 개관

자료: 이희영(2020)

⧠ 코로나19 장기유행 대응 방향
○ 상세한 뉴노멀 만들기+뉴노멀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지원/강화

－ 다양한 ‘뉴노멀’이 형성되고 있으나, 마크스 착용과 같이 준수가 잘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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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준수의 편차에 있는 뉴노멀이 혼재
○ 임시대책을 시스템으로 정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단기간에 만들어진 임시 ‘시스템’을 평가, 체계화‧공
식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

○ 반복적인 유행 급증(surge)에 대비하기 위한 선투자
－ 줄었다가 급증하는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점(예: 유행 소강상황에

서 병상을 채웠다가, 유행 상황에서 신속하게 소개하는 것)에 대비

  1) 코로나19 대응체계 영역별 현황과 평가, 과제

⧠ 감시(surveillance)
○ 현재는 동절기 독감 대상의 감시체계 이외에 코로나19 감시체계는 미작동
○ 검사 건수 증가와 더불어 ‘호흡기 감염병 통합감시체계’ 구축‧작동 필요

－ 중앙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코로나19/호흡기발열질환 감시시스템 구축
－ 지역에서는 코로나 검사에 대한 상세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함.

⧠ 검사(test)
○ 검사실적 자체는 양호하나, 재료‧기관‧시설에 비해 임시인력으로 운영되는 등 

인력 측면에 맹점이 존재
○ 검사 현황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지표 산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안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 때문에 문제점 파악에 한계
○ 식약처의 항원검사 승인 이후 검사 방법 다양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나, 검사 방

법에 따른 신뢰도와 방역에서의 전략 마련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 검사 관련 과제

－ 중앙은 검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검사의 질관리 측면 점검
－ 지역에서는 대량검사와 함께 선별진료소 검사의 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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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상황이 악화될 경우의 자원 충원 계획이 선제적으로 대비되어야 함.

⧠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역학조사에 정리된 매뉴얼이 부재하여 역학조사관 또는 지역 역학조사별로 편

차(variation) 존재 가능성이 있음.
○ 역학조사관은 긴급한 대응 필요성 등으로 인해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가운데 최근 6개월간 인력 증원이 없어 소진(burn out) 위험 상존
○ 역학조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quality indicator 부재

－ 역학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정보공개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도 지속
○ 역학조사관 추가 확보, 훈련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실행안이 필요

하며, 외국의 역학조사 모니터링 지표를 참고하여 quality indicator에 대한 
개발과 적용 가능성 타진 필요

⧠ 자가 격리(Isolation/Quarantine)
○ 자가격리자 관리에 지자체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자가격리

사각지대(고시원/쪽방/홈리스/독거노인/영유아 등)는 여전히 관리에 한계
○ 단독 자가격리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자가겨리자의 

건강 분야(낙인 방지 등 정신보건 포함), 생계 지원, 효과적 제도 관리 등에 대
한 문제점 발굴이 우선 필요
－ 자가격리자 안전관리앱과 안심밴드는 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 논란과 더

불어 데이터나 와이파이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익숙하지 못한 자가
격리자(고령, 장애 등)에게는 수용도에 문제 발생 가능

○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과정에서의 관리 기준 설정 필요

⧠ 확진자 진료
○ 확진자 진료기관은 [생활치료센터-일반음압병상-중환자실]체계이며, 이를 병

상 측면에서 구분하면 [국가지정 격리병상+확진자집중치료기관(대부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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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민간병원 격리병상]의 체계로 운영
○ 특히 중환자 병상 확보 중심으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중환자 병상 확보에 시간과 인력 동원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소요
－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을 동원할 경우 보상체계와 보상수준에 

따라 확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교한 계획 수립 필요

⧠ 소통(health communication)과 시민참여
○ 신뢰감 높은 방역책임자(speaker)의 메시지는 감염병 대응의 유효한 전략이

나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사회에 제시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infordemic에 대한 대응은 이루

어지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
보가 만연할 경우 방역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됨.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은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이나 정책
제안 측면에서의 참여 공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앙 정부의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가 한계가 있으므로 특히 

지자체에서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노력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의 수용도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전
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음.

○ 거리두기를 강화할 경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보호대책이 명확하지 않음.

○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특히 집단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요양기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는 오히려 엄격하지 못하거나 
구성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

○ 코로나19 유행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기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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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해야 할 지침에 대한 근거 기반 상세화가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하는 지점
을 보호하는 대책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관리와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고, 그 결
과에 기반하여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하는 체계 구축 

〈표 3-19〉 사회적 거리두기 모니터링 영역에 따른 지표 풀(pool) 사례
도메인 1 도메인 2 지표명

직접

정책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학교 폐쇄, 직장 폐쇄, 행사 취소, 집회 등의 제한, 대중교통 
중단, 집에 머물기, 국내 이동 제한, 국가간 여행 관리

지역사회 수준
재택근무 시행률, 아파도 출근했던 경험률, 시설 조치 시행률, 유동인구 변화량, 개인
간 2m 거리 유지 비율, 비대면 회의 시행률,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모니터링 시
행률, 공용 공간 폐쇄율

개인 수준

마스크 착용률(외출/실내), 손위생 실천률(손씻기/손세정제, 손소독제 이용), 일상생
활 변화 정도, 병의원 방문 연기 취소율, 이동 변화율(소매점 및 여가시설/식료품점 
및 약국/공원/주거지/직장 내), 자제율(다중이용시설 이용/외출/외식/모임 및 회식 
취소/대중교통 이용), 교통 이용 변화율(버스/지하철/택시/자동차/철도/국내선 항공/
국제선 항공/대중교통 정거장 이동 변화율), 입출국 변화율(내국인 출국/외래객 입
국), 여행 변화율(국내여행 경험률/관광지 입장객 변화율), 근무시간 조정률

간접 언택트 소비 변화율(언택트 소비/음식 주분 배달/홈쇼핑, 인터넷 쇼팅), 생필품 대량
구매 경험율, 매출건수 변화율(요식, 유흥/학원/스포츠, 문화, 레저/여행, 교통)

자료: 이희영(2020) 재작성

⧠ 감염 관리(IPC: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 감염 현황 파악과 인력지원, 관련 교육 등이 평상시보다 강화되어야 하나, 현

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관리가 부족
－ 대형의료기관에 비해 의원급과 중소병원에서의 감염 관리 취약

○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을 사전에 선별하여 주기적‧선제적으로 감염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IPC에 관련된 수가 반영‧인상, 교육 등의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함.
－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경우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할 경우 감염관리 수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재활병원은 수가 인정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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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 조치와 취약인구집단 관리
○ 코로나 취약계층은 의학적 위험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 높은 그룹으로 평소

보다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진행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음(예, 국
내 사망자 중 약35%가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발생)

○ 취약계층이 겪는 문제점은 다양한 경로/원인으로 인해 나타남(예, 기존 보건복
지 서비스의 중단,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를 못함 등)

○ 국내 관련 정책/서비스 조사, 정부기관 외 민간기관에서 진행한 서비스/사업
이 있는지 파악 필요

  2)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분석 체계

⧠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
○ 코로나19 유행 이후 많은 데이터가 산출되고 있으나, 이들 데이터의 체계적인 

정리나 archiving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유행상황 진정 등 현안의 급박함이 결정적인 원인이기는 하나, 향후 방역역

량 강화 측면에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진료체계 모니터링/거버넌스 모니터링/분석체계 등의 구축부터 시작

⧠ 진료체계 모니터링
○ 특히 인력과 병상, 의약품 상황에 대해 최대한 실시간에 가까운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
○ 코로나19 이외에 응급, 일반 중환자 등에서도 서비스 공급과 이용의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관리되어야 함.

⧠ 거버넌스 모니터링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거버넌스와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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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이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되어 진행되는지, 
방역 vs 경제의 이분법이 아니라 pre planned 평가틀에 따라 모니터링 데
이터를 활용하여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또한 명시적 방법으로 취합/
정리되는지 평가 필요

○ 중앙 부처 간의 거버넌스, 중앙과 지방간 거버넌스 역시 중요한 평가 대상

⧠ 분석 체계
○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체계가 구축되도록 활용: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 

실천사항을 작성할 때 역학조사 데이터를 분석
○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상시적인 

working group 운영이 필요
－ 데이터를 용역과제 형식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정보보

안 등의 고려사항이 있음.

  3) 감염병 대응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 코로나19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평가
○ 1급 감염병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확진자 관리, 역학조사는 지방정부에서 담당
○ 사회적 거리두기 :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하여 광역단위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됨(거리두기 점검 등)
○ 역학조사 : 광역 조직(+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학조사관과 시군보건소 역학조사

반의 협력체계로 수행되었고, 한시적 종사명령(민간)을 받은 인력과 공중보건
의사 인력이 주를 이룸. 

○ 환자/병상관리 : 공공병원의 전담병원 지정을 기본으로 하고 민간병원의 병상
지원 도움으로 대응하였음. 중앙 차원에서 수가/보상체계는 결정되었으나, 실
제 병상 확보는 광역단위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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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강화와 과제
○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시‧도 단위에도 질병관리청과 같은 

조직을, 보건소에 감염병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
○ 조직 신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인력 확보 문제 해결 필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군‧구에 채용된 역학조사관의 대부분이 기존 보건
소 직원인 상황에서 센터 신설만으로는 제대로된 기능 수행에 한계

－ 시‧도에 질병관리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한다면, 민간위탁 형식보다 내부의 
공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보다 적합

〔그림 3-2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도 및 보건소 거버넌스 개선(안)의 예
시‧도 보건소

자료:이종구(2020); 이희영(2020)에서 재인용

나. 제6차 포럼 [발제 2] 주요 내용

⧠ 원헬스: 국민건강에 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에는 여러 영역이 관련되어 있고, ‘정부 부처’라는 차원

에서 접근해도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
－ ‘다양한 영역’의 관련과 대응은 장점도 있지만, 통합적인 관점과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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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없다면 오히려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음.

〔그림 3-30〕 감염병에 대한 요인 중심과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

자료: 박지혁(2020)

○ 인수공통감염병
－ 19세기 인수공통감염병(zoonoses)이 개념이 등장하면서 의학과 수의학 사

이에 경계가 없음을 강조하는 원헬스(one health) 제시
－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출열혈, MERS 등 신종 감염병의 상당수는 동물

에서 기원하였고, 사람-가축-야생동물 사이에서 전파
Ÿ 사람-동물-환경의 감염사슬을 고려하여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고, 효과적

인 개입 방안 마련

⧠ 국내외 원헬스 대응
○ 유럽 OHEJP(One Health European Joint Programme)

－ 유럽 16개국의 37개 식품‧수의‧의학 관련 연구소와 기관이 연계하여 2009
년 시행

－ JRP(Joint Research Project), JIP(Joint Integrative Project)를 통한 기
관 간 협력(24개 JRP, 5개 JIP): 접근법 조정, 지식 증가, 역학조사, 위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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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통한 최적의 개입 방법 모색
○ 미국 CDC One Health Office

－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감시, 대응을 위한 다분야‧다학제적 협력을 담
당하며, 중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선정 및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 개발

○ 국내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년~2020년): 범부처 합동, 보건·농축수

산·식품·환경 분야
－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

원이 공동 주관하여 2004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2019~2022년): 원헬스 협력체계 구축, 법·

제도 개선, 감염병 대응 강화, 공동기반 연구 체계화, 국제협력 활성화 분야
의 계획 수립‧시행

〈표 3-20〉 우리나라 원헬스 관련 정부 부처 및 법률
정부 부처 대상 법률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인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인수공통감염병 정의(2020.10.13. 기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SARS, 변종크

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결핵,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 가축전염병예방법 - 탄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동물인플루

엔자 등 4종에 대한 통보 의무
환경부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 전체에 
대한 통보 의무

자료: 박지혁(2020) 재구성

⧠ 인수공통감염병 사례: 브루셀라증
○ 인간 브루셀라(제3급 법정감염병) 발생은 소 브루셀라와 발생과 일치하는 양

상으로 나타남.
－ 인간 브루셀라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소 브루셀라는 국가가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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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통합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상호 검사 의무(농장 발생 시 사람 검
사, 사람 발생 시 가축 검사) 부재

○ 공동관리 노력
－ 2004년 도축 시 브루셀라병 증명서 제출 의무화
－ 2008년 1세 이상 암소의 연 1회 전수검사 의무화 및 거래되는 모든 소의 

소 브루셀라병 검사 의무화
－ 2015년 경상북도 정보 공유 사례

Ÿ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농업안전보건센터-보건소 협력체계 사전 구축
Ÿ 2012년 및 2015년 소브루셀라병 발생 후 축산농업인 조사→확진자 확인
Ÿ 농장 자체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보건소 내원 또는 농장 출장 등을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 시행
○ 해외 모범사례(우간다): 원헬스 형식의 유행 역학조사

－ 계획 단계: 대학(수의, 보건관련), 정부(농림축산부, 보건부)를 망라한 팀 구성
－ 훈련 단계(3일): 유행역학조사의 원칙 및 윤리, 설문지 종류 및 실행 방법, 

팀 조직 및 검체 채취 방법(혈액-사람 및 소, 우유)
－ 시행 단계: 15개 유산을 보고한 농장을 방문, 설문조사 및 검체 채취
－ 결과 소통 단계: 보건부 및 농림축산부 관계자들간의 협력으로 제공

〈표 3-2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브루셀라증(사람) 신고 현황
(단위: 신고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1

24 31 19 17 16 8 5 4 6 5 3
자료: 질병관리본부(2020a)

⧠ 인수공통감염병 사례: 큐열
○ 2014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신고건수가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인구 10만 명 

당 0.31명이 신고하였음. 반면 브루셀라처럼 가축전염병에 대한 의무감시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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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연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큐열 신고는 0.31
명으로, 2018년 유럽(0.2명), 미국(0.06명)에 비해 높은 수준

○ 큐열 관리체계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람 감시체계와 동물 감시체계가 불일치
－ 부처간(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동 대응체계 형성 지체
－ 사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속적인 증가가 관찰되고 있으며, 

분무(aerosol)와 더불어 바람을 타고 확산될 수 있어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전파 가능

－ 사람과 동물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정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예산 투입, 연구 활성화 필요 건의

⧠ 국내 유입 또는 국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인수공통감염병
○ 생활양식 변화, 도시 확대에 따른 인간과 동물(가축, 야생동물, 조류)의 생태권 

중첩으로 우리나라에도 유행할 수 있어 원헬스 기반의 선제적 대응 필요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진드기 매개체 감염병이나, 일본에서는 애완견과 고양이를 통한 전파 의심 
사례 및 감염동물 분비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

－ 국내 반려견에서 SFTS 항체가 검출되는 등 매개체 감시체계 구축과 진단법 
개발, 참진드기 예방 홍보, 야생동물 보호사 등 고위험군 교육 등 필요

○ 웨스트나일열
－ 1999년 미국 뉴욕 첫 감염사례 후 미국 전 지역과 캐나다로 확산된 모기 매

개체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는 2012년 해외유입 사례는 있으나 전염 사례
는 보고되어 있지 않음.

－ 웨스트나일열 매개 모기가 도심지에 주로 존재하는 모기라는 점, 2016년 
국내 동물(비둘기) 검사에서 4%의 양성율이 나타난 점에 주의 필요

－ 사람, 모기, 조류, 말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감염병이므로 국내 매개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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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예방, 야생조류와 비둘기 등 텃새에 대한 감시체계, 말 감시체계 강
화와 부처간 정보 공유, 공동 연구 필요

⧠ 인수공통감염병 방지를 위한 원헬스 거버넌스
○ 원헬스의 기본 전략(기모란 외, 2018)

－ 부처와 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
－ 다부처가 협력하여 범국가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참여
－ 건강한 환경, 건강한 동물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사람의 건강을 지키

는 기본
○ 원헬스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현실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최우선 목표를 둘 수밖에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이 부처간 협력‧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

－ 원헬스 전담부서의 필요성
Ÿ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에 전담 부서 신설
Ÿ 다른 부처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원헬스 전담 부서 설치 추진

－ 부처간 정보시스템 공유 방안 마련
－ 부처간 협의체의 경우 구체적인 공동 과제를 도출하고, 주관 부처(보건복지

부 또는 질병관리청) 하에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실질적 운영 방안 필요
－ 평상시에는 신종-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가능성 모니터링과 다양한 전파 

경로에 대한 연구 수행
Ÿ 예: 코로나19의 SARS-CoV-2 바이러스는 포유동물을 병원소로 하기 때

문에 동물→사람의 전파 경로와 사람→동물의 전파 경로가 이론적으로 모
두 가능

－ 원헬스로 접근할 ‘중점’ 인수공통감염병 선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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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6차 포럼 주요 논의‧토론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분석 평가의 중요성 강조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에 비해 감염병 발생 시 데이터의 분석과 모니터

링, 그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
○ 확진자의 임상자료, 동선 자료, 자가격리자의 밀접접촉 자료 등을 DB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보한 인력(역학조사관 등)의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에 
관심 필요
○ 신규 채용 역학조사관의 축적 경험 공유와 체계적인 보수 교육 필요

－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라도 신임 역학조사관들이 코로나19에 현장 대응하
면서 익혀온 직무와 경험을 ‘정보 공유’하는 장이 필요하고, 질병관리청에
서는 이를 매뉴얼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과정 필요

－ 역학조사관에게는 회의보다 실무적 교육콘텐츠를 만들고 온라인 등을 활용
하여 교육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역학조사관은 경제적 처우는 양호하나 승진 등의 트랙이 부족
－ 감염병 유행 등 특수한 상황에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인력처럼 인식되는 경

향이 강하여(업무 강도도 매우 높음)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다시 새로
운 역학조사관을 채용하여 원점부터 재교육시켜야 함.

－ 역학조사관으로서 경력을 축적하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책관리관’으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트랙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소 역할 강화 필요
○ 보건소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상위의 역할과 권

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 보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일개 행정조직으로 편입되어 있어 비상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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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과 전문성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유의미한 권한을 발휘하는 것
이 불가능함. 조금 극단적으로 본다면 보건소장이 상급기관 보고와 회의참석
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상황임.

⧠ 코로나19 유행의 ‘새로운’ 양상에 대비한 준비 필요
○ 예측에 한계는 있으나,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을 예

상하고 있으며, 만약 유행할 경우 그 규모는 8월 유행을 상회하리라는 것이 일
반적인 예측임.
－ 코로나19가 장기화하여 의료진과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절기 

유행은 한국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나리오별 대응
(일종의 ‘플랜B’)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둘 필요가 있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되, 유사시 민간의료기관의 병상 활
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중증 및 최중증 환자들의 경우 감염+중환자 상황에 부합하는 병상 필요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환자 병상만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 사전에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 종합병원과 병상 활용 및 보상
에 대한 논의 필요

－ 재유행 시 경증환자 역시 지금보다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활치
료센터를 확보하고, 민간의 교육시설이나 종교시설의 경우 1인 생활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협조체계를 구축

○ 감염병 ‘일상화’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기제 마련 필요
－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일종의 ‘감염병보험제도’ 같은 보

장수단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 구상 고려

⧠ 원헬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플랫폼 운영이 필수
○ 전담 부서 필요성에 동의하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므로 부처간 협의체에 

좀 더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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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에 인수공통감염병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나, 他부서 사업을 
강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 질병관리청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하는 것이 부처 간 거버넌스 운영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에서 ‘원
헬스’ 접근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감염병과, 해당 감염병별 관계 부처와의 안정
적 협의체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인수공통감염병보다는 범위가 넓으나, 최소한 성과지표 충족을 위하여 연

구에서부터 감시체계, 예방 등에까지 지속적 노력 필요

〈표 3-22〉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상의 ‘원헬스’ 접근이 필요한 감염병과 관련 부처
감염병 군(群) 감염병 관련 부처 성과지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콜레라, A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장관감염증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역학조사 실
시율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유행 원인병원
체 규명률

호흡기 감염병 인플루엔자, 레지오넬라증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수행률
∙레지오넬라 추정감염경로 확인율

인수공통감염병 브루셀라증, 큐열, 
AI인체감염증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 감시체계 구
축∙운영

매개체 전파 
감염병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 
황열, 웨스트나일 등, 
쯔쯔가무시증, SFTS,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국방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말라리아 환자 완치조사 실시율

항생제 내성
 관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등 
내성균 감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메타실린 황색포도알균감염(MRSA) 
 균혈증 발생률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포털 구축‧운영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연구용 균주수
집체계 구축‧운영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8)

○ 안정적인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와 감시‧모니터링체계 필요
－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가운데 10종의 인수공통감염병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수공통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동물↔사람 감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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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 어렵고,
Ÿ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모든 감염병 

대응 역량이 해당 질병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감염병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Ÿ 실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7. 건강안전망 제7차 포럼

⧠ 개최 일시: 2020년 11월 13일(목)

⧠ 주제: 감염병 유행 대비 방역물자 관리체계의 개선
○ 발제 1: 감염병 유행 대비 마스크 관리체계의 개선
○ 발제 2: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개선 방향

가. 제7차 포럼 [발제 1] 주요 내용

⧠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 대란’
○ 2월 마스크 “대란”은 중국으로부터의 마스크 원자재와 완제품의 수입 중단, 일

부 유통업자들의 시장 교란행위,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반출을 원인으로 지적
○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은 가격 급등을 예상한 예비적 또는 투기적 수요가 가격 

급등을 가속화함. 2월 4주차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주간평균 가격은 1장당 
4,156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에서 거래 

⧠ 정부의 마스크 수급 조치
○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발표됨. 대응 과정에서 의미있는 조치를 다음과 같음.
－ 2020.2.12. 긴급수급조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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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현상으로 물가안정 관련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
용 마스크 및 손소속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

Ÿ 생산·판매업자는 일일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다음날 낮12시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 발생

－ 2020.2.26.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Ÿ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

량의 10% 이내로 수출 제한
Ÿ 마스크 생산의 50% 이상(약 500만개)을 공적판매처로 신속 출고
Ÿ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제한되었던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

스크까지 확대 적용하여 의료기관의 마스크 부족 사태 방지
－ 2020.3.6.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추가 개정

Ÿ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50%에서 80%까지 확대하였고, 민간유통망
은 20% 내외로 유지하되 최고가격을 지정

Ÿ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였고 1주에 1인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마련

－ 2020.4.27. 일인당 공적마스크 구매개수 확대
Ÿ 1인 3개까지 구입량 확대

－ 2020.6.1.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정부 의무공급 비율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민 유통 물량은 20%에서 40%로 확대)

－ 2020.7.12.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체계로 전환

⧠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시장 동향
○ 생산량

－ 2월 넷째주 총 6,990만장에서 공적마스크 수급 종료(7.12.) 전 주에 1억 2
천여 만장까지 증가

－ 시장형 수급관리체계 전환 이후에도 생산량은 지속 증가하여 10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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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억 장을 상회하는 최대 생산량 기록(30,202만장)
－ 전체 마스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유사한 생산량 

추세를 보이는 반면,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8월 말 이후 감소 추세, 수술용 
마스크는 8월 말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양상을 보임.

○ 가격
－ 온라인 판매 기준(KF94) 마스크 1장당 가격은 3월 4째주 4,525원으로 최

고액을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월부터는 안정세 유지

〔그림 3-31〕 마스크 시장 동향
(단위: 만 장,개당 원)

생산량

가격

자료:김대중(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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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마스크 공급 확대 유도로 생산업체는 증가하였으나, 수급이 안정화되
면서 재고량 역시 증가하여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23).
－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는 2020년 1월 137개소이던 것이 11월 첫쌔 주에는 

734개소까지 증가
－ 2020년 10월 말 현재 마스크 생산업체의 누적재고량은 76,636만 장이며, 

9월 한 달 동안에만 4,853만 장이 신규 재고량으로 축적
－ 2020년 6월부터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수출이 가능하도

록 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23일에는 수출을 전면 허용하였음. 
Ÿ 마스크의 월 수출량은 7월 1,769만 장, 8월 1,620만 장, 9월 830만 장으

로 재고에 비해 비중이 낮음.

⧠ 마스크 수요량과 배분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마스크 최대 구매

자는 3월 4일의 2,007만명이었음.
○ 공적 마스크 구매가 최대(1인 10매)로 확대된 6월 셋째 주 1인당 6.8장의 구매

량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최대 수요량은 약 13,647만 장으로 단순 추정 가능
－ 마스크 가격, 마스크 구매에 대한 심리적 수요, 감염병 유행상황 등에 따라 

수요의 차이가 있겠으나, 앞서 살펴 본 누적 재고량과 신규 재고량을 감안
할 때 과잉 생산의 문제점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 구입 등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마스크 수급량을 산출하는 논의가 필요

23)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3Q87BTH(2020.12.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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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마스크 수요 및 공급
(단위: 만 장, 만 명)

자료:김대중(2020)

⧠ 마스크 생산업체가 제기하는 문제점
○ 품목허가단계에서의 문제점

－ 인증기관과 관련하여 신규 품목 인증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증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허가 시 식약처의 허가 담당자마다 허가 요
구서류가 상이하며 허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 허가 진행기간 (신규품목 신청 시 시험기관 인증 소요기간 + 품목 허가까지 
소요기간) 단축 요구, 현재 안전성·유효성심사대상 품목의 경우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70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대상 
품목의 경우 55일이 소요됨 

○ 생산단계에서의 문제점
－ 현재 유통되는 원재료의 품질과 수급안정성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하

여 현저히 저하됨. 필터(MB)의 공급이나 가격이 원자재업체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불안정.

－ 필터를 전략물자로써 관리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필터 생산을 방산 물자처
럼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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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직포 및 필터 공급이 대형 제조사 위주로 유통되어 소규모 생산 마스크 
공장은 국내생산 수급 받기 어려워 고가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

○ 유통단계에서의 문제점
－ 업체가 급증하면서 일부 업체의 덤핑 처리 등이 나타나 질서 교란
－ 전년 대비 원재료 가격이 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제품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고품질 원료를 통해 품질관리를 하는 회사들에 비해 저품질 제
품의 경쟁력이 더 우대 받는 역전현상 발생

－ 단가가 저렴한 중국산 MB필터를 사용하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판매단가인
하로 인해 국내산 MB필터 사용 제조업체의 손실 발생

－ 공적마스크 제도 하에서는 생산량 증가 등이 요구되었으나, 공적 물량 제공
이 종료된 이후 시장체계 적용에서 완충 장치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마스크 수급: 평가와 안정화 방안
○ 공적마스크 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 일시적인 시장의 불균형으로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마스크 품귀 현

상이 발생하는 등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나 나 정부의 연속된 수급
안정화 조치 이후 가격 안정화
－  5월 말에는 KF94 마스크 1개의 평균 온라인 가격이 고점 대비 50% 수준

으로 하락 
－ 8월 말에는 개당 평균 가격이 1,306원으로 공적마스크 가격 아래로 하락
－ 10월 3주부터는 KF94 마스크의 개당 평균 온라인 가격이 1천 원 하향

○ 위기상황 단계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정책 매뉴얼을 만들고,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사전 예측 기능을 강화한 후 이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

○ 적정한 수준의 마스크 재고량 확보와 함께 정부는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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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파트너십을 통한 마스크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주도하는 것도 고려
－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8월말 기준 총 97백만배럴(공동비축사업물량 제

외) 혹은 95 정부비축일 수준의 비축유를 확보
－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안보라는 고유 목적과 함께 비축자산의 활용이라는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달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산유국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수행

○ 제조업체가 직영몰을 운영하여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직거래와 같은 마스크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단순화를 유도함으로써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마스크가격안정기금 조성 검토
－ 농산물의 경우,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

진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 가격 급등을 예상한 마스크의 예비적,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 적정비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적정비축량의 규모는 감염병의 확산 정도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정할 필

요가 있으나 공적마스크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 시행(중복 구매 확인시스
템 가동, 수출제한 등)을 위해 필요한 재개 소요일(최소 7일) 동안 시장에 공
급되어야 할 물량과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 
등에 대한 우선 배분할 물량을 확보

나. 제7차 포럼 [발제 2] 주요 내용

⧠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시행
○ 2014년 국가예방접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을 통해 예

방접종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
○ 2020년 현재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17종의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에 포함되어 지원함. 그 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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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음.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한 건강상담 및 

HPV 예방접종 비용지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만 65세(2020년은 62세) 이상 고령자, 

생후 6개월~18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
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23가 다당 백신
(PPSV23) 1회 접종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평가
○ NIP 대상 백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단면역 형성과 

개인 건강 증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효과 발생
－ 높은 수용도: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예방접종률 기록

〈표 3-23〉 연령별 완전접종률 및 접종 백신 및 접종 횟수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만 1세
96.6%

(2016년생, 
6종, 16회)

96.8%
(2017년생, 
6종, 16회)

96.5%
(2018년생, 
6종, 16회)

6종: BCG※, HepB, 
DTaP, IPV, Hib, PCV

만 2세
94.1%

(2015년생, 
8종, 21회)

94.7%
(2016년생, 
8종, 21회)

94.2%
(2017년생, 
8종, 21회)

8종: 6종 + MMR, VAR

만 3세
90.4%

(2014년생, 
9종, 23∼24회)

90.8%
(2015년생, 1

0종, 25∼26회)
91.5%

(2016년생, 
10종, 25∼26회)

9종: 8종 + JE
‧10종: 9종 + HepA

만 6세 -
88.3%

(2012년생, 
7종, 18∼20회)

84.8%
(2013년생, 

8종, 18∼20회)
7종: BCG, HepB, DTaP, 
IPV, MMR, VAR, JE
8종: 7종 + Hib

주: 1) 2018년부터 접종률 공표 대상자를 만 1∼3세 출생아에서 만 1∼3세, 만 6세 출생아까지 확대
    2) BCG접종의 경우 국가지원 백신인 피내용백신과 국가지원 백신이 아닌 ,경피용백신 접종 건이 모두 포함
자료: 질병관리본부(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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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을 통한 예방가능한 질병(VPDs: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감소
－ 감염병 발생 감소에는 환경, 위생 및 영양상태 개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나, 예방접종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
－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과 같은 질환은 NIP에 도입되고 높은 접종률을 유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환자 발생이 보고
Ÿ 수두의 경우 현재 백신의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고, 유행선이

하선염은 진단 자체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표 3-24〉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의 개선이 필요한 점
관점 개선‧발전이 필요한 사항

전문가

- 예방접종사업 대상의 정치적 결정 구조 개선 필요  근거 중심 정책 결정
- 정기적인 예방접종사업 평가(접종률, 사업 효과 등) 필요
- 예방접종사업 수행자 질 관리 필요: 평가, 교육 등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구성 개선 필요: 전문성 강화
- 예방접종사업 수행 인력의 지속적 근무 및 전문화 필요
- 예방접종 관련 이슈(안티-백신 등) 관리 필요
- 예방접종 관련 연구 체계적 확대 및 국내 백신 개발 지원 필요
- 예방접종 이상반응 능동적 감시 체계, 인과관계 판단의 과학적 근거 필요
- 성인예방접종 관리 필요
- 해외유입자 관리 필요

수업수행자

- 사업 수행 인력의 보강 및 전문화 필요
- 포괄적인 사업 평가 가능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 언론 대응 능력 강화 필요, 소통 강화 필요
- 발생 지속되는 VPD의 원인 분석 및 관리 필요
- 해외유입 관리 필요
- 백신 수급 체계 개선 필요: 단가 평가, 유통비 포함 등
-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필요
- 이상반응 인과관계 판단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필요
- 성인예방접종 관리 필요
- 예방접종 등록자료 품질관리 필요
- 예방접종 미접종자/미완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사업수혜자
- 현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 예방접종 시행 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은 비용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예방접종 관련 

지원 확대 요구
- 국가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함
-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함

자료: 최원석(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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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방접종사업 개선방향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전략 개발 필요

－ 큰 규모의 예산(매년 약 3,500억원)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면서, 새
로운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변화’ 이슈가 많은 영역

〈표 3-25〉 「국가예방접종사업전략 2017~2021(가안)」에서의 영역별 핵심 목표
영역 핵심 목표

국가예방접종사업 질 관리
①국가예방접종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
②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 기관 평가와 관리
③예방접종 안전관리 강화

근거 중심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 ①국가예방접종사업 정책 결정체계 개선
②근거 중심 국가예방접종사업 범위 확대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 역량 강화
①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
②백신 수급 관리체계 개선
③국가예방접종사업 토대 강화

연구 역량 및 통계 관리 강화 ①예방접종 연구 역량 강화
②예방접종사업 관련 통계 관리 강화

소통 확대
①서비스 제공자 간 소통 확대
②사업수혜자에 대한 소통 확대
③언론 대응 역량 강화

자료: 최원석 외(2018)

○ 근거 중심의 예방접종사업 결정
－ NIP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대부

분 비전문가로 이루어져 있기에 심도 깊은 논의에 한계
－ NIP에 추가되는 백신 종류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높음

Ÿ 예를 들어 대상포진백신의 NIP 포함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비용효과적
이며 예방차원에서도 도입 필요 vs 초기 도입 예산이 막대하여 부담)

○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체계 점검
－ NIP 포함 백신은 전액 지원되나, NIP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은 전액 비급여

로 환자의 본인 부담
Ÿ 적지 않은 예산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NIP 진입장벽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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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미국의 경우 ACIP에서 백신접종의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보험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의학적 근거에 의존한 결정이 내려지나, 우리나라는 한계
가 존재

Ÿ 영아 로타바이러스백신의 우리나라 완전 접종률은 85.6%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는 과정에 있으나, NIP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액 본인 부
담으로 접종

Ÿ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NIP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021년 실제 접
종이 이루어질 때 우선순위 설정, 배송 등의 문제와 아울러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을 통한 예방접종 지원 논의: 안정적 재정 확보, 등록과 접종 사후 
모니터링 강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①예방적 행위에 건강보험 투
입 ②의학적 ‘심사’체계 작동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병존

○ 성인예방접종으로의 지원 방안
－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대부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성인은 고령자와 임

산부 대상의 인플루엔자 및 고령자 대상의 PPSV23만 시행
－ 임상적 측면에서 성인접종이 권고되는 백신이 적지 않고, 새롭게 개발되는 

백신들도 주로 성인예방접종 영역
－ 전체 성인이 어렵다면 고위험군, 특히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Ÿ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외국에서는 의료진 다음 접종 우선순위로 고위험

집단(고령, 기저질환자 등)를 설정하는 경향이 강함
○ 백신 수급 및 공급체계의 개선

－ 전반적으로 백신 자급률이 낮고, 일부 백신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사례 발생
－ 장기적으로 국가가 백신의 구매, 배분,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조달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 장기계약을 
검토하는 등의 수급 안정화 방안 제안(채수미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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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반응 관리체계와 능동감시 활용
－ 예방접종이상반응 관리체계 이원화 문제

Ÿ NIP백신은 질병관리청이, 非NIP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
Ÿ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체계는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의 

분류체계, 중증도 평가 및 인과성 평가의 분류방법, 이상반응 발생자의 
개인정보 보고 여부에서 서로 차이

－ 수동적 감시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반응 감시에 능동감시를 함께 활용
하는 방안 검토 필요
Ÿ 예방접종이상반응의 능동적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예방접종등록자료와 

연계할 수 있는 임상정보를 지닌 자료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례적으로 연
계해야 함

다. 제7차 포럼 주요 논의‧토론

⧠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자원 관리‧배분 문제의 중요성 부각
○ 코로나19 상황에선 마스크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누구에게 배분해야 할지

에 대한 중요한 경험을 준 사례임.
－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자원의 공정하고 

정당한 분배방식이 고민되는 계이임.
○ 의료인 등에게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자원(예: 백신, 레벨D 방호

복)과 국가가 비축하면서 적절하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자원(예: 마스크)을 구분하여 접근
－ 백신 등은 특수성이 있어 생산과 배분에 국가가 큰 역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겠지만, 마스크는 어느 정도의 분량을 비축해 두면 빠르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자원으로 판단됨(오히려 재고의 문제가 발생)
Ÿ 다만,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완전 시장공급에만 의존할 경우 2~3월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 수요보다 여유를 두어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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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적 판매 등 효과적 배분 기제를 함께 작동해야 함.
○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마스크나 손소독제 활용이 용이하지 

않거나, (물류센터나 콜센터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밀집‧밀접‧밀폐 환경에서 마
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 택배노동자들처럼 일정한 대면접촉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
－ 감염 방지와 공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고려할 때 마스크 구입

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구비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도

와주지 않으면 구비 자체가 어려움. 
－ 또한 공적마스크 공급 초기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원활

하지 않았는데, 상황의 특수성은 이해가 가지만 ‘유행 차단’이라는 측면에
서 다음 surge에는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재고량이 축적되는 추세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판로 개척 등을 도움
으로써 위기상황 극복에 참여한 생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의 검토가 필요
○ 건강보험체계에서의 관리

－ 예방접종의 핵심적인 가치는 효과(effectiveness)와 안전성(safeness)인
데, 건강보험에서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

－ 주요 백신들의 경우 다국적 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건강보험에서의 가격결
정구조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

○ 안정적 수급관리체계 마련
－ 백신 구매가 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조달청은 기본적으로 ‘저가’의 

논리가 중요한 부처임. 예산을 고려할 때 저렴한 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
임에 틀림없으나, 민간 기업 입장에서 적극성을 가지기에 한계가 있음.
Ÿ 예방효과가 좋은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저가 조달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고, R&D에 대한 투자 의욕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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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된 백신별로 수급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
어,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선안 마련이 필요

○ 전문성을 갖춘 결정구조 보장
－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서의 편입 백신에 대해서는 임상적 근거와 비용효과

성 이외에 사회적 필요성도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서 정치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

⧠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risk communication이 매우 중요할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접종율이 높고, 서구 국가들에 비해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음에도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과 사망사고 연관성 논란이 발생
○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접종률이 50% 정도에 머문다면 예방 효과가 90%라도 

effectiveness가 45% 수준에 머물러 집단면역의 효과가 반감
－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국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접종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상황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

민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감면시켜 줄 것인지도 
접종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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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개발 분과
  한동우 수석연구원     임영이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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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관 책임연구원     정현학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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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진 연구원         정유성 연구원
  정주석 연구원         박인용 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R&D 혁신 분과

  김현철 수석연구원      박성호 수석연구원  김기태 수석연구원      김용수 수석연구원
  전용웅 수석연구원      김기향 책임연구원
  정선미 책임연구원      홍석철 책임연구원
  정   희 책임연구원     권오연 책임연구원   
  이만표 책임연구원      조종선 연구원
보건산업 생태계 활성화 분과
  박성준 수석연구원    김용우 수석연구원
  박순만 수석연구원    이성규 수석연구원
  조경미 책임연구원    정현주 책임연구원  
  김수연 책임연구원    안현진 연구원
  이지엽 연구원        정상훈 연구원



⧠   바이오헬스 분과 구성과 논의 주제
○ 바이오헬스 분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에서 총괄하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신산업개발분과, R&D혁신분과, 생태계활성화분과 등 3
개 분과로 운영

〔그림 4-1〕 바이오헬스 분과 구성 및 분과별 주요 논의 주제
총괄

미래정책지원본부
보건산업혁신기획단

신산업 개발 분과 R&D 혁신 분과 생태계 활성화 분과

 보건산업혁신기획단
  ∙혁신 법제, 정책 공감대
 보건의료서비스단
  ∙ AI·5G 보건산업 적용
 빅데이터단
  ∙ 빅데이터 구축·활성화

 R&D전략단
  ∙R&D 제도 혁신
 산업기술R&D단
  ∙코로나 치료제·백신 R&D
 의료기술R&D단
  ∙감염병 기초연구
 의료혁신R&D단
  ∙첨단 보건의료 R&D

 보건산업육성단
  ∙창업, 인프라, 사업화
 제약바이오산업단·의료기기산업단
  ∙기업 육성, 코로나 대응
 국제의료기획단
  ∙K-방역 글로벌 확산

구분 세부주제

1차
바이오헬스 신산업 개발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기반 마련
○ 인공지능·5G 네트워크 보건의료 적용 활성화
○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2차
포스트 코로나 R&D 혁신

○ 보건산업 R&D 제도 혁신 방안
○ 치료제, 백신 등 코로나19 대응 R&D 촉진
○ 첨단 보건의료 R&D 혁신
○ 감염병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방안

제4장
코로나19 이후 정책과제 도출
: 바이오헬스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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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책 여건

  1. 패러다임의 변화(거시환경분석)

⧠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치적 요소)
○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

략(’19.5.) 수립
－ 이후 관계부처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 강화

○ 또한 정부는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적 기반 확충

〈표 4-1〉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전략 및 법제
분야 내용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진출까지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
목표 :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법제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 →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9.)
 → 의료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20.10.) →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가동(’20.11.)
의료데이터의 가명화 및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활용 가능

법제
(혁신기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19.4. 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19.8. 제정)
첨단재생의료, 융복합 혁신의료기기, 신약개발 등 기술혁신을 뒷받침

⧠ 산업 내외부 환경 변화 (경제적 요소) 
○ (시장 현황) 세계 시장규모(2018)는 10.6조 달러이며, 국내 시장규모는 1,629

억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제약 13위, 의료기기 9위, 화장품 8위, 의료서비스 12위)
○ (국내 산업 비중)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2018년 국내 GDP의 2.3%에서 

2030년 국내 GDP의 20.9%에 이를 것으로 전망(CAGR 13.4%) 
○ (일자리 창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수는 최근 5년간 14.3만 명이 증

가(CAGR 4.3%)하여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기여가 높은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년간 수출규모는 15배 증가(11억 달러(2000)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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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2019))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내 
산업 수출 순위 6위로 성장

○ (미래 성장가능성)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경우 2030년까지
(2017-2030) 연평균 12.0% 성장할 것으로 전망(산업연구원)

〔그림 4-2〕 바이오헬스 산업 및 신약기술 수출 추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추이> <신약 기술 수출 추이>

⧠ 사회적 환경 (사회적 요소)
○ 급격한 바이오헬스 기술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및 기술활용에 대한 공감

도가 낮은 상황
－ 기술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재 및 사회적 갈등이 혁신 기술의 도입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커질 것(일반국민)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산업계) 으
로 인식

○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염병 사태 대응(의료계) 역시 바이오헬스 
산업에 기대하는 역할로 인식이 강화됨

Ÿ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20.9-10월) : 일반국민 1,000명, 산업계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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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의료계 200명 대상

〈표 4-2〉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순위 내용 일반국민(1,000) 산업계(300) 의료계(200)

1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염병 사태 대응에 
중요한 산업 80.4% 81.8% 84.5%

2 정부 지원 확대 필요 79.9% 83.9% 82.9%

3 향후 중요성 높아질 것 82.0% 81.1% 84.4%

⧠ 기술 혁신과 성장 (기술적 요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와 맞물

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성장 및 경제적 효과) 세계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에서도 최근 5년 간 17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창출
하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4차 산업혁명) D.N.A.(Data, Network, A.I.) 기술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접
목되면서 의료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병원, AI 기반 신약·의료기
기 개발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4차 산업혁명의 바이오헬스 산업 파급효과>
 ※ 지능정보사회 진입으로 발생할 2030년 경제적 효과가 최대 460조원 중 의료 부문의 경

제적효과 창출이 가장클 것(최대 109.6조 원) (맥킨지, 2016)
 ※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12.0% 증가할 것으로 전망 (산업연구원)
 ※ 성장률(~’30) 전망 : 바이오헬스 4.0 > 조선 2.9 > 자동차 1.5% (산업은행 등) 
 ※ 생산 10억원 증가 시 고용효과 : 바이오헬스 16.7명 > 전 산업 평균 8.0명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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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보건의료기술 인식 (기술적 요소)
○ (문제점) 첨단 보건의료기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보험 등 산업의 가

치사슬에 편입시켜야 하나, 제도 기반 미흡
－ (사례) AI 영상진단기기의 경우 아직까지 건강보험수가 사례가 없는 상황

○ (의료계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
으며, 산업체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 의향이 더욱 적극
적인 것으로 나타남

Ÿ 산업체(활용 계획 없음 63.9%), 의료기관(활용 계획 있음 42.5%, 활용하
고 있음 26%)

○ (활용 방향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사회윤리적 문제보다 
‘비용 부담’과 ‘안전성 검증 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서
는 ‘전문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인식

〈표 4-3〉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
순위 내용 일반국민(1,000) 산업계(300) 의료계(200)

1 비용에 대한 부담 69.6% 57.3% 68.0%

2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 65.9% 66.0% 57.5%

3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40.9% 34.0% 49.5%

4 사회·윤리적 문제 우려 14.4% 23.7%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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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과 충격

⧠  새로운 기회
○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확산 속도 및 양상을 띠고 경제·사회구조 전반에 변

화를 초래하였으며, 바이오헬스 산업에는 새로운 성장기회로 작용
○ (뉴노멀 시대의 등장) 코로나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일상(New Normal)이 될 것 (KISTEP, 2020)
－ 감염 위험에서 회피하기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제

품 및 서비스 확산
－ 특정 사건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X-event, 블랙 스완)의 발생 주

기가 점점 짧아질 것으로 예측
－ 국경간 이동의 제한에 따라 글로벌 공생의 관점이 약화되고, 각국의 대응전

략에서 자국 중심주의 강화
○ (바이오헬스 성장)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바이오헬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 발생
－ 코로나19에 직접 대응을 위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생산 및 개발 역량의 집중
－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함께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신사

업 영역 개발

⧠ 혁신 기술의 활용 기회 확대
○ 실험적 혁신 기술의 바이오헬스 산업 활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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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첨단기술의 바이오헬스 응용
첨단기술 바이오헬스 적용 응용 및 기대효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고성능 슈퍼컴퓨터
생명공학기술

신약개발 고도화
신약 후보물질 탐색기간 단축

(2~3년 → 2개월 이내)
특정질환 맞춤 바이오신약 개발, AI활용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개인 진료 데이터 축적·공유·활용
재생의료(세포·유전자치료)를 통한 

희귀질환 극복
융복합 의료기기

의료기기와 AI·로봇·3D프린팅 접목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성장, 의료서비스 

자동화

⧠ 바이오헬스 산업 내외부 변화 압력
○ 규제개선, 내부역량 강화 등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내외부 변

화압력 발생
○ (규제개선 압력)  바이오헬스 산업의 확장을 위해 비대면 의료 등 핵심 규제의 

개선 압력 발생
－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2.24)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증가
○ (내부역량 강화) 글로벌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내부 

혁신역량의 강화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국은 특정 의료물품(마스크 등), 기기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11.18 기준 80개국 시행, 284건 WTO)
－ 미국 : 특정 의약품, 장비에 대해 미국산 구매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20.8.6.)
－ 한국 : 국내 제약사의 원료 수입의존도 74% → 원료 공급 중단 및 공급비용 

상승에 대한 대처 필요(’20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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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산
업계 전문가 조사 및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
○ 산업계 전문가 조사(’20. 11. 13 ~ 11. 20) – 업종별 코로나19 영향 및 2021 전망

－ (조사배경)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제품/기술, 경쟁국 동향,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 피해업종 선제적 발굴 및 지원 필요

〈표 4-5〉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업종별 산업계 전문가 의견
구분 전문가 의견(23명)

호흡기질환 치료제 ☞ 마스크 착용, 병원 출입 제한 등 관련 질환 유병률 감소 / ☞ 의원급 처방 비율 
높은 감기약, 소화기계약물 매출 급감

초음파영상진단/
임플란트/미용기기

☞ 불편하지만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피부과, 치과 등 병원 내원 환자 감소 / ☞  
주요 수출국의 수입 락다운, 대면영업 차질 및 운영중단

체외진단기기 ☞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개발 및 수출대응 / ☞ PCR, 항원항체키드 유럽 및 아
시아 중심 수출 확대

색조화장제품 ☞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마스크 착용에 따른 매출 감소
화장품로드샵 ☞ 방한 외국인 급감에 따른 유통업종 매출 악화

○ 대국민 인식조사(’20. 9. 23 ~ 10. 30, n=1500)
－ (조사배경) 코로나19, 첨단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의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아젠다 및 신규사업 개발 필요

〈표 4-6〉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구분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전국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산업체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온라인/전화/FAX 조사 병행 온라인/이메일/FAX 
조사 병행

표본배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의약품(40%), 의료기기(40%), 
화장품(20%)

의사(40%), 
간호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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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대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영향과 인식
Ÿ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50.7%)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시 1)매출감소, 2)생산차질, 3)신규투자 
감소 및  R&D여력 감소 순으로 우려를 나타냄

Ÿ 이와 관련 산업계의 절반 이상(62.3%)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신규사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그림 4-3〕 코로나19에 대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영향과 인식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시 우려하는 부정적 영향> 
(산업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신규사업 추진 여부> 
(산업계)

Ÿ ‘연구개발 지원’과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이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신규사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남

Ÿ 연구개발 지원 30.0%,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28.3%, 전문인력 확보 지원 
16.7% 등

〔그림 4-4〕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시 기대하는 긍정적 영향(산업계)



19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계의 영향과 인식
Ÿ 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긍정적 인식 92.5% 

vs 부정적 인식 7.5%)
Ÿ 코로나19 이후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임상 적용 확대 전망

〔그림 4-5〕 코로나19 이후 첨단 보건의료기술 임상 적용 변화(의료계)

��

  3.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책방향

○ 급변하는 정책환경 및 코로나19의 충격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정책방향은 다음
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음

〔그림 4-6〕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한 정책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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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바이오헬스 신산업 개발 분과

  1.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기반 마련 세부분과

가. 바이오헬스 혁신 대응 기술 수용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혁신 의료기술의 발전 대비 기술 활용에 대한 공감대 부족

－ (현황) 급격한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에 비해 기술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
식과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낮은 상황 
Ÿ 국민의 70%가 보건의료정보가 신약 개발이나 신의료 서비스 개발에 사

용될 수 있는 잠재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산업연구원, 
2019) 

－ (문제점) 기술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재와 사회적 갈등이 혁신 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
Ÿ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불충분과 오랜 기간 논쟁으로 국민들이 건강 

정보 활용 및 바이오헬스 신기술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
음(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2019) 

－ (주요국 현황)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술에 대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
Ÿ 영국에서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할 때 소비자 대상 홍보물 제작 발송 

등
Ÿ 미국건강보험계획(AHIP)은 매년 “소비자경험 및 디지털헬스 포럼”을 개

최하여 바이오헬스 기술의 변화와 소비자의 실제 경험을 소개(의료데이
터 공유의 어려움,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의 혁신 기술 혜택 등 실제 의료
소비자들의 혁신기술과 관련한 경험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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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과제
○ 바이오헬스 혁신 대응 기술수용성 제고

－ (주요내용) 수요자(시민·환자)의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통해 바이오헬스 혁신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 사회적 합의 
유도 및 기술 활용 가속화

－ (추진체계) 2021년 상반기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하반기 
발굴된 과제 사업화 진행

〈표 4-7〉 바이오헬스 혁신 대응 기술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예시
사업명 내용

바이오헬스 기술 수용성 관련 대국민 인
식조사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료인·시민·환자 등) 대상
으로 세부 기술별 기술수용도 파악

바이오헬스 신기술 소비자경험 공유 컨
퍼런스

바이오헬스 신기술이 의료소비자(시민과 환자)에게 주는 혜택의 
국내외 실제 사례를 모아서 공개 컨퍼런스 개최

바이오헬스 분야 unmet needs 발굴 해외 신의료기술, 제품 또는 새로운 개념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욕
구 조사·분석(용역)

소비자 참여 제품·서비스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병원 등 새로운 개념의 제품·서비스 시
범사업 진행 시 소비자 참여 절차 삽입

바이오헬스 신기술 편익 컨텐츠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컨텐츠를 개발하여 바이오헬스 신기
술의 혜택을 홍보(youtube, 팜플렛 등)

○ (정책효과) 바이오헬스 신기술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지지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의 동력 확보
－ 바이오헬스 이해관계자 중 가장 핵심인 의료소비자들의 기술수용성 제고를 

통해 바이오헬스 신기술 육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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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 기술의 도입·활용 제도 혁신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의료 혁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 지체

－ (현황) AI 영상진단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융복합 혁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 미흡
Ÿ AI, 영상진단, 3D프린팅 등 신기술 접목을 기반으로 융복합 시장 성장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 확산(’19.5,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Ÿ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20.5), 혁신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20,8, 이상 식약처), AI 영상진단 및 3D프린팅 기술 급여수가 적용
(’19.12, 심평원) 등 혁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문제점) 혁신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을 인허가, 보험 등 바이오헬스 가
치사슬에 편입시켜야 하나 기존기술 중심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혁신기술의 
진입이 어려움
Ÿ 대표적인 융복합 의료기기인 AI 영상진단기기의 경우 아직까지 건강보험 

수가 사례가 없는 상황
－ (주요국 현황) 혁신기술에 대해 보험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빠른 

활용 및 확산을 지원
〈표 4-8〉 주요국의 혁신기술 관련 제도적 지원 사례

사례(국가) 주요 내용

AI 의료영상기기 
수가책정(미국)

획기적 의료기기로 지정된 기기에 대해 메디케어 보험수가 적용 개선 및 임
상요건 완화. 이를 토대로 AI기반 CT 영상분석 솔루션(하트플로우)에 대해 
보험수가를 인정받음(1,450$/건)

디지털 헬스케어 법에 따른 
디지털치료제 인허가
및 수가인정(독일)

독일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헬스케어 앱은 1년간 임시수가를 적용받
으며(조건부 등재), 이후 효과성을 입증하여 정식수가를 적용. 15개의 앱이 
독일 식약처에 등재

모바일 헬스케어 평가 
프레임워크(벨기에)

mHealth Belgium 프로그램에서는 피라미드식 평가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일정기준을 만족한 디지털 헬스케어 앱에 대해 임상단계 보험지원 실행. 현
재 21개 앱이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수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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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바이오헬스 혁신기술의 도입 활용을 위한 제도혁신

－ (주요내용) 바이오헬스 혁신기술의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인허가, 
보험 등 R&D 이후단계 제도 혁신
Ÿ 혁신기술이 기존기술 대비 가지는 가격불리 문제 해결(보험수가), 혁신기술 

평가 기간 단축(평가), 비임상 기술의 신속인증(인허가) 등
－ (추진체계) 복지부, 심평원, 진흥원 및 외부전문가로 추진체를 구성하여 혁

신기술 관련 수요 발굴 및 가치사슬 확산 방안 마련
Ÿ 2021년 상반기 연구용역 실시(의료소비자 니즈 발굴, 보험수가 특례 등)
Ÿ 하반기 방안 발표

○ (정책효과) 혁신 기술의 산업화 촉진, 소비자 접근권 확대
－ 혁신 기술을 우리 보건산업 생태계에 신속히 편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의료 소비자의 신기술에 대한 접근권 확대

다.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법제 기반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법제 기반 미비

－ (현황) 차세대 주력산업화 정책* 등 국가경제에서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어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 법제 요구
 * 2019.5.22.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발표

－ (문제점)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등 일부 보건산업 분야의 산업육성 법제
가 있으나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포함한 보건산업 전반
의 육성 법제 미비



제4장 코로나19 이후 정책과제 도출을: 바이오헬스 분과 195

〈표 4-9〉 주요 보건산업 육성 법제
법률명 제개정사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약개발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투자금의 회수기간도 길어 민간의 적극
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약산업의 체계
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
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
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
기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ㆍ유효성이 현
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허가ㆍ심사 등의 특
례를 부여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
기술발전과 사회ㆍ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주기적 연구지원과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인 생명공학의 체
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국현황) 미국 건강의료 전략, 미국의 21세기 치유법 등 각국은 보건산
업 육성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표 4-10〉 주요국 보건산업 육성 전략
전략 주요 내용

(일본) 건강·의료전략
- 신기술 창출(연구개발 실용화)
- 신규 서비스 창출(건강수명 연장 산업 창출)
- 신기술·서비스 기반 정비, 의료기술·서비스 해외진출

(미국) 21세기 치유법(The 
21st Century Cures Act)

-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장애요소 제거
- 신약 개발 및 규제·허가 과정에서 환자의 관점 반영
- 개인 맞춤형 의학을 통한 질환 조기확인 및 치료효과에 대한 측정
- 임상시험의 현대화
- 새로운 의학용 앱의 개발을 위한 규제 불확실성 제거
- 희귀 질환을 위한 약 개발의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
- 전체 의과학 생태계에 대한 지원 강화
- 21세기 과학 및 차세대 연구자들에 대한 투자 확대
- 고용유지 및 창출

(영국) 생명과학전략
- 생명과학 생태계 조성
- 전문인력 육성 및 영입
- 규제 제거 및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의료서비스와 유전자연구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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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보건산업 진흥 법제 마련

－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보건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
여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법」으로 개편
Ÿ 제약산업법, 의료기기산업법 등 기존 보건산업 육성 관련 법제와의 정합

성 확보 필요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진흥법 주요내용>

①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전문인력의 양성, 융복합대학원, 통계 
및 실태조사,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등 보건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② 창업지원,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보건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③ 그밖에 
보건의료기술 수요조사,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

－ (추진체계) 복지부, 진흥원 및 산업계 합동으로 보건산업 육성 법제 기반 마
련 TF를 구성하여 초안 마련 및 법제화
Ÿ 2021년 상반기 TF 구성 및 초안마련, 하반기 발의 및 법제화

○ (정책효과) 보건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정부 정책 효과
의 극대화, 중복 투자 방지
－ 보건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한 체계적 육성정책 추진
－ 보건산업의 기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영역에 대한 선제적 육성 근거 마

련

라. 보건산업 육성의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기제 미비

－ (현황) 첨단 바이오헬스 기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 보건산업 육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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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민영화 규제개악 3법 폐기 성명(2019.3.),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에 대한 의견(2017.10) 등

－ (문제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소통과 합의를 위한 채널이 부족하며 이
를 위한 법적 근기도 미비
Ÿ 바이오헬스 분야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의 경우에는 

특히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
면 새로 수립된 규제나 개선안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과학기술정책
연구원, 2016) 

Ÿ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등에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조항이 있음

〈표 4-11〉 주요 산업의 사회적 합의 법제 현황
법률명 주요 내용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
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업 및 식품
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
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주요국현황) 미국은 인간게놈 연구비의 5%를 ELSI 연구에 책정, 유럽연합
은 시민발의제도(European Citizens' Initiative)를 통해 COVID-19 백
신과 치료제의 공공성 강화 추진 중

⧠ 추진과제
○ 보건산업 육성 정책의 사회적 합의 법제 마련

－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보건의료기술 및 이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영향평가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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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
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
여야 한다.” 추가

－ (추진체계) 2021년 상반기 정책연구 수행 후 하반기 법제화 지원
Ÿ 국내외 보건의료 기술 및 산업화 영향평가 현황 및 필요성 등

○ 이해관계자 간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과 합의를 통한 규제갈등 해소 및 정
책방향 설정 지원
－ (주요내용) 산업계,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
Ÿ (주제선정)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최신 주

제 선정
Ÿ (찬반토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찬반토론 진행

－ (추진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포럼 운영·결과 확산 방안 마련하고 정기적
으로 포럼 개최
Ÿ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포럼 주제 선정 및 

운영방향 설정
○ (정책효과) 바이오헬스 혁신 기술에 대한 의료소비자(시민 및 환자) 요구의 신

속한 충족, 관련 산업 발전 촉진
－ 첨단재생의료, 디지털헬스, 정밀의료 등 주요 바이오헬스 혁신 기술의 사회

적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
－ 합리적인 규제 해결을 통해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육성, 폭발적 성장이 예상

되는 신성장 분야 산업 발전 촉진
Ÿ 전 세계 디지털헬스케어 top100 기업 중 75%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인

해 사업이 제한되고 있음(아산나눔재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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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주요 신성장 산업 분야 시장규모
산업영역 시장규모 CAGR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Mordor Intelligence) (18) $250억 → (24) $768억 19.8%
글로벌 건강관리 시장

(Zion Market Research) (17) $165억 → (24) $863억 25.5%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
(Frost & Sullivan) (17) $474억 → (23) $1,003 13.3%

마.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기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보호무역 추세에서 방역주권 확보를 위한 안정적 바

이오헬스 산업 공급망 확보 필요
－ (현황) 코로나19를 계기로 팬데믹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 바이오헬

스 생산 기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Ÿ 4월 22일 기준 세계 80여개국이 의료제품과 식품에 대해 수출제한조치

(WTO)
Ÿ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필수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과 의료장비에 대해 미

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문제점)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원부자재 국

산화율, 백신 등 주요 제품 자급률이 낮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따
른 리스크에 노출
Ÿ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자급률 26.4%, 주요 백신 28종 자급률 39%

－ (주요국현황)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의 중요성이 재조명
되는 가운데, 특히 리쇼어링을 위한 지원 강화
Ÿ (미국) 코로나19 치료제 본토 생산을 조건으로 벤처제약사에 3억 5,400

만 달러(약 4,300억 원) 지원계약
Ÿ (EU) 주요 의약품의 역내생산 확대를 위해 제약산업 리쇼어링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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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프랑스) 주요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제조공장 리쇼어링 추진 중

⧠ 추진과제
○ 바이오헬스 산업기반 구축 지원 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바이오헬스 원부자재, 중요 제품 등의 국산화율 향상 지원, ② 
해외 진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해결방안 마련 ③ 필
수 생산시설의 경우 리쇼어링 지원 등을 통해 판데믹 상황하에서 안정적 생
산기반 확보
Ÿ 내수 규모가 작아 글로벌 진출이 필수적인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상 

무리한 리쇼어링은 상대국과의 분쟁을 야기, 역효과 발생 우려
－ (추진체계) 2021년 상반기 산업기반 강화 연구용역 수행 및 민관 TF 구성, 

하반기 정책화 지원
Ÿ 국산화 우선순위 설정, 필수 리쇼어링 지원 분야 발굴, 해외진출기업 애

로사항 지원방안 거버넌스 구축 등
○ (정책효과) 판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백신·치료제 및 방역물품의 안

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방역주권 확보

바. 신종 감염병 대응 국제협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팬데믹 발생으로 경제사회적 타격이 막대해짐에 따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

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
－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신종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경제사회적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기존의 국제협력은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

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코로나19의 경우 외교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과기정통부 등으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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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관된 대응이 어려움
○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차원

의 국제협력사업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2014~18)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사업은 670억 원에 불과

〔그림 4-7〕 최근 5년간 감염병 국제협력 투자 현황

⧠  추진과제
○ 신종 감염병 대비 국제협력 기반 강화

－ (주요내용) WHO의 Blueprint, GloPID-R, CEPI 같은 기구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협력 R&D 사업들을 발굴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연구자들
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추진체계) 복지부, 과기정통부,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추진체계를 구성하
여 국제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국제기구들과 연계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
고 신규 R&D 사업 기획·추진

○ (정책효과) 글로벌 R&D 협력을 통해 전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
－    -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글로벌 R&D 협력 성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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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양성

⧠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감염병 대응 및 신산업발전 등 새로운 바이오헬스 산업으로의 구조변

경은 불가피하며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시급
－ (현황) 코비드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활동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부

문에서 상호 대면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재택근무·온라인 교육·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중심의 생활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인 대처와 방역이 전 세계
적으로 일상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의료서비스 및 보건의료
산업 체계의 구조변경은 불가피 

－ (문제점) 글로벌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관련 보건의료산업의 R&D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스마트병원 등 4차산업혁명과 ICT에 기반한 예방·관리 중심
의 의료 서비스 변화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를 생활화하고 산업화를 견인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Ÿ 제약바이오업계는 AI운용‧개발, 빅데이터 분석, R&D 및 임상시험, 품질

관리, 글로벌 비즈니스 등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최대 3만명 전문인력 수
요 예상(‘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20.09.21)

－ 또한 대학 배출 인력은 많지만, 기업 현장과 연계 부족으로 기업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인재는 부족한‘스킬 미스매치’현상 발생
Ÿ 채용수요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찾지 못해 높은 미충원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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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산업별-가치사슬단계별 인력 미충원율
(단위: %)

구분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산업

연구
연구 4.6 제품개발연구 7.6 연구지원 10.9

허가, MS 9.7 규제대응 19.8 기초연구 13.7
사업개발 18.6 유지보수 15.3 기술개발 20.6

생산
생산 5.9 생산 4.9 제조생산 6.5

품질관리 3.8 품질 7.5 자재/물류 11.0
　- -　 - - 품질관리 16.2

사무 일반사무 2.3 일반사무 4.2 일반사무 2.7

영업
/마케팅

국내영업 3.4 국내영업 8.5 국내영업 5.2
해외영업 12.8 해외영업 13.0 해외영업 8.5

- - - - 홍보/광고 19.5
합계 　 4.2 　 11.9 　 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보건산업 전문인력 현황파악 및 수요전망

⧠ 추진과제
○ 현장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 기업 맞춤형 학위과정 확충
Ÿ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제

약·의료기기 분야 특성화대학원 운영 등 
－ 산업생태계 필수 인재 양성 

Ÿ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관리자·코디네이터·모니터 요원·글로벌 임상설계 
전문가 양성, K-뷰티 해외수출 위한 해외인허가·상품기획·수출·마케팅 
전문가 양성, 의료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등    

○ 연구의사 확충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 마련
－ (학부) 연구지원 및 특수분야 실습과정 도입

Ÿ 의대 학부생 대상으로 기초 의과학 분야 연구 지원과 중증외상·역학조사
관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등

－ (석박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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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공의 연구지원 및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등
－ (신진연구자) 연구의사 경력경로 확대

Ÿ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등 병원과 대학 융복합연구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의사과학자 일자리 및 연구비 확보 

○ D.N.A.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 AI 신약개발 등 빅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Ÿ AI 신약개발지원센터 지원 등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인력 대상으로 데이
터·AI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 강화 

－ 재생의료, 정밀의료 등 신산업 분야 인력 확충
Ÿ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의료정보 표준화 및 분석 등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기술 전문인력 양성
－ 바이오 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

Ÿ 빅데이터·AI·정밀의료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중심으로 해외연구기
관 연수생 선발 및 파견 등 관리를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센터 설치

○ 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
－ 인력수요·공급 통계기반 확충

Ÿ 보건신산업 분야 인력수급현황 파악 및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통계데이
터 생산  

－ 기업과 대학 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Ÿ 정보 비대칭에 의한 인력미스매치 방지위해 기업(수요)과 교육기관(공급) 

간 상시적 정보교류를 위한 장 마련
－ 관계부처 정책 협업체계 강화

Ÿ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업계 및 전문가
로 구성된 인재양성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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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건의료 新산업 분야 통계 개발 및 예측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의료분야 新산업 통계개발 및 예측 분석기반 강화 필요

－ (현황) 4차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
하는 산업기술 및 시장환경에 대비해 보건의료 융합新산업 육성을 위한 통
계개발 및 미래예측 분석기반 강화 필요

－ (문제점) 맞춤형 의료, 융합 의료기기, AI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 산업분야별 
기업 실태조사가 미비해 국내외 시장규모 등 산업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
음

⧠ 추진과제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보건의료 新산업 분야 통계 개발 및 예측

－ (주요내용) 신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①바이
오헬스산업 등 新산업분야 기업 실태조사 수행, ②정책지표(수출, 고용, 기
업 경영성과 등) 지수 개발 및 예측모형 연구
Ÿ 오픈데이터 플랫폼 기반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신산업 분야 연구 및 통계

생산 범위 확대
Ÿ 산업별 현상을 사전 예측·예방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계학습 

기술 도입방안 연구
－ (추진체계) 진흥원,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산업 정책통계 생산 고도화를 위한 구성안 마련
Ÿ 통계청, 산업부, 미래부 등 관련산업 통계와의 연계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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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공지능‧5G 네트워크 보건의료 적용 활성화 세부분과

⧠ 현황 및 문제점
○ COVID-19발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비대면서비스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산업특성(민감정보, 임상 등)을 고려한 관련 기
술,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 마련 시급

○ 데이터3법 개정 및 건강정보의 보호 및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도입 등에 따른 
의료정보의 수집, 통합, 분석 등과 관련된 제품·서비스 시장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사업 발굴 필요

Ÿ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0.),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10.)

○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상적 유효성‧유
용성‧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
－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시범사업 

종료 이후 데이터에 대한 DB구축이 이뤄지지 못함.
○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처별, 단계별 분절되어 있어 각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
－ ‘제도혁신 → 기술개발 → 생태계ㆍ기반 구축’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헬스케

어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한 대규모 범부처 실증사업 부재
○ 병원의 부족한 의료인력, 환자안전 확보, 진료 질제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

로 스마트병원이 주목 받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크게 성장*
* ’17년 17조 원 → ’25년 59조 원 규모 확대 전망(Allied Market Research,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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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헬스케어 AI, 5G 시장 전망

○ Frost & Sullivan에 의하면, AI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40%성장하여 ’21년 66
억 달러로 성장 전망하며, CBisights의 조사결과 AI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특히, 디지털헬스케어 AI APP에 집중)

○ IHS에 의하면, 의료분야 5G시장은 ’35년 1조 115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출처: 5G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동향 재인용(’19.12, nipa)

⧠ 추진과제
○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추진을 위한 PHR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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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방산업 육성
－ 웨어러블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라이프로그 데이터* 수집 기기·

서비스 활성화 지원(후방산업 강화)
* 질병관리 데이터(생체인식 기기 등), 건강관리 데이터(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사용자 생성데이터(사용자가 직접 작성 등) 등
－ 건강정보를 통합·분석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 및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

스 활성화 추진(전방산업 강화)
－ EMR, EHR 데이터와 개인 PHR과의 연계를 통한 소비자 중심 의료정보 활

용 실증사업* 운영
* 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My Healthway)를 활용한 공공기관(건보공단, 심

평원, 질병청), 정부사업(연구중심병원, 만성질환 모니터링사업, PHR, 마
이데이터 등)을 수행하는 기관(병원(병원, 의원, 기업 등)의 환자진료 정보 
통합 시범사업 등

○ 의료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도서벽지 등) 건강향상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 장애인, 고령자, 도서벽지 등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계층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Ÿ (장애인)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및 재활 지원을 위한 디지

털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Ÿ (고령인구) 노인들이 가정에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D.N.A. 

혁신기술 융합 홈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Ÿ (도서벽지) 5G활용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 만성질환 자가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한 장애인, 고령인구,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향상

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D.N.A.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제품 개발 및 실

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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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등)를 활용하여 D.N.A.융합 혁신서비스
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기술적 안정성 검증 지원

－ 스마트시티, 규제특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기술을 적용한 실증 서비
스모델* 발굴 및 타지역 확산을 위한 대규모 실증운영 
* 부산에코델타시티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 창업→기술개발→의료임상

→테스트베드→마케닝→해외수출 등 전 과정 지원 
○ 근거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내외 실증사업 운영

－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건강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예측 서비스 실증
Ÿ 일반인, 만성질환자, 중증환자 등 서비스 대상과 실증사업 분야를 선정하

고, 병원‧IT‧S/W‧서비스 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 구성·운영
－ IoT, cloud, big data, mobile, AI 등과 접목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성공

사례창출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 5G 기반 스마트병원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 개발지원 운영

－ 스마트병원 서비스 실증, 실증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 및 확산방안을 제시하
는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운영(’25년까지 총 18개)

  3.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세부분과

가. 임상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국내 공공 임상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및 활용체계 부재

－ 공공자금으로 수행되는 국가 R&D사업에서 산출되는 개인 단위 임상연구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체계 부재
Ÿ 연구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는 연구결과로서 가치가 높고 다른 연

구자가 공유 및 활용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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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고서, 장비·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수집 및 활용 불가 
<용어 정의>

 1. 연구데이터
  - 연구과정에서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 연구성과의 

재현에 필수적인 객관적인 사실데이터. 최종산출물 외에 중간산출물 모두 포함
 2. 공공 연구데이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공공자금으로 수행되는 연구에서 산출되는 데이터
 3. 임상 연구데이터 
  - 의료기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행한 임상연구에서 산출

되는 데이터 
  - (예) 의약품(drug) 임상시험 데이터, 의료기기(device) 임상시험 데이터, 유전자 

연구데이터, 인체유래물 연구데이터, 조사관찰 연구데이터, 개인정보를 직간접적
으로 활용한 연구 데이터 

－ 전세계적으로 데이터기반혁신(data-driven innovation)을 위한 공공 연
구데이터 공개·활용 정책 확대 추세 
Ÿ (해외) OECD, 공공연구데이터 접근성 제고 지침(’07), G8, 오픈데이터

헌장(’13) 이후 세계 주요국은 공공 연구데이터 공유·개방 정책 추진

〈표 4-14〉 주요국의 연구데이터 정책 동향
구분 계획명

정책 유형
(상‧하향식)

주관기관 시행기간 특징

미국 공공엑세스 메모 행정명령
(하향식)

대통령 직속
OSTP 2013~ ∙연방정부 지원기관사업의 데이터

관리계획(DMP) 도입
영국 연구데이터 정책

공통원칙
권고지침
(상향식)

연국연구회(UK
RI)와 유관기관 2015~ ∙공공연구데이터의 접근 제한 최

소화 및 체계적 데이터 관리

EU
Horizon2020

오픈연구데이터 
시범사업

사업규정
(하향식)

유럽연합
연구혁신총국

2014
~2020

∙오픈연구데이터 시범사업(ORDP) 
 시행 및 데이터관리계획 도입
∙FAIR원칙 도입

프랑스
국가오픈사이어스
계획(공공정보와 
연구데이터에 대한 
오른 엑세스 계획)

행정제도
(하향식)

총리 직속
디지털담당 
정부차관

2014~
∙정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공공자금 50% 이상 투입 연구데
이터의 개방 권고

∙공익 관련 민간 데이터 개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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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연
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Ÿ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17.11),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18.1), 데

이터산업 활성화 전략(’18.6), 데이터·AI경제 활성화계획(’19.1)
○ (문제점) 임상 연구데이터는 새로운 의학지식 발견 및 산업적 가치 창출의 원

천이나 연구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 불가
－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데이터의 빅데이터化를 위해「연구데이터 공유·활

용 전략」(’18.1월) 수립하고 핵심 추진과제*를 추진 중이나, 사업 범위에 임
상 연구데이터는 미포함
* (핵심 추진과제) ①(분야별)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공유 커뮤니티 

형성 촉진, ②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운영, ③데이터 및 컴퓨팅 활용 R&D 
인재 성장 지원, ④연구데이터 관리·공유·활용 관련 법제도 마련, ⑤연구
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 

〔그림 4-8〕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개념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 그동안 개인 단위 임상 연구데이터(Individual Participant Data, IPD)의 
활용은 수집목적 외 활용을 위한 임상시험자 본인의 동의 이슈 및 비식별화
처리의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제약이 있었음

－ 2020.8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으로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제약 해소
Ÿ 연구수행기관의 내부절차에 가명처리 후 임상시험자 본인의 추가 동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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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3자 제공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개인 단위 임상 연구

데이터 활용 필요

⧠ 추진과제
○ 공공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임상연구데이터 전문

센터」 구축 
－ 공공 임상 연구데이터* 수집 및 국가임상연구 DB 구축, 데이터 가명처리, 

표준화 및 활용지원 업무를 총괄 담당
○ 신약,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서 산출되는 개인 단위 임상 데이터

(IPD) 수집 및 「국가임상연구 DB」 구축 
－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건의료기술 R&D 과제는 연구자가 

임상 연구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명시 
Ÿ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연간 50만달러 이상 지원받는 R&D과제 대상

으로 DMP(데이터관리계획) 작성 및 연구데이터 제출을 의무화
－ 임상 연구데이터 제출 시 개인 단위 데이터는 가명 또는 익명처리하여 제출 

의무화
Ÿ 임상 연구데이터 중 유전체연구 데이터, 인체유래물 연구데이터는 가명/

익명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수집대상에서 제외
－ 연구자의 가명 또는 익명처리 지원을 위해 「임상데이터 가명처리 지침」 개발
－ 국가임상연구 DB는 감염병, 암 등 질환별로 등록하여 향후 다른 연구자의 

검색 및 2차 활용의 편의 제고 
Ÿ infectious disease register, cancer register 등 

○ 임상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및 연구편의 향상을 위해 CDM(Common Data 

Model)으로 변환하여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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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DM 표준용어 매핑사전 개발, 데이터 CDM 전환 등 
－ CDM 전환이 어려운 영상데이터, PGHD(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특수검사 데이터 등은 원본 데이터 그대로 축적 
○ 임상 연구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큐레이팅 

－ 임상데이터에 특화된 데이터 관리·분석 SW 개발 및 제공
－ 임상데이터 색인·검색, 분석도구 및 가상분석환경 등 활용지원 인프라 운영 

Ÿ 과기정통부가 구축 중인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과 연계
Ÿ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공공 연구데이터를 원스틉으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분야별 데이터 등록·관리, 검색 및 다운로드, 
연구데이터 분석환경 지원 기능 제공예정 (현재 시범사업 추진 中)

－ 임상데이터 활용교육 제공 등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대효과
○ 임상 연구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후학 연구자의 연구개발에 활용

Ÿ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새로운 아이디어 발견 등 

나.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는 ICT 기반과 빅데이터 활용 체계가 중요

한 역할을 담당. 하지만, 방역 당국이 아닌 코로나19 연관 데이터의 개방과 활
용체계는 오히려 미흡
－ (현황)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기관 통해 코로나19 임상데이

터 연구자에 제공 실시
Ÿ (질병관리청) ′20년 6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근거기반 방역대책을 마

련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5,500여 명의 임상역학정
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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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3월, 익명화된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실
제임상데이터를 코호트 데이터로 구축 후 데이터의 외부 반출 없이 근거
를 공유

〔그림 4-9〕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0)

○ (해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중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진행 상황
과 관련하여 병원 의료 행위 및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총 11개의 data set을 공공데이

터 포털(data.gov)에 오픈 포맷 형태(csv, rdf, json 등)로 개방, 공공데이
터 포털 외에도 알렌AI연구소, 마이크로소프트, MIT 등이 협력하여 대규모 
코로나19 연구 data set (CORD-19) 개방

－ (프랑스) 공공데이터 포털(data.goub.fr) 통해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24개 
data set과 민간부문에서 개발한 11개 data set을 공개. 공개된 자료는 지
자체, 기업, 시민들이 협업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기여 및 활용 가능

－ (이탈리아) 시빅해킹(Civic Hacking) 프로젝트 등 민간 부문에서 제공한 
data set을 주 정부 및 중앙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연계되어 개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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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이탈리아 코로나19 데이터베이스 사례

○ (문제점 1)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개방성이 외국에 비해 떨어지며, 데이터 접
근성 자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데이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해외 주요 질병관리 통제 기관의 데이터 공개 현

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하여 미국(93%), 대만(100%) 등지에서
는 오픈포맷으로 데이터 공개한 반면, 한국, 독일, 영국 등은 일부 자료만 
오픈포맷으로 공개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협업을 위해서도 개방적인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 시급

○ (문제점 2) 코로나-19 관련 우리나라 데이터 아이템이 정형화된 임상정보 위
주로 되어 있어 예측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감염병 데이터 거버넌스 조정 필요
－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감염병 바이러스 확산의 예측, 치명률 높은 

환자의 라이프스타일 분석 등 예방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각기 데이터의 
연계 분석과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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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및 코호트 데이터 수집과 대상자에 
대한 각종 사회환경, 건강검진 자료를 연계하여 오픈 데이터 포맷 및 데이
터 접근성을 높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오픈 데이터 플랫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개발, 활용을 위해 데이터 표준
을 제공 및 검색 저장,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 (데이터 포맷) csv, rdf 등 오픈 데이터 포맷과 CDM등의 표준화된 포맷이 
모두 제공함으로써 다수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

－ (서비스 제공 방침)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데이터 및 서비스를  중점으
로 제공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수용자 중심의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결합ㆍ연계) 감염병 대응 당국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의 
결합 또는 연계하여 연구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Ÿ 질병관리청 CRF를 통해 저장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상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
진정보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data set 개발

－ (가명처리)「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
인」 등을 참고하여 임상데이터 가명처리 지침 개발 및 운용

－ (개방형 분석 환경) 폐쇄환경을 지양하고 가상분석환경을 구축하여 분석도
구를 서비스하는 방식과 데이터만을 제공하여 주는 방식 모두가 가능한 분
석 환경 지향

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그동안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은 학술 또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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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계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음 
－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및 제공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

터를 필요로 하는 보건산업계에 소외
Ÿ (민간병원 EMR) 병원 IRB 심의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으나 통과 어려움
Ÿ (건보공단·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폐쇄망 분석센터 활용 등 물리적 제약 

－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영리 목적 연구개발 수행 보건산업체 대상으로 가명 
또는 익명처리한 데이터 제공이 허용

○ (문제점) 국내 보건산업계는 여전히 보건의료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 불가능

* 건강관리, 질병예측 및 질병치료 AI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데이터를 획득하려면 병원 IRB 등 데이터 제공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데이터 제공여부도 여전히 데이터보유기관 의지에 따라 결정 
－ 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생 스타트업은 데이터 확보를 위한 복잡하고 행정절

차에 대응할 전문인력 부족
－ 보건의료 데이터 자원의 활용이 어려워 국내 보건산업계의 새로운 혁신 제

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새로운 시장 창출 지연 

⧠ 추진과제
○ 보건의료 데이터 카탈로그 제작 및 제공 

－ 현재 개방 또는 개방 예정인 민간 및 공공 데이터셋 목록을 조사하여 「보건
의료 데이터 카탈로그」 제공  

－ 카탈로그에 데이터셋 목록과 함께 데이터셋 확보 방법·절차도 함께 소개하
여 실질적인 데이터셋 확보 지원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큐레이팅 
－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

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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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확보· 활용 ·그 외 규제 대응(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 등 데이터 활
용 전주기에 걸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특히 민간의료기관 데이터 신청, 다기관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기관 대응이 
어렵거나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부문은 맞춤 컨설팅 실시 

〈표 4-1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맞춤 컨설팅
부문 예상되는 애로사항 지원 서비스

민간 의료기관 
데이터 신청

- IRB 대응 어려움
- 공동연구 불가 

- IRB 대응 지원
- 의료기관과 협력연구 매칭

데이터 결합 
신청

- 복잡한 행정절차
- 데이터 제공기관별 

협의 필요
- 데이터 결합 실무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 Q&A 등 민원 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 
- 데이터 제공기관 협의 대행(특히 건보, 심평원 등 공공기관)

⧠ 기대효과
○ 보건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
○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기여 

라.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우리나라는 고품질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데이

터 간 연계가 어려워 데이터 기반 학술·정책 연구 및 의료혁신 지연
*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건보공단·심평원),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

청),암 등록 정보(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공공기관별 데이터 분산 보유
－ 2018년부터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연계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多기관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 및 공익적 학

술 및 정책연구를 대상으로 결합 데이터 제공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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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요

자료: https://hcdl.mohw.go.kr/BD/Portal/Enterprise/DefaultPage.bzr?tabID=1020

○ (문제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및 데이터
셋이 제한되어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한계 
－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총 4개 기관(건보공단, 심평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

청)이 참여하고 있고, 총 21개 데이터셋을 연계·제공 
－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연구계·산업계는 플랫폼에 공공·민간기

관 추가 연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연구가 
가능한 공공 인프라 확대 요구

〈표 4-16〉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카탈로그
참여기관 데이터셋명 데이터셋 한글명

건보공단

BFC 자격 및 보험료
G1E_OBJ 일반건강검진_대상자
G1EQ 일반건강검진_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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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 및 공공 목적의 연구 지원

－ 4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지속 운영 
및 고도화 
Ÿ 多기관 분산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활용 및 비식별처리 등 지원

－ 보건의료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3대 추진원칙’ 적용하여 공공 목적
의 연구과제 선정 및 결합 데이터 제공 

  

【 보건의료 빅데이터 3대 추진 원칙 】

①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
② 시민참여·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구조 구축 
③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결합·제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정책심의위원회, 연구평가소위원회 등)
Ÿ (구성) 공공 및 의료계·학계·시민사회 등이 참여 
Ÿ (기능)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공공성 심의 등 연구과제 선정, 결합데이터의 비식별화처리 심의 등 

CCX 자궁경부암
CLV 간암
CST 위암
CQ 암문진

심평원
TWJHC200 명세서 일반내역
TWJHC300 진료내역
TWJHC400 수진자 상병내역
TWJHC530 원외처방전상세내역

질병관리청

HN07_all - HN17_all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본 DB(2007-2017)
QUA_BIG_DATA 검역 DB
ST_ANAL_RPRT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DB
KOGES_BASE KoGES 기반 통합자료
PBHL_BIG_DATA 예방접종 DB

국립암센터 CANCER 암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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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구조 및 분석방식 표준화로 데이터 활용 강화
－ 플랫폼 참여 중인 4개 공공기관 間 분산연구 네트워크(Distributed 

Research Network, 이하 DRN) 구축 및 운영
－ 각 기관 원천테이블을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으

로 변환 구축
Ÿ (건강보험공단 6개 원천테이블 → 13개 공통데이터모델 테이블 변환 등

－ 공통데이터모델 변환 결과 품질 관리 등을 위한 기관 공통 DRN 운영 체계 
및 품질관리 계획 수립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기관 추가 확대 
－ 의료 및 건강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보유한 공공 또는 민관기관추가 연계

Ÿ 공공 행정기관 또는 공공·민간 의료기관 등 
－ 산·학·연 등 데이터 활용 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참여기관 선정 및 연계 추진

〈표 4-17〉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참여기관(안)
구분 기관명 데이터

공공

국립의료원, 국립대병원, 보험자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 EMR, 영상정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동차보험 진료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유통정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자료
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장애・유족연금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 수급권자 정보 등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학생건강검사 자료
적십자 혈액원 수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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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국제사회에서 통용가능한 보편적 데이터 구조 및 분석 방식을 지원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 활성화 등 근거 중심 정책결정 지원  
○ 데이터 기반 연구·정책개발 확산 및 AI·헬스케어 등과 결합을 통해 국민 건강

과 의료 질 향상 및 국가 신성장 산업 육성

제2절 포스트 코로나 R&D 혁신 분과

  1. R&D 혁신 제도‧정책 세부분과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의료기관‧중소기업의 자원 운용 한계 직면

－ (현황) 코로나 장기화로 격리시설·치료병상 포화, 의료인력 부족, 임상시험 
차질 등으로 의료기관 연구개발 차질
Ÿ 코로나19로 인해 계획 중인 임상시험 92%가 차질 예상(KHIDI, ’20.5)

－ GVC 붕괴 등 급속한 환경 변화는 수출급감 등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생
산활동 위축, 자금경영난 등 고비 직면
Ÿ 코로나19사태로 중소기업의 48.2%가 R&D투자 축소, 인력 면에서는 

41.6%가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3)

〈표 4-18〉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R&D 투자 계획 변화
(단위: %)

구분 크게 감소 다소 감소 변화 없음 다소 증가 크게 증가 합계

대·중견기업 3.4 31.0 63.8 1.8 0.0 100.0

자료: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R&D활동 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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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연구원 채용 계획 변화
(단위: %)

구분 크게 감소 다소 감소 변화 없음 다소 증가 크게 증가 합계

대·중견기업 10.3 25.9 62.1 1.7 0.0 100.0
중소기업 14.6 27.0 54.3 4.0 0.1 100.0

합계 14.4 26.9 54.6 3.9 0.1 100.0
자료: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R&D활동 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3

－ (문제점) 범부처 차원의 R&D 가이드라인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
었으나, 바이오헬스 분야 특성*을 반영한 지원은 미비
* 임상시험 지원, 의료기관에 특화된 지원 등

－ (주요국 현황) 주요국은 연구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표 4-20〉 주요국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보고서 및 지출보고서 제출연장, 인건비 예외 지출 허용, 출장비, 등

록비 취소 수수료 등 안내(NIH, ’20.3)
- 연구제안서 마감 기한 연장 및 연구비 집행 범위 확대 등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제공(NRF, ’20.4)

EU - Horizon2020 프로그램 내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위한 임상시험 중지 권고 및 연구비 보장 
지침 발표(EU·EMA·HMA, ’20.3)

영국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 연구자, 학생 등을 위한 연구 및 혁신 커뮤니티를 위한 지침 지
속 업데이트(UKRI, ’20.5)

일본 - 수수료·인건비 계상 조건 완화 및 종료된 연구 과제에 대한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에 
대한 지침 발표(AMED, ’20.5)

○ 정부 연구개발사업 추진 환경이 비대면 중심으로 재편
－ (현황) 정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일부에서 비대면 방식 도입 → 긍정적 인

식 확산 
Ÿ 비대면 선정평가 방식에 대해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평균 4.26

점/5점 만점) 의견(과기부, ’20.5)
－ (문제점)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비대면 지원시스

템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미흡한 상황
Ÿ 평가의 신뢰성 확보, 음성‧영상품질개선, 자료 규격 통일, 보안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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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주요 부처 비대면 평가 운영 현황
부처 주요 내용

과기부 - (한국연구재단) 기존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內 ‘비대면 심층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부 수행

산업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라인 메타순환평가’를 ’20년도 모든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도입하

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 메타순환평가 :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들 간 상호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주관기

관→전담기관→평가위원장→평가위원→주관기관)

중기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사업 대면평가를 비대면 온라인 평가로 전환
- 평가 후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해 평가위원에 대한 역평가를 실시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추후 운영에 반영

⧠ 추진과제
○ 의료기관・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정책 마련

－ (주요내용) 바이오헬스 R&D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규제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책 마련

－ (추진체계) ‘21년 상반기 중 발굴, 하반기 중 법제화 추진

〈표 4-22〉 의료기관‧중소기업 지원방안(例)
부문 예시

의료기관

- 의료기관 인프라 과제의 경우 기관부담금(민간부담금 외) 중 현금 부담 부분에 대한 현물 대
체 허용 

- 연구실 폐쇄, 피험자 격리조치 등 비임상시험ㆍ임상시험 등의 연구가 불가피한 경우 최대 6
개월 이내 연구기간 연장 허용 

- 신규 및 계속인력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간접비 비율 증액
 * 비영리 법인 간접비를 직접비의 17%  → 20% 계상 허용

중소기업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빠른 사업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과 인프라
를 지원하여 투자 공백 해소

 * 개념검증(PoC)∼비임상 단계 수준의 잠재성 있는 기술을 보유한 7년 이하 창업기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인증기업 대상으로 임상근거 창출(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제품개선, 국내외 시장진출 

마케팅, 전문인력 고용 등 패키지 지원
-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현금부담률, 간접비 등에 대한 조건부 감면 또는 면제 기준 마련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25%→20%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 40%→35%
 * 중소기업 간접비를 최대 직접비의 10%까지 계상 허용

○ 비상시에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비대면 평가시스템 외에, 컨설팅, 연구자 네트워킹  및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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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등을 포괄하는 비대면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체계) ’21년 TF 구성 및 시스템 구축 →’22년 시행

○ (기대효과) 감염병이 상시화되는 시대의 의료기관·중소기업의 회복탄력성 및 
정부 연구지원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의료기관·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연구 및 자원운

용이 가능토록 회복탄력성 확보 
Ÿ 코로나19 확진자의 0.5%가 중환자일 때, 중환자실 7,250병상, 일반병상

은 31,250병상 필요 :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4,673개가 부족, 일반 병실
은 8,425개 부족(서울대, 6.22)

Ÿ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완료의 경우, 전년 대비 97% 감소(식약처, 6월)
Ÿ 기업 애로사항 : 수출’(29.2%), ‘자금난’(27.3%), ‘내수판매’(24.0%), ‘조

달･생산’(8.8%), ‘고용유지’(8.8%) 순 (대한상공회의소, ’20.6)
－ 국가 위기경보 단계에서도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2.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R&D 세부분과

가. 신약 R&D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신약) 효과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대두

－ (현황) 전통적인 신약개발 단계를 지나 환자 개인의 유전체 정보 등을 이용
한 맞춤형 신약개발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자원이 소모되
고 있음

－ (문제점) 신약개발에 14~16년이 걸리고 2-3조원의 개발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투자대비 신약개발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주요국 현황) 미국은 AI 기술을 보유한 출연연과 국립보건원(NIH)을 중심
으로 제약사,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신약개발(맞춤 항암제) A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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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프로젝트’ 추진(2017.01~) 중이며, 유럽연합은 ‘MELLODDY** 
컨소시엄’ 프로젝트(3년간 약 2500억원 지원) 진행 중
* ‘Accelerating Therapeutics for Opportunities in Medicine’
** Machine Learning Ledger Orchestration for Drug Discovery

⧠ 추진과제
○ AI를 이용한 신약개발연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제약기업간의 공동 
연구 지원 및 플랫폼 구축연구 지원*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연구 사업의 확대 지원 등

－ (추진체계) 2021년 상반기 기획연구 추진을 통해 연관된 부처 간 공동지원
체계* 마련
* 범부처 형태의 추진체계를 통한 연구영역 전반에 대한 지원 등

○ (정책효과) 신약개발을 위한 AI솔루션 시장의 규모 증가, AI 투자 및 연구, 스
타트업과 빅파마의 협업 증가로 신약개발 효율성 향상
－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물질 발견 및 약물재창출 최소 1.5배 시간 단축과 

희귀질환에 대한 신약물질 승인 가속화
－ 인공지능 기술활용 데이터 분석은 기존 방식의 조사량 대비 5천배 이상 임

상 데이터 분석 가능, 논문 및 데이터 분석 인력의 최소화로 비용 및 시간을 
절감
Ÿ 1개 신약개발에 드는 시간이 평균 10년에서 3년으로, 비용은 1조 2,000

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각각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Ÿ 후보물질발굴에서 임상까지는 통상 4.5년이 소요되나, AI를 활용해 그 

기간을 무려 12개월로 대폭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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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인공지능(AI)의 신약 개발 효과

자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9/2019121902700.html

나. 의료기기 R&D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기) 국산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R&D 지원 강화

－ (현황) 국내 의료기기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 수입 점유율은 60% 
수준 유지하며 국내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국산의료기기 사
용 비율이 낮음
Ÿ 국산의료기기는 중저가 제품 위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가·대형의료장

비 및 고부가가치 치료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Ÿ 국내 의료기기 주요 수입품목 : 관상동맥용스텐트(2위), MRI(3위), 인공

신장기용혈액여과기(4위), CT(5위), 인공무릎관절(7위), 자동화시스템로
봇수술기(30위)

Ÿ 국산의료기기 점유율(‘14) : 상급종합병원(8.2%) < 종합병원(19.9%) < 
병·의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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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국내 의료진은 외산제품의 사용에 익숙하며, 제품의 성능·신뢰도 
부족으로 국산제품 사용을 기피
Ÿ 기피요인(‘17) : 정확성 및 신뢰성(44%) > 제품 성능(20%) > 사용편의성

(8%) 등

⧠추진과제
○ 의료현장 수요 반영 의료기기 개발 R&D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국산 의료기기의 개발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원천기술 확보 및 경쟁력 향상,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Ÿ ① 의료현장의 필요장비 개발을 통한 사용 활성화, ②수입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 ③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도 향상

－ (추진체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 혁신
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지원 등의 의료기기 분야 R&D 추진 및 기획연구
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등
Ÿ (’20)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R&D 

추진을 통한 의료현장 필요장비 개발 및 신뢰도 향상, (’21) 의료현장 수
요를 반영한 국산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연구 등

Ÿ 사업 일몰(’22년)에 따른 의료기관 인프라를 의료기기 임상·비임상 통합 
지원 체계 고도화 모델 신규사업 기획 연구(’21년 기획)

○ (사회・경제적 효과) 지속적 성장이 예기되는 의료기기 시장 및 의료기기 산업
에 대응하여 투자 대비 생산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 전략으로 자리매김
－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안전확보 등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융복합 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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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약’을 통한 코로나 블루 등 우울증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약) 코로나 관련 국민의 정신적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대책 필요

－ (현황)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우울증
(코로나블루)’현상이 점차 확산
Ÿ ’20 코로나우울 실태조사(’20. 9월) / 10명중 7명 ‘코로나우울증 경험’
Ÿ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20. 3월, 5월) / 두려움·불안 감소, 

우울증 증가
－ (문제점)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면패턴, 활동량 

감소, 음주빈도·음주량의 증가, 수면장애 및 심리정신적 스트레스 지속 등
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추진과제
○ 전자약(의료기기 분야) 개발 R&D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우울증 질환대상 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탐색적 연구지원, 요소
기술의 개발 및 성능향상 지원을 통한 전자약의 치료효능 연구개발 중점 지
원
Ÿ ① 핵심요소기술 설계 및 기본성능 검증연구, ② 핵심요소기술의 실용화 

및 성능향상, ③ 전자약 시장 확대를 위한 제품 실용화, ④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전자약 개발 등

－ (추진체계) 기획연구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및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
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의료기기 분야 R&D 추진
Ÿ (’20) 전자약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21)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신규사업 등을 통한 전자약 R&D 지
원 추진

○ (사회・경제적 효과) 전자약 개발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기술력 증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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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기기산업 확대 기여
－ 우울증 질환자의 치료효과 제고 
－ 개인 맞춤형 질병의 예방 및 치료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경제적 부담의 감

소

라. 재생의료 R&D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재생의료) 첨단재생의료는 합성의약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영역이

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융합기술로 4차 산업 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
심 분야로 인식 
－ (현황) 맞춤의학 및 정밀의료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생의료치

료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별 재생의료기술 투자 확대 및 산업인프라 구축
－ (문제점) 국내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성과를 보유하였으나 성체

줄기세포(MSC) 위주의 개발 및 투자로 인해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 부족 
Ÿ 해외시장 진입장벽이 높고, 대량생산이 어려운 주문제작(Made-to 

-Order) 제조 방식의 자가(Auto)세포 중심의 단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국가 R&D 집중 지원 

  * 국내 출시된 16종의 제품 중 대부분 단순배양 MSC 위주 개발
Ÿ 국내 코로나 치료를 위한 임상 현황은 총 43건 중 재생의료  관련 임상은 

줄기세포치료제 6건으로 집계(제품 4건) 
     * 줄기세포치료제 4개 : 강스템바이오텍(퓨어스템-알에이주), SCM생명과

학(SCM-AGH), 안트로젠(ALLO-ASC-CD), 파미셀(Cellgram-AKI)
－ (주요국현황) 미국, 유럽 등 CAR-T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치

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제품화 증대
Ÿ 미국 FDA 승인 재생의료 제품 현황 (유전자변형세포치료제(CAR-T) 2

건, 유전자 치료제 3건, 조직공학치료제 2건, 세포치료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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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세포유전자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인공장기·이종장기 분야 등 높은 유효성

이 예측되는 혁신기술의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대 
－ (주요내용)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질병모델링, 약물스크리닝 등 활용을 통한 

코로나치료제 개발 촉진
Ÿ hPSC 유래 폐오가노이드를 사용하여 COVID-19 치료제 약물스크리닝 

및 질병 모델링에 활용 (미국)24)

－ (추진체계)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내 세부과제로 지원 (‘21~, 복지
부/과기부)

○ (정책효과)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기회 제공 및 재생의료 시장 발전 촉진
－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 제공 및 의료비 부담 감소에 기여
－ 관련 분야 원천 기술부터 치료기술·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적 R&D 지원을 

통하여 재생의료 분야 산업 발전 촉진

〔그림 4-13〕 재생의료시장 규모(2017~2028년)

24) bioRxiv. Preprint. 2020 May 5. doi: 10.1101/2020.05.05.07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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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상 임상시험(Virtual Clinical Trial) 수행 플랫폼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비대면 임상시험) 감염병(COVID-19 등)의 장기화로 기존의 대면방식 임상

시험 한계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접목한 가상임상시험(Virtual Clinical Trial)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황) 감염병의 장기화로 임상시험을 위한 피험자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감소 추세
－ (문제점) 현재 임상시험 체계에서의 대상자의 안전, 복지 및 권리보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임상시험 수행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의료
기기 등 개발에 한계로 작용 
Ÿ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의 경우 전년대비 임상시험계획승인은 증가하였으

나, 임상시험 완료가 전년 대비 97% 감소(20.06 기준)
Ÿ 코로나 관련 임상시험 2,042건 중 199건 약10% 가 환자모집 중단97건, 임

상시험 철회 14건, 정지 10건, 조기종료 3건 등 (ClinicalTrials.gov, ‘20.4)
－ (주요국현황) 미국 등은 '가상 임상시험' 도입을 모색 중임

Ÿ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인터뷰, 자가 투약, 원격 모니터링 등 가상 환자 방
문 임상시험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FDA, ’20.4)

Ÿ 화이자, 사노피, 로슈 등 대형 제약사도 원격 임상시험 추진중임

⧠ 추진과제
○ 가상 임상시험 추진을 위한 수행 단계별 기반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추진

－ (주요내용) Virtual Clinical Trial 기반 기술 개발
Ÿ (기반기술) 비대면 심사 및 계약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실시간 연구자 가

이드를 위한 원격 피드백 시스템 구축, 대상자 모집 플랫폼, 임상시험대
상자의 건강기록을 실시간으로 대조/확인 가능한 플랫폼, 임상시험 의료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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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실증 연구) 관련 정책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정
－ (추진체계) 상반기 기획연구/하반기 법제화 추진 

Ÿ (’20) 전자약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21) 범부
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신규사업 등을 통한 전자약 R&D 지원 추진

○ (정책효과) 신약, 의료기기 등 임상시험 촉진
－ 정밀의료, 스마트 임상시험 설계 등으로 주요 성장 기회 제시
－ 임상시험 비용 절감 및 출시시간 절약을 통한 제약․의료기기 분야 산업 발전 촉진

〔그림 4-14〕 글로벌 CRO 시장(2018~2024)

  3. 감염병‧정신건강 R&D 세부분과

가. 감염병 R&D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R&D 추진전략 필요

－ (현황) 코로나-19, 다제내성 감염질환, 난치성 결핵 등 여러 감염질환 및 국
내 발병위험이 있는 에볼라 등 신종감염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R&D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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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임상지원 등 다수 R&D사업*이 추진 중이나 코로나-19 외 신
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R&D지원 미비
* 코로나-19 대응 사업 : 코로나19치료제ㆍ백신 임상지원(450억원), 감염

병 방역기술개발, 감염병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신
속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지원체계 구축,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 지원, 국산 코로나19 체외진단‧방역기기 실증지원

〈표 4-23〉 코로나19외 감염병 관련 R&D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①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 백신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백신수급 안정화
②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 감염병의 조기진단, 현장진단 등 진단기술 고도화를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진단지침 개발을 통한 치료효과 증진 지원
③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 감염병 치료제 개발 및 기반기술 확보 지원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① 방역장비 고도화 기술개발
  -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병원 내 필수장비의 국산화·고도화 R&D 지원
②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 감염병 체외진단에 활용되는 진단키트, 장비 및 소모품(검체채취키트)의 핵심

소재 국산화, 전반적 성능 고도화 및 실증을 위한 R&D 지원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R&D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방역활동 전주기과정과 연계
된 기술개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① (복지부) One Health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② (과기정통부) 미래감염병기술개발
③ (농식품부)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④ (환경부) 상하수도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⑤ (해수부) 수산분야 항생제 통합감시 및 내성균 연구  
⑥ (식약처)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 
⑦ (농진청) 농업환경 항생제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기술 개발 

⧠ 추진과제
○ 포스트 코로나-19 신ㆍ변종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R&D사업 추진

－ (주요내용) 신종플루,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인체 감염병 발생 시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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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시간 및 피해 규모(감염자, 감염동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기술 
R&D지원
Ÿ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신‧변종 감염병 발생 예측, 병리기전 연구 지원
Ÿ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R&D지원
Ÿ 고위험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진단 기술개발 지원
Ÿ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추진체계) 상반기 기획연구 및 R&D 예산 반영 추진
Ÿ 신‧변종 감염병 대응관련 국내외 연구현황 및 핵심기술 조사 필요

○ 신‧변종감염병 국제협력연구 R&D사업 추진
－ (주요내용) 신‧변종 감염병 국제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신‧변종 감염병 국제협력연구 R&D지원
Ÿ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거점센터) 구축
Ÿ 학술정보교류(현지파견 및 정보수집), 국제컨퍼런스 개최
Ÿ 신변종 감염병 국제공동연구 지원
Ÿ 해외국가와의 국제 공동 임상연구 지원 등

－ (추진체계) 상반기 기획연구 및 R&D 예산 반영 추진
Ÿ 국내외 신변종 감염병 연구현황 및 국제협력 연구수요 조사 필요

○ (사회경제적 효과) 방역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
적・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파급효과 발생 기대
－ 신속 진단, 예방 등 감염병 국가 방역위기 대응력 향상
－ 감염병 유행 및 만성화로 인한 노동 손실, 경제활동 위축, 사회 불안 등 사

회적 비용 경감 및 질병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 감염병 예방(백신, 진단), 치료 분야 시장 확보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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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건강 R&D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R&D 추진 필요

－ (현황) 장기추적관찰을 통해 코로나19 범유행 감염병이 주요 정신건강 문제
에 미친 영향을 분석, 예후 요인 규명, 효과적 개입을 통한 근거기반 연구 
및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및 혁신기술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중

－ (문제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국민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증가하고, 장
기간의 재난 상황 노출로 인해 국민의 정신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장기
화될 것으로 예상.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이슈 대응을 위한 R&D 확
충 필요

⧠ 추진과제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신건강기술개발 

－ 코로나 우울, 코로나 불안 등 코로나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및 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Ÿ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대응기술 개발, 비대면시대 정신질환자 

관리 및 시스템 개발 
－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코호트 구축 및 기반기술 구축 

Ÿ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패널조사, 일반인 및 지역사회기반 중증정신질환
자 장기 추적관찰 등 

○ 정신질환자 치료 친화적 기술개발 
－ 위험 감지와 즉시 보호 조치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자타해 위험, 범죄 

위험이 높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정신병원ㆍ
시설 조성 
Ÿ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방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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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 중증정신 질환자 자타해 위험 저감기술개발 
○ (정책효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R&D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에 적용가능한 정신건강 실용화 기술개발 및 국민의  높은 정신건
강 서비스 이용으로 사회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

다.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 비대면 돌봄기술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한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 돌봄 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

면 돌봄기술 개발 필요
－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치매환자는 중

증도가 높아지고, 정상이던 노인마저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치
매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Ÿ ’20년 65세 이사 중 치매 유병률은 10.3%, 83.2만명으로 추산되며 ’50년에

는 302만명(전체 노인의 15.9%)까지 증가 예측(전국치매역학조사, 2016)
－ (문제점) 치매 돌봄 프로그램 대부분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대면방식 위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운영 중단되면서 치매환자 돌봄공백기간 장기화-실
질적인 비대면 프로그램 부재, 돌봄 기술‧제품‧서비스의 실증 및 현장 전달
체계 미흡
Ÿ 실제 노인 및 치매환자들을 위한 각종 돌봄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면 형태

로 운영되고 있고, 1:1 방문서비스의 경우에도 감염 우려로 인해 돌봄인
력(요양보호사, 돌봄 보호사 등)의 방문을 기피

Ÿ 현 지원되고 있는 돌봄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 및 치매환자 대상 인지능력 
강화 및 예방‧치료 관련 과학적 근거 부족, 치매환자 증상관리 및 일상생
활·돌봄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현장 전달체계 미흡

Ÿ 경도 치매 환자의 독립적 생활 기간과 사회 참여를 배가시키고, 중증 치
매환자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인 
돌봄기술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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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 비대면 돌봄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

－ (주요내용)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 비대면 돌봄기술 개발, 활용‧확산체
계 마련
Ÿ e-러닝, U-러닝을 접목, 빅데이터(환자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기반 환

자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인지/ADL 훈련 기술개발
Ÿ 웹,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및 치매 친화적 UX/UI를 적용한 맞춤

형, 반응형 통합 인지‧일상생활 훈련 시스템 검증 및 보급
Ÿ 치매환자 행동패턴 정보 기반 지능형 배회·실종 감지기술 개발
Ÿ 치매환자 생활지원‧안전향상 기술개발(경도인지장애, 초기치매환자의 자

립생활 지원, 안전향상과 관련 기술)
Ÿ 중등도‧중증 치매환자 맞춤형 실내여가활동, 인지훈련, 운동 등 돌봄 프로

그램 개발
－ (추진체계) 문제해결 중심 치매 돌봄기술개발 신규사업 기획 및 예산반영 

추진(’21년 상반기,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치매정책과)
Ÿ (추진주체별 역할) 

〈표 4-24〉 치매 돌봄기술개발 신규사업의 추진주체별
추진주체 역할분담(안)

보건의료기술개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치매 돌봄기술개발 신규사업 기획 및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22년 예산요구 및 
심의 대응 등

치매정책과 -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병원을 통한 실증 및 활용‧확산체계 수립 등

Ÿ (추진 현황) ‘문제해결중심 치매 돌볼기술, 비약물치료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 용역과제 발주 및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실시 예정(’11
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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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주요 내용) 치매 돌봄‧비약물치료기술 분야 국내외 동향분석 및 성과
분석, 사업추진 계획 및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 (정책효과) 치매정책(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치매 돌봄분야 연
구지원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확산을 통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보호자‧치매돌봄인력의 돌봄부담 경감, 치매환자 증가속도 감소
－ 치매 돌봄 제품·서비스의 현장 전달체계 개선, 노동집약적 돌봄 환경 개선
－ 치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4. 첨단의료기술 R&D 세부분과

가.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 중환자 데이터로 현재 MIMIC-Ⅲ*가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AI를 활용한 중환

자 위기 예측 등 관련 연구 활발히 진행  
* Medical Information Mart for Intensive Care : 미국 NIH의 후원을 

받아 학계, 산업계, 의료계가 협력하여 구축한 중환자실 데이터셋 
－ 미국 LA 아동병원은 소아 중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체 사망사례의 5%

에서 위기 발생을 감지하는 특정 패턴* 발견  
* 93%의 정확도로 소아 중환자실 사망 예측  

－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은 일반 중환자 데이터 분석하여,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위험성을 예측하는 지표* 개발 
 * TREW Score(Targeted Real-time Early Warning Score) 

○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 의사표현이 어렵고 의료데
이터 생산이 많아, 데이터 기반 진단·치료 중요 

* 중환자 : 생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스스로의 보상능력이 제한된 장기부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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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장기부전 발생위험이 있는 환자로, 중환자관리팀에 의해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연간 약 30만명이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며 그 중 70세 이상이 46%를 차지, 
고령화 사회에서 중환자실 이용은 매우 증가 예상

* ’18년 중환자 이용 전체 환자 수 : 303,256명 (이 중 70세 이상 : 139,559
명) (중환자 이용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 중환자실은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의료진 확보가 어렵고, 이는 중환자실 사망
률에 부정적 영향*

*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경우, 간호인력이 충분할수록, 상급 병원일수록, 
사망률이 낮으며, 국내 중환자실 사망률 14.2%로 선진국 9.8%에 비해 높
음 (2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 추진과제
○ 다기관 참여의 한국형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K-MIMIC)을 구축하고, 이를 활

용한 AI 기반 중환자 CDSS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 (한국형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K-MIMIC) 구축) 다기관이 참여하여 중환자 

기본 모니터링 및 심장·호흡기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인 중환자 특화 데
이터셋(K-MIMIC) 구축 및 플랫폼* 개발
* 다기관을 통해 확보된 중환자 데이터를 수집·저장·공유·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 (AI 기반 중환자 CDSS 개발 및 실증연구) 중환자의 예후 예측·중증도 평
가·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등 AI 기반의 임상의사 결정 
지원시스템(CDSS)* 개발 및 임상 활용 검증·실증연구
* 임상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 환자 진

료에 있어 진단·치료·처방 등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는 의료정보 기술시스템
○ (사회·경제적 효과) 한국형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K-MIMIC) 구축을 통해 중

환자 특화 데이터셋의 세계적 표준을 제시하고, AI 기반의 CDSS로 중환자 진
료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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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 전문 AI 분석 솔루션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 암은 사망원인 1위*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지원이 필요하고, 암 환자의 치료 

방침 결정 및 예후 예측 등에 병리학적 진단이 중요
* 한국인 사망원인 : 1위 암 질환(26.5%), 2위 심장질환(10.7%) (’18년 기준)
** 병리학(pathology) : 병을 일으킨 장기·조직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으

로, 세포병리, 분자병리, 면역병리 등으로 세분화
○ 암 진료에 필수적인 세포·분자·면역병리 등의 발전으로 암 병리진단 수요가 증

가하였으나, 병리전문의는 부족한 실정* 
* 병리과 전공의 모집 충원률 : 26.5%(’18) → 10.8%(’19) 

○ 의료데이터와 AI의 적용이 가능한 의료분야 중에서도 병리분야는 기대효과가 
크며*, 기술혁신의 성공 모델 창출 가능

* 미국 대통령 기술자문기구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의사의 오류를 낮출 수 
있는 분야로 의료영상과 병리 추천(’16) 

○ 디지털 병리 및 병리 관련 AI는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분야로,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도 확대 추세*

* 글로벌 디지털 병리기술 시장 규모 : 3.8억 달러(’16) → 7억 달러(’21) 
(’17, Frost & Sullivan)

－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병리 사업* 추진하여, 병리 영상 AI 연구개
발 및 이미지 센터 사업에 6,500만 달러 투자 
* 국가 병리프로그램 디지털 최우선 : 병리 혁신을 통한 임상 변화(’14)

－ 미국은 MSKCC*는 PaigeAI社를 설립하고 MSKCC에서 생산하는 병리 자
료를 대량으로 사용하여, 암 진단에 특화된 플랫폼 개발 및 AI 솔루션 개발 
* 메모리얼 슬론캐터링 암 센터(Memorial-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 노바티스의 PathAI는 폐암·유방암 병리를 AI가 분석·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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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병리 데이터 디지털 큐레이션 및 AI 개발용 병리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암 전

문 지능형 병리 AI 개발·임상 검증 지원
－ (병리 데이터 디지털 큐레이션* 기반 구축) 병리 슬라이드 이미지화 및 병리

학적 분석이 주석 처리된 데이터(Annotated Data) 확보, 병리 데이터 표
준화 처리  
* 디지털 정보를 주제별·연관성 등에 따라 분류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일

련의 작업
－ (AI 개발용 병리 데이터 플랫폼 개발) 암 전문 병리 AI의 학습용 병리 데이

터를 암 종류별로 공동 구축하고 연계·통합하는 플랫폼 개발
* 암 종별 대용량 병리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는 기술 개발

－ (암 전문 병리 AI의 지능형 병리 SW 개발 및 임상 검증·활용 평가) 암 전문 
병리 AI 기술을 적용하여 암 진단·예후 예측·치료방향 결정 지원 등 설명가
능한 AI 기반 병리 SW 개발 및 임상 검증·활용 평가 

○ (사회·경제적 효과) 디지털 병리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암 병리 
전문 AI를 활용함으로써 암 진료의 정확도 향상 기대 

* 미국의 MD앤더슨암센터, 메사추세츠종합병원 등은 디지털 병리 솔루션
을 도입하여 병리과 생산성 약 10∼25% 향상

다. AI 기반 감염병 예후·예측 시스템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 감염병*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견하고 유행 초기에 적절한 통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중요
* 감염병이란 사람 간 전파만이 아니라 공기나 흙 등의 사람 이외의 전파에

서 미생물이 옮아와서 일으키는 병까지 포함



제4장 코로나19 이후 정책과제 도출을: 바이오헬스 분과 243

○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장기화로 의료진 과부화 문제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보건의료 시스템 한계 직면
－ 신종 감염병인 경우 감염자들의 임상적 행태는 물론, 의료진들의 치료방법

을 예측하는 일 또한 매우 까다로워 많은 시간과 비용 발생
○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 D.N.A(Data, Network,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감염병 대응 기술에 주목
－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 분류 진단 및 치료 할 수 있도록 실

시간 감염병 의료정보 연계 등 AI 기술이 융합된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필요

⧠ 추진과제
○ (감염병 예측·확산방지)　AI를 활용해 환자를 실시간 감시 모니터링하고 확진

자 발생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 19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 AI를 활용한 감염병 사전 예측 및 경보, 접촉자 추적 모니터링, 자가격리 관

리 지원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후 예측
○ (감염병 진단·치료)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의료데이터와 AI를 활용하

여 감염병 확진 환자의 진단·치료 예후 예측 모델 개발 및 임상 실증 연구 지원 
－ AI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환자의 예후 예측(질환의 경과, 사망예측, 퇴원 후 

재발 예측 등
－ AI를 활용하여「발병→경과정도→치료→완치」의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예측함으로써 예방ㆍ치료에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 지원
－ 나이, 기저 질환 유무, 증상, 경과, CT 영상 등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

하여 진단 지원 및 예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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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감염병 단계별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분야

○ (사회·경제적 효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체계는 코로나 진단 및 치
료에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유행 예측을 보다 빨리 가능하게 
하여, 감염병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

제3절 보건산업 생태계 활성화 분과

  1. 창업생태계 마련 세부분과

가. 팬데믹 대응 제품 중심의 창업 생태계 인프라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최근 20년간 신종바이러스만 약 30여종 출현하고 있으며 향후 신·변종, 

희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진단, 치료, 예방(백신) 등 전 단계의 제품개발이 활발
○ (문제점) 감염병의 특성상 지속적인 R&D 투자확대에도 경제적 성과 창출이 

어려워* 시설·임상투자 등 민간 참여가 여전히 부진
* 백신개발 → 환자감소 → 시장축소 / 변종발생 → 기존치료제 수명·효능저

하→수익감소
○ (필요성)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을 지원하여 병원 내 임상전문가와 검

체, 임상장비 등 기 구축된 인프라 간 연계를 통해 국내 분산된 감염병 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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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대한 집중 필요

⧠ 추진과제

○ 팬데믹 대응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 
－ 신·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역량이 우수

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운영 
－ 병원의 인프라(검체, 임상장비)를 기업에 개방하고 산-병 공동연구를 촉진함

으로써 인공지능, 디지털, 언택트 창업기업 및 제품의 조기 시장 진출 지원 
－ 인공지능, 디지털, 언택트 분야의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실험실을 구축하

고, 병원 내 감염병 전문가(임상의사)와 외부 창업기업이 매칭된 연구과제 
운영 지원
* (분야) 치료제, 진단기기, 백신, 보호장구, 소독 및 방역 등 감염병 신속대

응을 위한 핵심 제품

나.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단계별 R&D 지원을 통한 상용화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바이오헬스산업은 시장규모ㆍ성장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신산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융ㆍ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 기술·자본집약 산업으로 연구개발에 장기간·고비용 소요되고, 타 분야 대

비 긴 투자회수기간 
○ (문제점) ‘19년 20조원 돌파 등 정부 R&D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바이

오헬스에 대한 정부투자 비중은 과소
－ 정부 R&D 투자 규모대비 바이오헬스에 대한 정부투자 비중은 과소하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위한 민간기업의 자금력(투자)은 부족
○ (필요성) 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

업화 멘토링, 인프라 등 연계·지원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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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바이오헬스 분야 우수기술의 단계별 R&D 지원을 통한 초기 창업기술의 상용
화 촉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K-BIO 방역 등 관련 기술에 대하

여 민간 투자 및 인프라 연계를 통한 초기 창업기업 보유 기술의 빠른 상용
화 지원 

－ 예방·진단·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검증(PoC)과 (비)임상진입 
준비 과정에 있는 초기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에서 사업화 진입까
지’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 맞춤형 R&D 지원
* 「보건의료표준기술분류체계」에서 진단법, 치료법 개발에 해당되는 기술로 

‘제품설계/후보물질발굴/비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기술
<주요 기능>

  (기술·발굴 투자) 전문 VC가 잠재성 있는 초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일정기간 후 직접 투자 

 (官-民 투자 연계) 정부 R&D 예산을 통해 Scale-up을 지원하고,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심사 관점의 평가를 거쳐 정부·민간이 사업화 진입 자금을 
지원 

     (인프라 연계)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 수요에 부합하는 시험장비·시설 등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내 주요 인프라와 연계

다. 바이오헬스 특화 창업플랫폼 운영을 통한 전주기적 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코로나 19 팬데믹은 진단․진단․치료․병원 중심의 전통 의료산업에서 ICT

기반 기술이 융합된 질병․예방․소비자 중심의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으로 패러다
임 변화 속도를 가속화 중

○ (문제점) 바이오헬스산업에 특화된 창업지원체계 부족으로 ‘사업화 전문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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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임상 현장과의 괴리‘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사업화를 막는 허들 존재
○ (필요성)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디

지털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중심의 기술비즈니스를 위한 전주기적인 
전문지원체계 강화 필요

⧠ 추진과제

○ 바이오헬스분야 언택트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관리 체계화 
－ 기술스카우터 등을 활용한 바이오헬스분야 언택트 유망기업 발굴 활성화 

및 PM*제도 도입을 통한 유망기업 맞춤형 관리지원 
* PM(Project Management): 1:1 맞춤형 관리지원 매니저

－ 코로나 19 치료제‧ 백신개발을 위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지원센터 운영 및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분과별* 전문 PM 배정을 
통한 속도감 있는 심층상담 지원 
* 관계부처 합동: 복지부, 과기부, 식약처,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진흥원
* 분과: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ㆍ기기분과(총 3개 분과)

－ 바이오헬스분야 언택트 유망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특허, 임상, 
인허가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 상담* 지원  

○ 코로나 19 대비 언택트 유망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유망 창업기업의 지식재산부터 사업화로 이어지는 One-stop 전주기적 서

비스* 지원 
－ 지원 기업 대상 전문가 pool 구성을 통한 초기단계부터의 집중 컨설팅 지원

* 전주기적 서비스: 특허, 시제품 제작, 제품 및 인허가 컨설팅, 기술가치평
가, 투자 IR

○ 바이오헬스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활성화 
－ 국내에서 규제 등으로 사업화 지연이 예상되는 융합 기술 기반 유망 기업들

의 조기 해외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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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현지 인허가 가이드라인 컨설팅, 해외 기술이전 
지원 등

라. 공정한 바이오 기술평가 기반 온ㆍ오프라인 기술거래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바이오헬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기술)가치평가로 인해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저해
－ 바이오헬스 분야의 투자 유치시, 시장의 특수성 및 기업(기술)가치평가의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평가절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Ÿ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기업(기술)가치평가 정보

부재(25.8%)’, ‘기업(기술)가치평가 절하(17.2%)’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으로 조사됨

○ (문제점) 또한 국내에서는, 기술거래의 주요 유형인 기술이전 및 M&A의 경우, 
글로벌 수준 대비 미흡한 실정
－ 국내에서는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거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

나, 글로벌 수준 대비 기술거래 건수는 적은 편이고, 대부분 소규모 중심
○ (필요성) 바이오헬스분야 유망 기술들의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기술거래 활성

화를 위하여 공정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활성화 강화 
필요 

⧠ 추진과제

○ 온라인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바이오 아고라’ 기반의 바이오헬스 특화 온오프
라인 ‘기술거래소’ 구축(‘21~, 복지부)
－ (추진방안)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진흥원내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01~)를 기술거래소*로 확대 개편 
* 공정한 기술평가 기반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M&A, 투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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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 바이오헬스 산업 기술사업화 활성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 모형 고도화 및 기술력 평가등급 시스템, 온라인 

기술평가 시스템 등 기술평가 통합 시스템 구축
Ÿ (현재)기술가치 평가 모델 → (향후) 온라인 기반 통합 기술평가 시스템

－ (기술거래) 바이오헬스분야 공급자(연구자, 창업기업), 수요자(중견기업, 투
자자 등)의 상시 온라인 소통을 위한 ‘바이오 아고라’ 기반 기술거래소 구축 
및 활성화 
Ÿ 오프라인 기술거래시장 ‘바이오코리아’ 행사 확대와 함께 상시 기술거래

가 가능한 온라인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바이오아고라’ 운영
－ (컨설팅) 기술거래 전문인력 전담 지원 및 전문가 연계

Ÿ 기술⋅기업관리, IR컨설팅, 기술거래 및 투자연계 법률서비스
－ (투자) 기술평가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펀드 및 신규 펀드(메가펀드) 투자

* 주목적 투자: 「(가칭)바이오 기술거래소에서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된 기술
을 가진 기업」으로 지정 

<메가펀드 개요>
  (추진배경) 매출 규모가 작은 국내 기업이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후기

임상을 감당하기 곤란하여, 신약개발 완주보다 기술수출에 의존
  (추진방향) 후기임상에 집중 투자하는 ‘메가펀드’(총 1조원 규모) 조성하여, 

3상 이상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프로젝트 기반)에 대해 다수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마. 융합의 場: 바이오 센트럴 랩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보건산업에 특화된 창업지원으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개소(’18.3

월)하였으나,  바이오 연구를 위한 실험기기 및 공용·개인 실험실 부재와 글로
벌제약사, 투자자 및 사업화 전문기관의 협업 공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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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동향) 국외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를 위해 대학
-기업-병원 등 지역 기반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순환 생태계가 정
착화되어 있고, 클러스터를 견인하고 있는 혁신주체로서 랩센트럴이 수행 중

Ÿ 대학(MIT, 하버드대 등),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기업(300여개), 연구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병원(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종합병원 등) 등 유기
적 연계 협력 중

Ÿ 입주기간은 총 3년(2년+1년)으로 입주 초기에는 공용 실험벤치(월 
4,000$)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시 개인 실험실(월 $14,000)로 변
경하여 사용

○ (필요성) 바이오헬스분야 기업체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화 
멘토링, 인프라, 투자 등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및 협업을 위한 융한 공간 필요

⧠ 추진과제
○ 연구자, 개발자, 창업, 유관 기업들의 융합 공간 조성을 위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21~, 복지부)
－ 창업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실험실, 공용기기 등 인프라 지원 
－ 연구자-개발자-유관기관들이 융합형 공간으로 자유롭게 실험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Ÿ 글로벌제약사, 혁신형제약기업, 투자기관 및 사업화기관 입주공간 조성

－ 연구중심병원, 개방형실험실 등 병원(임상)과 바이오클러스터(시설) 유기적 
협력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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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개념도

  2.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방안 세부분과

가. 제약바이오 전후방산업 지원센터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시장 재편 가속화로 국내외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 급증 예상
* 세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 비중 : (’08) 30% → (’24) 52% [생명공학정

책연구센터]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생산시설 증성 ’17년 32만리터→ ’18년 

50만리터(삼성 18만 리터 증설)→ ’22년 86만리터(셀트리온 36만 증설)
○ (문제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의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라 공급기업의 가격 

상승 요구로 인한 수익성 악화, 생산규모 확장 지연
Ÿ 바이오의약품 분야 원부자재 국산화율 17% 내외

○ (필요성) 바이오의약품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원부자재 국산화 등 세계적 수준
의 전후방 산업의 생태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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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의약품의 전후방 산업,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전후방 산업의 국산화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의약품 전후방산업지원센터 지정·지원, 이를 통해 원료의약품, 필
수의약품, 제조 공정, 원부자재 기술개발 지원
－ (지원센터) 의약품 개발을 위한 특허, R&D 기획, 인허가 전략, 기술개발 등

의 자문·컨설팅 지원, 센터의 실험·장비 등을 활용한 연구 지원, 개발 기술
의 라이선싱 아웃 등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  

－ (기술개발) 원료의약품 제조 공정 개발, 필수의약품 생산기술 개발, 바이오의
약품 생산공정 기술개발,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등 지원
* 생산용 배지, 배지 첨가물, 세포 동결 보존용 조성물 등

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혁신신약 개발 시 평균적으로 1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최종 시판되

는 비율(7.6%, IQVIA 2019)은 현저하게 낮음
* 2019년 기준 국내 상장 제약사 중 매출 상위 5개사의 평균 매출액 수준

○ (문제점) 혁신 신약개발의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기존 운용중인 펀드는 
바이오벤처 육성 중심의 펀드로 투자의 한계 존재

○ (필요성) 고위험, 고비용의 신약개발 특성상 지속적인 R&D 생산성의 하락에 
따른 투자요인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투자 유도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과제
○ 혁신신약 유망 후보물질 발굴 및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금 조성 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유망 파이프라인과 기존 시판제품에 대하여 자산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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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자금운용
Ÿ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기업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 후 자금운용 방식으로 사업 실패 시 모회사가 차입금 상환의 부담감
이 기존 투자방식대비 낮음

Ÿ (예시)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후보물질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통한 투자로기업에는 대규모 개발금액 확보와 
개발 실패 시의 기업 손실 완화효과 기대

－ 투자자-프로젝트 책임자 간의 정보교류 및 실적교류의 장 마련
Ÿ 프로젝트 사업설명회(연1회) 개최 시 투자자, 사업 책임자를 초청하여 상

호 정보교류의 장 마련 
Ÿ 지속적인 신뢰구축을 위하여 연 2회 실적교류회 개최로 차기 투자자, 프

로젝트 모색

다. 바이오헬스 선진시장 현지진출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

장의 6~7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시장 도전이 필수
○ (문제점) 글로벌 임상 3상 및 시판 허가 획득을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외국 CRO 등에 의존
○ (필요성) 미·유럽 등 선진시장 진입을 위해 현지 임상, 해외 연구소·기업과의 

활발한 기술교류 및 인허가 기관과의 소통 채널 필요성 증가

⧠ 추진과제
○ 바이오헬스 선진시장 현지 임상·인허가 지원 

－ 현지 글로벌 임상 전문가, 인허가 기관(FDA‧EMA) 출신 전문가 및 법률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 그룹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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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턴트가 참여기업과 목표를 공유하고 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멘토링 시
스템을 도입하여 1:1 밀착 지원 추진
Ÿ 美FDA가 있는 워싱턴州, 유럽 허가청이 있는 네덜란드에 컨설팅 지원팀 

파견
○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업 및 상호연계(C&D) 강화 지원 

－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기술수출을 위해서 미‧유럽 내 주요 학회, 컨퍼런스 
및 투자설명회 참가 및 제품 홍보 지원

○ 바이오헬스 개방혁신(Open Innovation) R&D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미국‧유럽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내, 한국 기업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

하고 공동연구, J/V 설립 등을 할 수 있도록 중개 지원

라. 첨단바이오의약품 공정인력 양성사업(NIBRT사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도모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을 위한‘첨단재생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9월)
○ (문제점) 유전자·세포치료제의 제조품질관리(CMC)를 위한 전문인력 및 GMP 

기준 적합 시설 부족
○ (필요성)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

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촉진 필요

⧠ 추진과제

○ 차세대 첨단바이오 의약품인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공정개발 인력양성 확대 
－ 복지부-산업부 공동으로 실습위주의‘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중

이나, 대량생산 공정 및 규정 등이 확립된 항체치료제 위주의 실험장비 및 
교육과정으로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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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4년 정식 개소
－ 차세대 첨단기술인 세포·유전자치료제 공정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장

비 확보 및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인력양성 
지원

마. AI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 활용에 비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AI 활용 및 협력 

수준은 초기단계
Ÿ (19년) 협업 4건, (20년) 협업 7건

○ (문제점) 유전자·세포치료제의 제조품질관리(CMC)를 위한 전문인력 및 GMP 
기준 적합 시설 부족

Ÿ (AI 개발사) 신약개발 및 데이터 부족, (제약사) AI 분야 이해도 부족
○ (필요성) AI 기술을 신약개발 분야에 활용하여 신약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

감 등 효율성 제고 필요

⧠ 추진과제

○ 신약개발분야에 AI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I 벤처사-제약바이오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 신약개발분야 AI 기술을 보유한 벤처사들의 보유 기술과 전통방식의 신약

개발 경험을 보유한 제약바이오사의 협업을 통해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벤처사-제약바이오사 공동 연구 지원

－ 국내·외 최신 신약개발분야 AI 기술 소개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약바이
오사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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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방역 시대 의료기기산업 육성 혁신지원 체계 구축 세부분과

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평가지원 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K-방역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위상 제고 ⇒ 포스트 성장 동력 발굴‧마련 필요

－ (현황) 한국의 의료대응 체계(K-방역)이 우수사례로 이목이 집중, 방역의 
핵심 도구인 체외진단키트의 全세계적 수출로 글로벌 기업이 선점한 체외
진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 재조명
Ÿ (체외진단기기 수출현황) ’19.1분기 47백만불 → ’20.1분기 79백만불(168%↑)

－ (문제점)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외진단 분야 사업을 지속
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신속 개발 및 상용화 중점 지원책 마련 필요

⧠ 추진과제
○ (연구개발 지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업 생산체계 개선 및 제품 

연구개발 지원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기업 연구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연구

개발 지원 
Ÿ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분석으로 연구개발 기간·비용 단축 등

○ (평가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질환별 진단검체 및 임상연구자를 보유한 전
문기관(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검체현황 공유 및 시제품 평가 등 지원

Ÿ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통해 검사가 가능한 다양한 감염질환별 검체정보 및 
임상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코로나19 중심에서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

－ 검체 보유 현황 및 임상적 성능평가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

○ 인공지능 등 혁신적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지원 및 제품 성능평가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한 시장진입 가속화로 글로벌 체외진단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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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체외진단용 시약 수출) ’20년 1∼8월 의료기기 누적 수출액은 31.7억$,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로 고성장 전망(’20.9, 보건산업진흥원‧무역
통계진흥원)

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 체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기산업의 혁신 육성을 위한 맞춤 기업 지원 전략 마련 필요

－ (현황) 의료기기산업은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이는 산업으로 최근 ｢의료기
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0.5.1. 시행, 이하 의료기기산업법) 
마련으로 법적 육성 체계를 마련함
* 5년간 연평균 9.8% 성장률,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7조 8천억원(5년간 

연평균 10.3%)
－ (문제점) 중소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 중이나, △혁신기

술의 융ㆍ복합 △다품종ㆍ소량생산 △보건의료와의 연계성 등 의료기기산
업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 지원책은 부재 

〈표 4-25〉 주요 국가별 기업 육성 시책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혁신기반 기업의 성장을 핵심적 요소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 실시
 - (재정 지원) 연구·실험 세금 감면 (투·융자 지원) 중소기업투자회사 프로그램, 10,000 Small 

Business (R&D, 교육·훈련 지원) 연방 연구기관, 연구실 컨소시엄 (공공조달)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 등

일본

‣ 중소기업 보호에서 육성·발전 지원으로 방향 전환, 독립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기본으로 5가
지 정책 전략 마련

 - (5대 전략) ①기업혁신·창업에 대한 자발적 노력 지원 ②경영기반 강화 ③환경 급변에 대한 기
업의 대응능력 강화 ④금융·세제 ⑤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 (정책 분야) IT 활용촉진, 하이테크 중소기업 고용 촉진, 차세대 기업인의 사업승계 촉진, 외부
와의 협력 촉진, 중소기업 제품 개발 저리융자,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지원, 해외 마케팅 촉진, 
창조 혁신제품 창출을 한 유연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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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기술력 및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등 역량이 우수한 혁신형 의료기
기기업을 주축으로 견인하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하여 의료기기산업이 효과
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 필요

⧠ 추진과제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혁신 선도를 위한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신개발 

제품 및 신속 시장진입 포함 全범위 지원
－ (2020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30개소 인증, 20.12)
－ (2021년~) 혁신형 의료기기기 인증 기업 대상 지원 및 제2차 신규인증 추진

〈표 4-26〉 분야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안)
지원분야 지원내용(안)

인력지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병역대체복무 인정)
세제지원

연구인력 법인세액 공제,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비용 공제 등을 통한 우수인력·제
조시설 구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강보험 혁신형 기업이 허가받은 의료기기(치료재료) 허가 이후 3년간 5% 가산
융자지원 정책금융 우대금리(수출입은행), 혁신기업1000 금융 우선지원

지원사업 우대 복지부/관계부처/지자체 지원사업 우대(가점, 우선지원 등)
집중컨설팅

혁신형 기업·기기 대상 전담 PM을 지정하여 전주기·지자체 연계를 지원, 의료기기 
GMKOL 도입

○ 기업 성장․글로벌 진출 및 규제․세제 혜택까지 기업 규모․지원분야별 맞춤형 정
책지원으로 기업 육성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 (ZIM) 중소기업 혁신에 대한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종합혁신 프로그램

영국
‣ 적절한 혁신 인프라 제공 및 민간 금융 접근성 개선에 중점
 - (주요 정책) 고성장 기업에 초점을 맞춘 고성장 창업 프로그램, 성장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 (지역단위 정책) 스코틀랜드 경제개발공사·웰시 정부에서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시책 실시

한국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벤처부가 주축으로 다양한 육성 정책 시행
 -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챔피언이 될 잠재성이 높은 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 (이노비즈 프로그램) 기술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 선정·지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공공기관·대기업이 새로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하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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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헬스 기반 의료기기 규제·실증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 치료제의 선제적 도입‧정착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 혁신 선진화 및 

高성장세를 보이는 관련 글로벌 시장 선점 
－ (현황)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치료제 정의 확립‧도입 확산에 따라 진

단‧치료에서 예후‧예측을 통한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패러다임 변화 가속 추세
Ÿ (관련 시장 성장세) 
① AI헬스케어: (’18)19억불 → (‘30)115억불 예상, 연평균 45.1%
② AI기반 의료영상SW: (’18)0.9억불 → (‘23)5.2억불, 연평균 42.2%
③ AI기반 생체데이터SW: (’18)3.8억불 → (‘23)25억불, 연평균 46.7%

－ (문제점) AI‧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치료제의 시장 진출 활
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임상실증 지원 필요

⧠ 추진과제
○ (디지털 치료) 디지털 치료제(DTx)*, 전자약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실증 선제적 지원(’21년∼)
* 질병예방‧관리‧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 앱 등 소프트웨어 활용 의

료기술을 의미
－ (규제)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인허가·건강보험 등재 지원
* 조직, 인력과 제품개발 기준 등을 평가하여 제조기업으로 인증→ 자료제출 

면제 특례 적용
－ (실증)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 실

증지원센터*를 활용, 임상 실증을 통한 시범보급까지 지원
* 식약처(혁신의료기기 지정·인허가 특례), NECA(혁신의료기술평가, 임상자문)
* 보건산업진흥원(임상 실증 및 시범보급 지원,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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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급종합병원 5개소를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로 지정 임상 및 
시범보급 지원(’21~)

〈표 4-27〉 디지털 치료제 관계기관 합동지원 체계(’21년~)
구분 R&D 임상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시장진출

식약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20.8)

정부‧ 
민간 
R&D

임상계획 
작성지원

국내‧
외 

진출 
확대

혁신기기 
지정

→
신속허가‧ 
변경특례

NECA
(혁신의료기술 

대상 확대, 
20.11)

임상설계 
자문

별도트랙 
심의‧평가

사후 
모니터링

진흥원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지정, 20.11)

비임상‧ 
임상실증

유효성 
근거축적

→
시범
보급

←    관계기관 합동 지원을 통한 신속 시장진입 지원    →

○ (디지털 진단) AI기반 진단보조SW분야 혁신의료기기의 임상현장 우선 도입하
여 검증할 수 있도록 예비 가산급여 적용 검토*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19.12)에 따라 별도
보상 기준이 제시 되었으나, 기존에 근거기반 급여평가 체계를 유지(9개 
제품 허가 → 기존기술로 판단)

－ (후향적 급여평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아 허가된 AI 진단보조 SW는 일
정기간 예비 가산급여 적용 추진(기술개발 노력도 반영)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표 4-28〉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개선
현행 개선

 ▶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요양급여 평가를 
위해 추가 임상시험 실시(평균 2~3년)

 ▶ 별도 산정된 치료재료는 가치평가를 통해 
기존급여에 최대 100% 가산 가능  

 * 행위료 포함 기기는 별도 보상 기전 부재

 ▶ 행위료에 포함되는 혁신의료기기의 
가산 급여 우선 적용 후 급여 재평가

 ▶ AI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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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료 포함 의료기기의 일부 가산, 5∼10% 3년 뒤 재평가
* (관련 사례) ‘99.11 Full PACS수가 세계 최초 도입 → 전국 의료기관 영상

필름을 대체

  4. K-방역 등 한국의료 글로벌 확산 방안 세부분과

가. K-방역 수출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성공적인 K-방역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수요 증가

－ K-방역 특별 웨비나(웹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 출입
국 검역, 역학조사 등 경험 공유
Ÿ 진흥원 자체 및 법무부, KOICA 협력 웨비나 실적(총 6회) : 109개국, 

7,000여명 시청(‘20년 상반기 기준)
－ 하지만, 방역수요가 높은 주요 수요국은 기술, 인력, 장비,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부분적인 K-방역의 도입이 어려운 사례 다수
○ (문제점) 해외 수요자 맞춤형 진출을 위한 진단-검사-격리의 전체 솔루션이 포

함된 K-방역 전주기 서비스 구성 및 활용 플랫폼 부재
－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역솔루션 진출을 위한 K-방역 표

준모델 미비
Ÿ 범부처 차원의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이나, 해외방역 수

요조사나 K방역 홍보 등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
인 지원은 부족

－ 검사장비 및 운용인력 파견 등을 포함한 통합형 K-방역패키지와 플랫폼 구
축·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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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기존 단일 방역물품(진단키트, 진단검사장비, 마스크 등) 위주의 K-방역 수출

에서 벗어나 맞춤형 수출 패키지* 구성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자별 매칭 기
능을 구현하는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축 필요 

* 식약처 및 질병관리청 인증을 받은 단일물품(진단키트, 방역게이트 등)을 
활용하여 교육, 방역인력 운용 등 서비스적인 부분을 융합한 결합상품

<K-방역 수출 온라인 허브 플랫폼 개요>
○ 맞춤형 K-방역 패키지 제공 업체가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오픈마켓 형식으로 

입점, 수요자가 패키지에 대한 정보 및 구성을 확인 후 선택하여 이용
<(예시)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K-방역 수출>

① 이용자 ② 플랫폼 ③ 1:1 협의 ④ 계약 진행 ⑤ 피드백

온라인 플랫폼 
접속 후, 패키지 
카테고리 확인

⇒
플랫폼에서는 
업체가 맞춤형 

방역 패키지 정보 
제공 

⇒
이용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 접촉
⇒

이용자-플랫폼 간 
계약 후, 사업 

진행
⇒

플랫폼 이용 및 
업체 계약간의 
고충, 불편사항 

접수

K-방역 수출 온라인 허브 플랫폼 

① 수요기반 K-방역 패키지 ② K-방역 Cyber 체험

 1) 대규모 운송시설 방역 패키지  1) 의료기관 환자안전 방역체험
 2) 공공·상업시설 방역 패키지  2) 관광지 등 방역솔루션 사례
 3) 관광지 방역 패키지  3) K방역 정책, 가이드라인

  * 플랫폼 내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지식 공유를 위한 웹세미나, 정책자료, 동영상 게재

○ 수요기반 K-방역 패키지 솔루션 개발 지원
－ 관광지 등 지리적 특성과 방문객의 다양한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

형 K-방역 패키지 상품 개발 지원
Ÿ 산업통상부 K방역 표준과 연계한 방역 패키지 상품개발 및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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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질병관리청과 협조, 해외수요 맞춤형 효과적 방역솔루션 개발 지원 
⇒ K방역 표준 및 방역효과가 확인된 패키지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 각

종 상황별 맞춤 효과 및 기술적 정보 제공 
Ÿ 항원검사, 타액취합검사 등 신속, 대량 진단 키트 제품 정보 온라인 플랫

폼 활용 홍보(e-brochure 등)를 통한 수요처 발굴 지원

<수요기반 K-방역 패키지 개요>
○ 해외를 통한 감염위험이 큰 지역(공항, 항만), 높은 인구유동량 바탕의 확산지역

(공공시설, 상업시설, 관광지)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의 진원지로 발전할 가능
성이 있는 고위험군 장소에 대한 맞춤형 방역기준을 수요자에게 제공

< (예시) 거점별 K-방역 패키지 매칭 >
◯1  대규모 운송시설(공항, 항만) ② 공공시설, 상업시설 ③ 관광지

□ 신속진단 상품 구성
□ 격리시설 구축
□ 입국자 동선관리 
□ 공항, 항만 방역전문가 양성

□ 고객 동선관리 
□ 유사 시 방역기관 연계 교육
□ 직원 방역교육
□ 매장 방역활성

□ 관광객 동선관리
□ 방역수칙 전파위한 직원교육
□ 관광지 내 신속진단 상품 배치 
   및 진단검사 시설 구축

○ (대규모 운송시설) 공항, 항만 등 운송시설 이용객 대부분이 외국인인 점 고려하
여 입・출국 방역 강화 및 동선관리 시스템 구축, 대규모 인원의 방역관리를 위
한 전문가 양성과정 포함

  ※ (예시) 공항 방역 패키지: 방역게이트 + 신속진단검사(진단키트+검사장비) + 현지 방역
인력 교육인원 + 공항방역 체계 교육 등

○ (공공시설, 상업시설) 근무 직원의 방역 교육 및 동선이 다양한 인원의 대규모 유
입을 통한 코로나19 배양접시 발생 억제를 위한 매장 맞춤형 방역체계 구축

○ (관광지) 관광지 내 진단검사시설 구축 및 통제요원 배치를 위한 교육 진행, 관광
객의 유형, 이동 동선에 대한 통계 바탕으로 예상 방문지에 대한 선제방역 프로
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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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역 가상체험을 통한 온라인 홍보 
－ 국내 방역솔루션의 효과를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컨텐츠

를 제공, 해외방역 당국 및 바이어들이 K방역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통해 소개

<K방역 가상체험 개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이나 공항 등 실제 K방역 솔루션이 가동되는 시설을 가상공간

에서 구현하여 환자안전,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설비 등을 클릭할 경우 관
련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시 온라인 전시관 형태 

○ 온라인 허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K방역 가상체험에는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자가격리, 개인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전반을 소개하는 컨텐츠로 구성  

< (예시)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국내연수 및 K-방역 교육 >
K방역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분 K방역 가상체험 K방역 홍보 컨텐츠

제공 
정보 

국내 의료기관 + 방역 강화 관광지 도입 방
역 솔루션 및 의료기기, 진단장비 등

출입국 절차, 자가격리 방침, 개인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 가이드라인 등

프로
그램

의료시설, 공항, 관광지, 검역소 등 K방역 
솔루션이 도입된 장소를 선별하여 가상공간
에서 재현하고 관련 제품을 클릭하면 소개 
페이지로 이동

K방역시스템에 대한 표준 정보와 각종 가이
드라인 등 온라인 퀴즈형태로 교육적 효과를 
노린 정보제공 형태의 홍보

○ 추진체계
－ (2021년 상반기) 복지부, 산업부, 질병관리청 합동으로 K-방역 수출 패키

지 구성 및 온라인 플랫폼 조성을 위한 TF를 조직, 원활한 K-방역 패키지 
개발을 위한 방역업체 간담회 및 시장조사 진행

－ (2021년 하반기) K-방역 수출을 위한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입점 업체, 개발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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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 공유형 해외시장 조사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세계적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른 국가별 방역 정책, 현지 보건산업 동향 

등 종합적인 시장정보 제공 부재
－ 해외 각국의 방역수요, 규제장벽 등 K-방역의 해외진출을 위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관련 정보 부족
○ (문제점) K-방역 및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기회요인 포착과 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의료시장의 정보수집 및 지식공유 체계마련 필요성 제기
－ 진출 대상 국가의 감염병 확산 규모, 검역수입을 위한 입찰 정보, 주요 거점

에 대한 방역 정책 등 분야별 세분화된 정보 수요 증가
－ 현지 전문가 참여, 지식 공유형 해외시장 정보수집 체계 필요

Ÿ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각별 K-방역, 보건의료산업 정보 게재 및 
참여자-현지 전문가간 의견 교환을 통한 실시간 업데이트 마련

⧠ 추진과제
○ 지식 공유형 해외시장 조사체계 도입으로 현장기반 실시간 정보수집, 수출 기

회요인 포착, 맞춤형 전략수립 지원 등 K방역 수출 활성화에 기여
－ (수집) 국가별 감염병 대응 현황, 방역·검역·진단 수요, 입찰·조달정보 등 

한국의료 진출 및 특정 키워드 관련 데이터 수집
Ÿ 방역 및 검역 수요가 예상되는 세계 주요 관광지 내 공항·항만, 공공시설, 

전시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검역 현황 및 수요 조사 포함
－ (분류) 세계적 감염병 확산 추세, 국가별 세부 실황 등 수집 데이터 대상 4차 

산업 핵심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보 세분화
Ÿ 각국 문헌정보, 외신보도, 법률개정, 입찰·조달 정보 등 분야별 카테고리화

－ (공유) 분야별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해외현지 전문가의 자율적 참여 등을 
통한 현장 기반 실시간 지식 공유 활성화 및 정보 신뢰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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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공유형 해외시장 조사체계 개요 > 
○ 광범위 데이터 수집 및 분야별 세분화를 통해 K-방역 수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

고, 국가별·분야별 현장 전문가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정보 검증 및 효용성 제고
데이터 수집

→

정보 분류

→

해외시장 정보 및 지식 공유

K-방역 등 의료 수출 관련 주
요 키워드 설정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

 기계학습 알고리즘 설정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권역별
(신남방, 신북방, 중동, 유럽 
등) 정보 세분화

분야별 해외시장 정보의 온
라인 제공, 정보 업데이트, 
추가 등 해외현지 전문가 참
여형  지식 공유 활성화

○ 추진체계 
－ (2021년 상반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내 시장조사 전담 팀 

구성을 통해 정보수집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역 수요 예상권
역 대상 우선 시장조사 수행

－ (2021년 하반기) 분기별 정보 제공 및 권역별 시장분석 보고서 발간

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용 K-방역 수출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전 세계적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국제기

구 협력사업을 통한 방역 분야 해외조달시장 확대 추세
Ÿ UN 해외시장 조달현황: (’20년 9월) 4억 5천 2백만개의 PPE 공급, 2천 

9백만개의 진단테스트 및 수집키트 공급 예정 등 조달 확대 추세(조달청, 
k-방역 해외조달시장 동향)

－ 국가간 감염병 대응체계 분야 경험 공유, 수요국에 대한 보건 인프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연계 확대 등

○ (문제점) G2G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전략적 국제협력을 활용한 연계
수출 지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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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협력사업* 활용을 통해 해외조달시장에서 K-방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토대 구축 마련
* UN의 COVID-19 Partners Platform 및 UN Global Marketplace 

(ungm.org) 벤더 등록을 통해 구매 컨소시엄(WHO, UNICEF 등) 활용 등 

⧠ 추진과제
○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ODA·EDCF 연계, 국제기구 협력 사업의 전략적 활용

을 통한 해외 주요시설 방역인프라 구축 및 K-방역 서비스 수출 지원
－ (정부 간 네트워크 활용) 양자협력 채널, 민관협력(ppp) 사업 및 해외거점

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체계 전수 및 지속적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국
가 간 협약을 바탕으로 K방역 확산 협력채널 구축 
Ÿ 국가별로 상이한 상황 및 대응역량에 따른 수요의 심리·다변화에 적극 대

응하여 국가별 1:1 맞춤형 화상회의 개최
<정부 간 협력 사업 활용 방안(예시)>

○ 해외거점 활용
   ① 재외공관, 문화원, 지사 등 해외 거점 활용 수요기반 핀포인트 비즈니스 제시
   ② K-방역 서비스의 수요자 맞춤형 적용 지원, 피드백 수렴 및 사후관리 제공
○ 보건 인프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연계
   ①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구분 없이 전 세계적인 장비, 공간 및 의료인력 부족 해소

를 위한 K-방역 수출 지원
      * (예시)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PPP : 우즈벡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 운영 중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활용
   ① 코로나19 대응 관련 분야 추가 공모를 통해 K-방역 수출 지원 실현
      * (예시) 국내 C업체, 카자흐스탄 보건부 공식 코로나19 진단검사기관 지정
○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조달 환경 조성 등 제도개선 노력 
   ① 의료해외진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국제기구 협력사업 활용) 국가 간 직접적인 교류 혹은 관계 형성 없이, UN 등 
다자기구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해외조달시장 등을 활용한 K-방역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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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 Pool구축 및 해
외발주처 대상 홍보 디렉토리북 제작 지원 중(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 4-29〉 국제기구별 방역물품 조달 현황(2020.1~8월)
(단위: 천개)

국제기구 인공호흡기 의료마스크 안면보호대 방호복 장갑 고글 진단키트

WHO 16,510 127,150 7,892 6,414 10,653 1,053 -
UNICEF 520 22,500 120 150 12,400 342 130

자료: WHO ‘Weekly update around the 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

<국제기구 협력 사업 활용 방안(예시)>
○ 코로나19 국제조달 컨소시엄 활용
  ① UN의 COVID-19 Partners Platform 을 통해 공급이 필요한 국가에서 개인방호

용품, 진단, 임상 운영의 세 가지 항목 중 수요 등록 
  ② 물품 조달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UN Global Marketplace(ungm.org)에 벤더로 

등록할 경우 구매 컨소시엄에서 수요 대응할 공급처 구성 및 물량 배분
     * 구매 컨소시엄(Purchasing consortia)를 구성하는 기관은 WHO, UNICEF, UNDP, 

UNOPS, the Global Fund, World Bank, Unitaid, PAHO, Africa CDC, BMGF, 
FIND, CHAI, DFID 및 PATH

○ 추진체계 
－ (2021년 상반기) 복지부, 진흥원, 산업계 합동으로 ODA 대상 국가 선정 및 

의료산업 기반시설 구축 위한 현지 조사
－ (2021년 하반기) 협력사업 발굴 및 후속 수출 수행

○ 사회경제적 효과
－ 국내 방역물품, 진단키트 등의 수출 활로 모색 및 K-방역 교육·컨설팅 관련 

기관의 일자리 창출 기여
－ 감염병 방역·진단 등 선도분야에 대한 적극적 수출지원으로 ‘K-방역’의 브

랜드화를 기반으로 ’K-의료’의 후속 진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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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형 스마트 돌봄 육성 거버넌스 구축 및 실증사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장애인‧노인 등 집단거주시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 → 집

단적 토탈 케어가 중요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상황이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

대에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발생
* 노인, 장애인(시설 입소자 포함) 및 의료 격오지 거주자 등

○ (문제점) 고령화에 따라 돌봄 필요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IoTㆍAI 기술 등
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수출산업화 모색 필요 
－ IoT 기술 활용으로 대면접촉 없이도 돌봄계층의 활동량‧체온‧심박수‧혈압 

등 건강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한국형 스마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가

들을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 수출 기회 창출 필요

⧠ 추진과제
○ 한국형 스마트 돌봄 육성 거버넌스 및 생태계 구축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돌봄 서비
스 일원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추진(’21년~)
Ÿ 보건복지부 주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 돌봄 서비스 모델 

및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개발 등
－ 스마트 돌봄의 산업화 촉진 및 민간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데이터 통

합관리 체계 정립 및 관리기관 지정
Ÿ 스마트 돌봄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표준안 마련․보급, 데이터 통합 관리, 

교육․홍보, 기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가칭)스마트돌봄지원센터’ 운영
○ 한국형 스마트 돌봄 육성 실증사업 기획․운영 추진

－ ’20년 추경에서 우선 100개 집단거주시설에 대해 호흡‧맥박‧활동감지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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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등을 제공하여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 추진
Ÿ 국비지원 장애인‧노인 집단거주시설 612개 대상으로 추진(‘20~’22년)
Ÿ 실시간 건강정보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분석정보를 관리요원에 제공하는 

IoTㆍAI 활용 통합돌봄 서비스를 ‘22년부터 본격 추진 
○ 디지털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 연구개발 및 스마트 돌봄 제품 제공 활성화 지원 

－ 노인 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R&D(’21~’23년)을 바탕으로 재가ㆍ
시설형 스마트 돌봄 기술 연구개발 지원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인, 장애인 등을 위
한 비대면 스마트 돌봄 제공 확대

－ 효과성 검증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시스템, 센
서, 서비스 체계 등 수출(G2G, G2B, B2B 등) 촉진 지원

○ (정책효과) 노인‧장애인 등 돌봄계층에 대한 돌봄 효율화 및 스마트 돌봄 산업 
발전 촉진 
－ IoT 기기를 활용하여 양로‧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응급상황과 건강정보를 실

시간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대응‧격리조치 및 응급의료 제공 등 적시 대처 가능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분야 산업 

발전 촉진
Ÿ 세계적인 고령화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돌봄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반

의 재가‧시설형 스마트 돌봄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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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가. K-뷰티 클러스터 지정 

⧠ 현황 및 문제점
○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기반) 필요

－ (현 황) 국내 화장품 산업은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인재양성 가치
사슬별 체계가 지역별로 분산된 형태로 화장품이 갖고 있는 산업적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有
Ÿ 주요선진국(프랑스)은 화장품클러스터 내에서 연구, 제조, 유통⋅판매에 

이르는 산업 가치사슬별 체계가 일괄시스템으로 운영
Ÿ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방안을 관

계부처 합동으로「(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발표(’19.12.5)

◇ 화장품 육성방안 과제(산업인프라 : K-뷰티 클러스터 지정, ’19.12)
 ㅇ 민·관(국가·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통해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 지정 추진(‘21)
   -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모여 있고, 연구 및 정주 환경이 우수한 산업

단지* 중에서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생산 시설,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 및 기
반 인프라 조성

    * 충북 오송·오창산업단지, 오산 가장산업단지, 화성 향남산업단지, 인천 남동공단 등

   - 입주 기업 대상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참여 등 각종 지원 대책 강구

－ (문제점) 국내 화장품산업은 기술개발에서 수출까지 가치사슬별(value 
chain),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와 컨트롤타워 부재로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한계

－ (필요성) 화장품 생산과 신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컨설팅 등이 한 곳에
서 이뤄지는 'K-뷰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K-뷰티 허브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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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K-뷰티는 K-POP 열풍과 함께 2009년 세계 수출 17위에서 2019년 4위
로 급성장

⧠ 추진과제

○ 산ㆍ학ㆍ연 및 교육ㆍ문화ㆍ관광ㆍ브랜드까지 집적된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지원 추진(’21) 
－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홍보전시관 

등의 집적화를 통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K-뷰티 허브 조성 
－ (내용)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K-뷰티 체험ㆍ전시공간, K-뷰티 아카데

미(교육) 등 한류 연계형 문화ㆍ관광 융합 컨텐츠 등
－ (방안)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정주 환경이 조성된 산업단지를 클러스터

로 지정하여 부족한 인프라* 조성 지원
* 연구시설, 교육시설, 뷰티체험관 등

〔그림 4-17〕 K-뷰티 클러스터 조성방안(예시)

○ 추진체계 
－ (2021년 상반기) 민·관(국가·지자체·산업계) 협의체 구성, K-뷰티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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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정계획 수립ž공모ž지정
－ (2021년 하반기) K-뷰티 특화 클러스터 예산 확보

○ (정책효과) 기업, 연구, 대학, 지원기관의 직접 및 인프라 공급, 협력적 네트워
크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기업간 신지식 확산, 동종산업간 생산요소의 전문화, 전문노동인력 공급을 

위해 지리적으로 집중된 노동시장 창출 등

나. 중소 화장품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K-뷰티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 (현황) 코로나19 영향에도 중소 화장품 온라인 수출은 220.6%(1~9월)*증
가, 새로운 수출판로로 온라인 시장이 성장이 부각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

－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수요조사 결과, 온라인 마케팅·유통 플랫폼 구
축(37.0%), 해외 대형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31.5%) 순으로 최우선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조사
Ÿ 조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문기간: 2020.5.27.∼6.19, 설문대상: 

중소 화장품 기업
－ (문제점) 세계적으로 화장품 유통채널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온라인 쇼

핑몰을 통해 한국 화장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유통사들은 있으나, K-뷰티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통합 온라인 플랫폼 부재

－ (필요성) 제품력은 우수하나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화장품 기업 
대상 홍보·마케팅, 판매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중소 화장품 통합 온
라인 플랫폼”구축 필요
Ÿ 중소 화장품 소개, 인플루언서 홍보·마케팅, 온라인 판매, 소비자 쌍방향 

소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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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중소 화장품 기업 대상 홍보·마케팅, 판매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

인 중소 화장품 통합 온라인 플랫폼(가칭: “K-BEAUTY ON”) 구축(’21)
－ K-뷰티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실시간 공급자

와 수요자를 중개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Ÿ 중소 화장품 다국어 제품 소개, 인플루언서 홍보·마케팅, 온라인 제품 판

매, B2B 온라인마케팅 지원, 온라인 소비자와 소통(B2C), 물류 등 지원
<K-BEAUTY ON”플랫폼 구축 개요>

○ (양방향 서비스) 중소 화장품기업, 유통사, 국내외 일반 소비자 대상 화장품 A부
터 Z까지 실시간 서비스 제공 “K-뷰티 대표포털” 

정보제공 홍보 소통
B2B·B2C

거래 알선 지원

· 해외진출 정부지원  
  사업 소개
· 중소화장품 기업소개
· 화장품 전문유통사 소개
· 국내외 산업현황 및 동향 
· 국가별 시장현황 및 진

출전략 
· 인허가 정보 등
· K-뷰티 최신 트렌드
  (헤어, 메이크업 등)

· 중소 화장품 기업 제품 
소개

· 인플루언서 홍보·마케팅
· K-뷰티 홍보 영상 등 

제공
· K-뷰티 트렌드 쇼 영상

· 온라인 수출상담회
· 중소 화장품기업 애로

사항 창구
 * 코로나 19로 인한 애

로사항 등

·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
장 및 팝업부스 운영기
업(유통사) 연결

 * 유통사 자체사이트를 
통한 B2C제품 구입
유도

· 해외바이어 연결
· 해외 대형 유통망 입점

자원
 * 아마존 등
· 온라인구매 오퍼 사후 

관리
· 해외 물류 지원

○ 추진체계
－ (2021년 상반기) 수요자(화장품기업, 유통기업 등)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플랫폼 기본 방향 수립 및 구축
－ (2021년 하반기)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수립 

○ (정책효과) 코로나 19 등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는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의 수출 마케팅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자와 공급
자 간 연결, 협력, 홍보 등 온라인 비즈니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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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포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건강증진과 심리방역



부록 301



30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03



30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05



30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07



30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09



31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11



31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13



31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15



31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17



31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19



32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21



32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23



32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25



32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27



32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29



33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31



33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33



33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35

제3차 포럼: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33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37



33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39



34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41



34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43



34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45



34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47



34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49



35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51



35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53



35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55



35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57



35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59



36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61



36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63



36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65



36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67



36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69



37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제4차 포럼: 상병수당



부록 371



37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73



37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75



37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77



37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79



38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81



38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83



38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85



38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87



38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89



39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제5차 포럼: 뉴노멀 시대,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방식의 변화와 과제



부록 391



39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93



39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95



39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97



39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399



40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01



40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03



40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05



40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07



40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09



41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11



41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13



41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15



41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17



41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19



42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21

제6차 포럼: 코로나19 이후 방역체계 개편과 방역역량 선진화



42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23



42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25



42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27



42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29



43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31



43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33



43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35



43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37



43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39



44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41



44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43



44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45



44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47



44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49



45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51



45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53



45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55



45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57



45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59



46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61



46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63



46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65



46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제7차 포럼: 방역물자 관리체계의 개선



부록 467



46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69



47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71



47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73



47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75



47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77



47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79



480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81



482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83



484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85



486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87



488 코로나19 이후 보건방역 분야 정책과제 연구



부록 489


